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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훌로그 

아름다운 모순, 스웨멘 패러독스 

머나먼 북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 스웨덴 이 나라의 이름을들 

은 당신은 제 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는가? 

그 옛날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해적 바이킹이 

나 다이너 마이트 발명으로 유명 한 노벨상의 발상지? 음악을 좋아 

하는 사람은 。빠나 카디건스 같은 유명 밴드를, 자동차 마니아라 

면 사브나 볼보를 떠올릴지 모른다. 이 제  우리에 게도 익숙한 세계 

적 패션브랜드 H&M이나 가구업체 이케아도 알고 보면 스웨 멘 브 

랜드다. 

그러나 역 시  ‘스워l 댄’ 하면 고복지 · 고부담의 나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이 잘 갖추어진 반면 세금과 사회보험료, 즉 국민이 부담 

하는 비용이 매우 높은 국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실제 스워멘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합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 

장부담률은 각각 GDP에서 조세총액과 사회보장부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옮긴이)은 2007년 기준으로 64.8%에 달하며 국세와 지방세 



를 합한 소득과세는 최고세율이 56%에 육박한다. 

높은 복지 수준은 당연히 누구에 게나 매력적 이지 만  그 정도로 많 

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국민은 일할 의욕을 앓고 기업은 외국으로 

공장을 옮겨버리지 않을까? 오늘날 일본과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 

이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세금이라는 매력 요소로 인해 공장을 외 

국으로 이전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고복지 · 고부담 국개}는 이미지외는 달리 스웨벤은 노 

동자의 실업과 기업의 도산을 당연시하는 엄격한 경쟁사회의 일변 

을 지 닌다. 각 분야에 걸쳐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국가경 쟁력을 자 

랑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세계 국가경 쟁력을 평가하고 순위를 발표하는 국제 

개발경영연구소!MD가 2010년 발표한 순위에서 스웨 댄은 6위를 차 

지 했다. 반면 일본은 27위 , 한국은 23위를 랭크했다 같은 해 세계 

경 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 경 쟁 력  순위에서는 2위로 약진했다 더 

욱 놀라운 것은 고부담 국가인데도 거시경제 성장률이나 노동생산 

성 이  OECD 국가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사실이다. 고복지 · 고부담 

과 고성장이 양립하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바로 스웨멘이다. 

이 책은 ‘스웨 멘 패러독스’ 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수께끼를 철저히 

파헤치려 한다. 지금 일본과 한국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 고 

령화로 인해 1 인당 국민부담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도 확실시된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 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스워l 댄 패러독스’ 의 실체를 탐구 

하고 분석하는 일은 큰 의의가 있다. 스웨 멘 국 민들은 어떤 이유로 

그처럼 높은 부담을 받아들이고 김수하는개 그러한 고부담에도 불 

구하고 스웨 멘의 국가 경 쟁 력이 높은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 

애게서 많 은 것을 배워야 한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를 구호로 내걸고 공공사업에 집중되던 

국 가예산을 사회보장과 자녀수 당  등 국 민  복지를 위 해  사용 하려는 

현재 일본 민주당 정권도 스웨 멘에서 배울 점 이  많을 것이다. 정권 

교체 후 일 년 만에 선거 참패로 여소야대의 국 회가 구성 되었고 국 

민들은 민주당의 정책운영 능력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경 제  양면에 깊은 어두움이 드리 워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성 장과복지가 양립하는 독특한 경제사회 시스템인 ‘스웨 

멘 모델’ 을 우리의 성 장전 략에 효과적으로 도입 할 수 있다면 향후 

인구가 감소해도 높은 성 장을 실현할 수 있다 그 성 장의 과실을 국 

민 전체가 균등하게 향유할 수도 있다. 굳이 미 래를 지나치게 비관 

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은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제 일  먼저 중심주제인 ‘스웨 덴 모 

델’ 의 전체상을 개 략적으로 살펴볼 것 이다. 이 때  ‘스웨 멘 모델’ 도 

세계화와 사회경제의 구조변화를 겪으며 끊임없이 수정 되고 진화 

했다는 사실을 기 억 해야 한다. 인구 938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 



스왜댄이 세계화에 대응하며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해온 이유도 

‘고복지’ 라는 스웨덴 국민의 전통적 가치 를 지 키 기  위해서 이다. 

‘복지국가 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높은 국가경 쟁 력을 갖추는 

동시에 지속적 인  성 장을 이루어 야  한다. 과거 의 쓰라린 경제위기 

를 겪은 스웨멘은 “성 장 없이는 복지도 없다” 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책은 20여 년에 걸쳐 일본의 경제동향과 정부의 정 책운영을 

지 켜본 경제학자 유모토 겐지와 스웨 댄에서 10년 가까이 생활하며 

현지 경제와 국민, 그리고 스웨멘이라는 국가를 연구한 사토 요시 

히강} 함께 썼다. 이 책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에 게 희망을 보여주 

는 데 조금이라도 도 움이 된다면 더없이 기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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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혜덴이 오랫동안 높은 국제경 쟁 력을 유지하는 비 결은 무엇일 

까? 스웨댄의 거 시 경 제  - 재정 운영, 세제敵IJ , 노동시장, 교육 같은 

사회경제 시 스램 전반을 관통승}는 핵심 이념은 

다’’, “인간의 의욕과 능력을 최 대한 발휘시킨다”이 다. 기 업 경 영 에 서 

는 당연한 이 사고방식 이 스웨멘에 서는 국기운영과 각종 제도설계 

의 기본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웨멘 모댈’ 은 다양한 제도와 정 책이 상호연관되며 복지와 성 

장의 양립을 꾀하는 시스템의 집합체이 다. 그 특징은 다음 까지로 

정 리 할 수있다. 

@ 개방경제。pen Economy와 건전한 거시경제 , 재정 운영 

@IT 인프라의 정비와 혁신을 탄생시키는 전 략적 연구개발 

@높은 여성 노동참가율과 양육지 원  체제 

@포괄적이고 대 담한 환경정 책과 높은 국민의식 

@연대 임금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용성 지향의 교육제도 

@노동인센티브와 기 업  활력을 배려한 과세 제도 및 사회보장 

제도 

이제 그 요점을 살펴보자. 

1. 개방경제와 건전한 거시경제 · 재정운영 

인구 938만 명의 작은 나라 스웨 멘이 치 열한 세계경쟁 속에서 살 

아남는 길은 수출확대와 경제개방, 해외투자 유치뿐이다. 일본이나 

한국도 수출의존형 경제 체제지만 특히 일본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8%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스웨 멘은 놀랍게도 

GDP의 54%를 수출이 차지한다 스웨 멘 정부와 국민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국제경 쟁 력  강회를 위 해  애쓰는 한편, 국내 시장 

을 외국자본에게 매력적 인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지속적 인 성장 

을 꿈꿀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스웨벤의 대표적 인 정 책은 낮은 법 인세율이다. 법 인세는 국세 

뿐인데 1980년대 50%대였던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09년 

부터는 26.3%로 일본의 39 .5% , 한국의 22%를 크게 밑돈다. 또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치하기 위 해  그룹 내 배 당금에 대한 과세공 

제, 세분배준비금 제도에 의 한  과세공제 , 주식 배당금, 자본이득 

Capital gain에 대 한  과세공제 등 지 주회사 설립에 대한 다양한 우대 

세제 외에 해외고급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세와 같은 독자적 인 세 



제도 마련했다. 

스웨 덴투자청ISA은 일본을 비롯해 중국, 인도, 북미에 지사를 두 

고 스웨 덴에서 사업을 전개할 기회와 투자정보를 제공하면서 적극 

적인 외국기 업 의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웨 멘 정부는 건 전한 거시경제와 재정운영이야말로 국제경 쟁 력  

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정 책 면에서는 1990년대 초반의 금 

융위기 이후, 1993년에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 했다. 그 결과 현재 

는 노동조합조차도 이 정 책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끊고 물가안 

정 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한다. 

재정제도 면에서는 1996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다 

년도多年度 예산제도를 채용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도 주목할 만하다. 일명 프레 임 예산 으로도 불리는 다년도 예산 

제도는 정 치권이 주도하는 톱다운T。p-d。wn 방식 에 의 해  3개년의 

세출총액 한도를 매년 예산제출 전에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 다  즉 

분야마다 예산을 적 립해서 세출총액을 결정하지 않고, 거시경제의 

예측 동을 참고해 사전에 세출총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1997년 처 

음 도입된 이후 제도화되 어 스웨넨의 재 정건전화에 크게 기 여 했  

다. 스웨 댄은 헌법의 재정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새롭게 재정법을 

제정 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러한 다년도 예산이 검토되 었지 만 

이런 정치주도 개혁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 

태이다 



2. IT 인프라의 정비와 혁신을 탄생시키는 전략적 연구개발 

스왜댄이 해마다 국제경쟁력 순위 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tT 인프라 정비’  를 꼽을 수 있다 휴대전화 보급률 

은 이미 100%를 넘었고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 인터 넷 접속률, 브 

로드밴드 접속률도 70%를 넘 어  주요선진국 중에서도 눈에 띄게 높 

다‘ 2010년 IT경 쟁 력 을  나타 내는 네트워크 준비 지 수NRI;Netw。rk 

Readiness Intelligence에서 스웨 멘은 세 계  제1위의 IT선진국으로 인정받 

았다. 세계 각국의 중장기 경제 분석에 정 평이 나 있는 영국 EIUEco

n。mist Int elligence Unit7} 선정한 2010년 디지털 경제지수 순위에서도 

스웨 댄은 당당히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톨뭘밀l 스왜멘의 경쟁력 관련 I벌(2008년) 
87.1%(0ECD중3위) 

넷협육톨 84.4%(0ECD 중4위) 

I 브로드땐드혐숙률 70.7%(0ECD 중 6위) 

여성의노동참가를 77.0%(0ECD 중 2위) 

l GDP 대비 연구개밭 X뱀|률 3.75%(0ECD 중 1위) 

I GDP 대비 공적교육X홉비율 6.1% (2007년) 

I GDP 대비 직업활판현:XI훨|률 10% 

(흩처)미국IDC외 

정부의 전자정부e G。vernm

전국민이 e-ID카드를 보유하고 납세뿐 아니라 전입전출 같은 행정 

수속,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수당 같은 사회보장의 급부신청과 수 



급수속을 자택에 서 인터 넷을 통해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IT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지 

출이다 GDP에 대한 연구개발 지출의 비 율은 3 .75%(2008년)로 

OECD국가 중 1위이다. 그중 정부지출은 4분의 1이며 나머지는 민 

간지출로 산·관 ·학훌官뿔의 연계협력이 효율적으로 기 능하며 다양 

한 혁신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에 서도 연구개발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3 .44%(2007년)로 규모 자체는 뒤 떨어지지 않지만 산관학 연 

계의 중요성을 부르짖으면서도 좀처 럼 획기적인 혁신으로 이어지 

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없다. 

스웨벤의 산관학 연계협 력의 대표 사례로는 단연 스웨 덴의 실리 

콘벨리로 불리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κsta science city를 들 수 있다 

스톡홀름에 서 북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 스웨 덴의 대 

표기 업인 에 릭슨을 비롯해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애플, 노 

키 아  등 세계적인 IT기 업과 신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들이 연구개발 

거점을 두고 있다. 스톡홀름 대학교, 왕립공과대학교K재 같은 교육 

연구기관도 모여 있어 양측의 협동연구를 통해 세 계를 선도하는 연 

구개발과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IT분야에 서는 모바일,  3GS 등의 무선통신과 브로드밴드가 중점 

사업으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에는 624개의 기 업 ,  24,000명 의  고 

용인, 1100명 의  연구자와 5000명 의  학생이 거주한다. 최근 IT기술 

을 구사송}는 클린테크(환경 · 에너지기술) , 메디 테크(의료기술), 나노 



테크 등의 기업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협업 이 진척되고 있으 

며 IT 이외의 분야를 포 함하면 전체 4771개 기 업 ,  67,000명이 일하 

는 유럽 최대의 사이언스파크로 발전했다. 

스왜덴 정부는 국가전략인 성 장정 책과 혁신촉 진을 담당하는 전 

담조직을 가지고 있디- 성 장정 책  분석청Tillvaxtanalys , 기 술혁신청 

찌NNOVA 둘 다 산업부 소속이다. 스웨 멘의 행정조직 은  12개 부처 

와 그 산하에 250개의 청 이  존재하며 각자 독자적 인 권한과 재 량  

을 가 진다. 

성장정 책 분석청은 경제성장과 지 역 격차 시정의 균형을 배려하 

면서 

@기 업가 정신 함양과창업지원 

@리스크 자본의 공급 

@접근성 향상 같은 지 역 활성화 

@환경변에서 지속 가능한 성 장  

위 4분。뻐서 실현 가능한 미시정 책을 제언하는 일을 한다 성장 

정책 분석청은 거 시 정 책  분야뿐 아니라 개별기업 및 제품 같은 미시 

적 수준까지 분석하며 기업의 개 ·폐업률둥통계 정비도 담당한다. 

기술혁신청은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산 규모는 2억 유로에 달하며 200명의 직원이 각종 조성프로그램 

을 통해 예산의 43%를 대학교, 24%를 기업(그중 65%가 중소기업) ,  

22%를 연구기관에 배분한다. 벤처자본이나 관민기금에서도 자금을 

모아 전략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주로 경제적 ,  사회적 ,  생태 



학적으로 영향력과 파급력 이 큰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첨단제 

조, 재료 및 자동차 수송,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환경 분야이다. 

산업과 사회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  

산업 계, 대학 · 연구기관, 지자체 동의 협 업 을  적극적으로 조성하 

고, 사업화를 향해 산관학이 협력하는 것이 스웨 덴형 혁신시스템이 

다. 국제적으로도 EU 내부뿐 아니라 중국, 인도, 미국과도 적극적 

으로협업하고있다. 

률활l VINNOVA빼 의한혈그헬톨야톨 챔 빼를액(2008년) 

서비스와 IT도입 지원 5% ‘ 3% 환경과 에너지기술 

근로생활6% , I 
\ 

(훌처) VINNOVA 

3. 높은 여성노동참가옳과 �육지원 체제 

스웨멘은 197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남녀평 

등이 진척된 결과 현재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77 (%로 세계 제2위 



를 자랑한다. 남녀의 임금격차도 같은 직 종에서는 1 할을 밑돌며 , 

맞벌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 전체를 지 탱하는 사회모델이 실현되 었 

다. 이 점은 국제경 쟁력의 변에서도 비교우위를 차지 할 수 있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연령별 여성의 취업률 곡션을 보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M자형이 

아니 라 완전한 사다리꼴이다. 즉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한 뒤 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취학 전 보육소가 

완비되 어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아동이 적다 또 아동수당은 100% 

국고부담으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지급되 며 ,  자녀 

수가 늘수록 수당도 늘어나는 다자녀 가산제도가 있다 첫아이는 

1050크로나, 디섯째는 그 2배인 약 2100크로나가 지급된다-

단 육아휴직수당은 480일간 지급되 며  그 중 60일은 아버지 할당 

으로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은 79%로 여성의 84%와 별 차 

이가 없다. 육아휴직보험은 종전 임금의 8할로 상당히 높은 편이 며 

18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무료이므로 출산과 육아기간 동안 

에도 생활수준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가족관련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일 

본의 4배에 달하지만 스워l댄 정부는 이 지출을 장래 세수증대로 이 

어 질  인적투자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족관련 지출 

의 총액이 스웨멘보다 적을 뿐 아니 라 그 내용도 수당에 편중된 탓 

에 저출산 대책이나 육아지원의 기능은 한참 떨어진다. 



4‘ 포괄적이고 대담한 환경정책과 높은 국민의식 

스웨 댄은 일찍부터 환경세를 도입하고 이산화탄소 삭감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시 점에서 1995년 대비 90/o의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에 성공했는데 그동안 GDP는 44% 증가했으니 , 경제성장과 

환경배려를 모두 실현한 보기 드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스웨 댄의 환경세는 석유, 디젤, 난방유, 그리고 전력에 부가되는 

에너지세를 비롯해 탄소세 ,  원자력 세 ,  유황세 등 종류도 매우 다양 

하다 

1991년 세제근본개혁 때, 소득세와 법 인세를 감세하면서 환경세 

를 부과함으로써 노동과 자본비용을 인하하고 환경비용을 인상했 

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EU의 배출량 거 래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대폭 감변 조치 했다. 전력업계에 대해서는 에 

너지 효율화 투자를 조건으로 과세를 경감하는 등 다OJ한 인센티브 

조치가 마련되 었다. 

이산화탄소의 대폭삭샘는 가계부문이 기여한 역할도크다 에 

너지원을 석유와 석탄에서 바이오매스(biomass , 식불과 미생물을 에 

너지원으로 이용히는 열분해나 발효 등의 방법A로 이용해서 원료를 채취 

하는 것) 태%딴, 풍력 같은 그린 에너지로 대거 전환하기 위해 지역 

투자 프로그램과 기후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투입한 결과 지역 난방의 상당 부분이 바이오매스를 이용 

하게 되었다 

또 전력을 거 래할 수 있는 그린전력증서짧홈를 강제 도입하여 전 



력회사가 재생가능 에너 지로 전환하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 

했다 이 제도 덕분에 풍력발전이나 바이오매스에 의 한  열병합발전 

(전력과 함께 고압 스팀 및 온수를 생산하는 발전 단순히 전력만 생산할 

때보다 높은 열효율을 얻을 수 있다) 이 계속 증가했고, 이 전부터 대부 

분의 전력을 공급하던 수력발전과 함께 지금은 전력공급의 46%를 

그린전력이 차지하고 있다, 

환경정 책실현의 정점은 스웨 멘의 미 래형 환경모댈도시 , 하머비 

허스타드Hamr때by s,。stad이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완성될 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총 30�4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이며 현재 70%가 

완성되었다. 아름다운 호수에 면한 인구 2만 명 남짓한 이 도시는 

폐기물과 에너 지 ,  상하수도 시설에 관해서 ‘하머비 모델’ 로 불리는 

자연순환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장폐수를 정화하고 남은 침 전물과 가정의 폐유 · 음식물 쓰 

레기를 발효시 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뒤 시 가  운영하는 버스 

의 연료로 사용 한다. 남은 고형폐기물은 비료로 만드는 효율 

적인 시스템으로 “From toilet to Omelet(화증L실에서 오블렛으 

로)”이라는 슬로건이 만들어 졌을 정도다. 

@공공교통기관은 소형 페리와 노면전철인 트램tram, 그리고 시 

영 버스이다, 시 영 버스는 모두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가스로 

운행한다. 자동차는 카풀이 일반적 이며 에너지절약형 교통시 

스템이 완비되었다. 



@ 태양광 셀이나 패널을 사용해 가정에 온수를 공급하는 등 지 

역 난방에 이용하고 있다 식은 물은 여름 냉빛에 사용히는 등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자동 쓰레기 처 리  시스템Stationary Vacuum Systems을 이용해 지상에 

서 타는 쓰레기와 음죄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지하로 떨어뜨린 

다. 지하의 진공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 역  열처리시설에서 지 

역 난방이나 전력으로 변환한다. 

5. 연대임금제도 

연대임금제도로 불리는 독특한 임금결정 시 스템은 스웨 덴 모델 

의 특이성 이  잘 드러나는 사례이다. 연대임금제도란 개별기 업의 생 

산성 켠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종이라면 같은 입금을 지불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실현되는 구조를 나타낸다. 

노동조합과 경영자연맹의 중앙교업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연령, 성별, 정규· 비정 규직의 임금격차 

는 크지 않다. 반면 평균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정 도로 생산성이 나 

쁜 기 업은 시조F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웨덴은 엄격한 

자본주의경제 원리가 관철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 러 나  1990년대 들어서자, 기존의 중앙교섭을 대신해 직능 · 업 

종별 조힐L에 의한 임금결정 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블루 

칼라와 화이트칼라 사이에 ,  또 서 로  다른 직종간의 임금격차가 확 

대되고 있다- 다만 현재도 동업종 · 동직능이라면 원칙적으로 기업 



간의 임금 균일화가 실행되어 ‘통일노동·동일임금’ 의 원칙이 지 

켜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77%(2006년)로 일본의 18%를 

능가하는 높은 비율이다 한국 은 2009년 기 준으로 10 . 1%에 불과 

하다-

대부분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스웨벤의 노조는 사회전체의 이익 

을 생각하며 행동하므로 노사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파업이나 노사 간의 극한대립은 찾아보기 어렵다. 석사 출 

신의 우수한 경제학자들을 거느린 노동조합 중앙단체 LO·TCO· 

SACO는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한 정 책들을 적 

극적으로 정부에 제안한다. 조합 자신이 ‘글로 벌화는 돌이킬 수 없 

는 흐름이며 스혜댄 모댈은 항상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 는 엄격 

한 인식 아래 구조개혁에 적극 대응해왔다. 

스웨 덴의 해고규제는 법 제도상으로 매우 엄격 하다고 알려져 

OECD 등의 국 제기관이 늘 규제완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현실적으 

로 경영이 어 려울 경우 유연하게 해고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엄격 

하지 않다는 지 적도 있다. 단 “Last in First out (늦게 입사한 사람이 

먼저 나간다)”이라는 원칙 아래 근속연수가 짧은 순서대로 해고하기 

때문에 리먼 쇼크 이후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스웨멘의 임금결정의 구조와 노동시장 모텔은 이 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므로 모든 국 가가 그대로 받아들이 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비 정규직과 정규직 고용의 임금격차를 시정하기 위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실현하는 직능평가제도의 도 입 과  노동 

시장의 유동성 을 높이는 규제개혁은 당연한 필수 요소이다. 

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용성 지향의 교육제도 

여섯 번째 요소로 적극적 인  노동시장정 책과 질 높은 교육시스템 

을 들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이란 결과의 평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평둠을 추구하는 정 책이다. 
� 

기 업 의  도산과 노동자의 해고가 당연시되는 엄격한 경 쟁사회인 

스혜멘에서 고용의 책 임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편편 
복지 ·사회보장적책은 ‘고용과 직 업을 지 킨다’ 는 유럽대륙형의 이 

념이 아니라 자람을 지킨다 는 이념을 기본으로 한다. 사양산업의 

경 우  도산을 막기 위 해  돈을 쓰지 않고 오히 려 도산을 통해 구조전 

환을 촉진시키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철학인 것이다. 그 대 

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새로 운 직업을 가 

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한다.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정 책을 노동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인적투 

자로 인식하고 있다. 스웨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에 대한 지출규 

모는 GDP 대비 약 1 .0%인데 이는 다른 나라의 3배 이-"J에 달하는 

매우 높은수준이다. 

스웨멘에서는 낡은 산업 에서 새로 운 산업으로 원활하게 노동이 

동을 촉진시키기 위 해서 ‘소셜 브리지 Social Bridge’ 라는 이념이 제창 

되 었다. 이것은@충분한 실업보험(종전임금의 8할)@적극적 노동 



시장정 책  @평생학습의 보장이라는 3종 세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과도한 실업보험 보장이 일으킬 수 있는 ‘도덕 적 해이(모렬해저 

드)’ 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인  구직활동과 필요한 직 업훈련 수료 

는 실업보험 수급의 조건이다. 또한 급부액은 시 간이 지날수록 줄 

어든다. 직업안정소가 소개한 일자리를 정 당한 이유 없이 거 절해도 

급부액이 감면되거나지급이 중지된다. 

일하지 않으면 충분한 급부를 얻을 수 없지만, 직 장을 잃어도 평 

생학습의 기회가 보장되므로 몇 번이고 재기할 수 있다‘ 개인의 재 

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체제가 완비된 셈이다 한국이나 일 

본에서는 공공사업이 사실상의 실업대책이었지 만  결과적으로는 오 

히 려  산업구조의 전환을 지 연시키고 말았다. 정부의 고용조정 조성 

금도 실업률의 급상승을 억 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A로는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의 원활한 고용 이동에 방해가 된다- 현 

재 시 행되는 직업훈련제도도더 보완해야한다. 

교육변을 살펴보자. 스웨멘의 GDP 대비 공적교육지출의 비율은 

6.1 %로 일본의 3 .3%, 한국의 4.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의무 

교육부터 대학, 대학원 동의 고퉁교육까지 완전무장으로 제공된다. 

스웨멘 대학들은 지극히 실용적 인 교육을 지홍댄다. 일 례로 변호사 

는 특별한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대학의 전문 과정을 졸업하 

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내용이 직업과 연계되는 실용적 측면 

이 강하므로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으로 돌아가 전문지식을 익힌 후 

고소득 직종 취 업을 목표로 하는 실업자도 많다. 



이 처 럼  개인의 능력향상을 중시하는 시스템 덕분에 노동자는 변 

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혜댄 경제 전체의 구조전환 

을 촉진하는 원통력 이 다. 그 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사 람을 

도울 뿐 아니라 국가경 쟁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이 존재한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대학과 전문학교의 교육이 곧장 취 직 과  연결 

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 계와 교육계의 긴밀한 연대 아래 현조F에서 

통용되는 인재를 키 우는  교육개혁이 시 급하다. 

7. 노동인센티브와 기업 활력을 배려한 과세 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스웨댄은 노동인센티브를 최 대한 높이는 동시에 기 업  활력도 배 

려한 과세 및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웨덴의 높은 수준의 복지와 사회보장을 지 탱하는 세제는 25% 

의 부가가치세만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 대부분이 평균 30 0/o를 넘는 

(지자체에 따라28.89∼34.90%로 수준은 다르다) 일정 세율로 부과되는 

지 방소득세야말로 노동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다. 

이 지 방소득세는 임금과 같은 노동소득뿐 아니 라 연금이나 실업 

수당, 질병수당과 육아휴직수당까지 과세표준으로 삼아 징수한다. 

전 국민이 복지와사회보장의 재원을 평등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것 

이다 스웨덴의 소득세는 흔히 누진성 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소득 

세에 추가로 20%, 25%의 2단계로 정 해진 국세를 더하면 최 고세율 

은 56%나 된다. 하지만 국민의 8할이 30%가 넘는 비례세(flat tax. 

과세표준에 대해 일정세율이 부과되는 세금-옮긴이)만 납부하면 되므 



로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대상은 남은 2할의 고소득층뿐이다. 

한편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료는 7%의 연금보험료에 불과하 

다 이 연금보험료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놀랍게도 

개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연금, 

질병보험, 실업보험 , 육아휴직보험 등 기 업 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31.42%로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법인세율이 

26.3%로 낮고 복리후생비나 부양수당, 통근수당과 같은 수당부담 

이 거의 없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충 실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세금, 사회보장료를 더한 노동비 

용은 영국,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특히 

엔지니어와 기술자의 노동비용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스웨 멘 투자청 이 외국투자를 유치 할 때 매력적 인  요소로 내세울 

정도이다. 

한편 연금과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보장급부는 종전임금의 8할로 

높은 편이지만 중요한 점은 급부조건이 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다. 공평 한 부담에 공평 한 급부라는 구조란, 일해서 별지 않으면 최 

소한의 급부밖에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생활보호는 정말 필요 

한 일부 국민만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한다. 

한마디로 “일하지 않는 자는 풍요로워질 수 없다”는 철학이 엄격하 

게 관철되는 국가이다. 고복지 ·고부담이라 해도 개인의 노동인센 

티브를 높이는 갖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려 

한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점 이  스웨 덴 모댈의 큰특징이다. 



구조캐혁단행。필 
위 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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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금까지 살펴본 대로 스웨댄 모델은 고복지 ‘ 고부담의 국가모 

델이 아니 라, 오히 려 높은 국제경 쟁 력을 통해 고성장을 실현함으로 

써 고복지 · 고부담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비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능력을 최 대한으로 끌어올리 

는 일에 국7까 책임을 지고 투자하는 것이다. 스웨멘은 고성 장과 

고복지를 양립시키는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이다. 

이와 같은 스웨덴 모델은 1970년대 초기에 완성되 었다. 그 뒤 스 

웨멘은 제1차 석유위기,  1990년대 초반의 금융위 기, 2008년 가을 

의 리먼 쇼크까지 3번에 걸 친  대규모 위기를 경 험 했다. 제1차 석유 

위기 당시 기간산업이었던 조선업과 철강업이 위기에 처하자 스웨 

멘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해 업 계를 보호하고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 

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산업구조의 전환과 기술혁신이 늦 

어져 경제침체가 장기화되었다. 

스웨댄 국민들은 당시의 힘든 상황을 고난의 70년대’ 라고 표현 



한다. 그런 스혜덴을 역경에서 구한 것 은  1976년부터 8년간 지속된 

자국통화의 절하정 책이었다. 통합 5차례 , 합계 4할에 가까운 통화 

절하 덕분에 수출경 쟁력은 가까스로 회 복되었지만 자력으로 경제 

를 일으키진 못했다. 

이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결국 1980년대 후반 금융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스웨댄 경제에 거품을 발생시켰고, 1990년대 초반 거 

품이 꺼지자 심각한 금융경제위기가 덮쳤다. 은행의 불량채권이 급 

증하자 199 1 년  사회민주당 정권을 대신해 등장한 보수중도정권은 

‘은행 구제프로그램’ 을 통해 GDP의 4 .3%에 달하는 대규모 공적자 

금을 투입해 은행을 국유화시켰다. 은행의 불량채권을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에서 떼어내 신속히 처 리 한  것이다. 당시 스웨벤의 불량 

채권 처 리모댈은 ‘스톡홀름 솔루션’ 으로 일본을 비롯한 선진각국 

의칭송을받았다 

스웨댄은 이 때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1991년 근본적인 세제개혁 

에 돌입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소득세(73%→51%) 및 법인서](57%→30%) 한계세율 인하 

• 노동소득의 누진과세와 금융소득의 30% 정률定뿌 분리과세를 

통해 이 자-배당·지본소득의 손익통산을 인정하는 이원적 소 

득과세를도입 

• 이산화탄소 등 온난화 가스의 배출에 과세하는 환경세 도입 

-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과세표준 확대 둥 



이 것은 고복지 · 고부담 사회 속에서 높은 한계세율에 대한 비판 

에 대 처 하고 조세회피 와 비중립 적 인  금융세제가 초래하는 왜독된 

투자행동을 시 정 하며 ,  본격적 인  환경 정책을 실시하는 등 여 러  과제 

를 정 면으로 부딪쳐 해결하려는 세제개혁 이 었다. 

그리고 이 모든 개 혁 이  가능할 수 있었던 비 결은 강력한 정 치 적  

리 더 십 이었다 1999년 ’세기의 개 혁’ 으로 불 리 는  연금제도 대 개 혁  

도 실 은  1991년 가을부터 7 년  동안 초당파적 인 논의를 거 쳐  실현 

된 것 으로  스웨 댄의 뛰어난 정치적 실 행 력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 

례 다. 연금제도 개혁 외에도 1990년대에는 대 규모 개 혁 이  잇달아 

실 시 되 었다. 1991년부터 실시 한 ECU(유럽통화 공동체, 유로의 전신) 

연동으로 인해 스웨 멘 통화 크로나가 환율투기 세 력 의  먹잇감으로 

전력해 통화위기 가  닥치자, 1992년 가을부터는 변동환율제로 이 행  

했다. 이듬해에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 사전에 물가안정 목표를 정 

하고 그에 맞는 통화정 책을 수행하는 인플레 이 션  타기 팅 이  도입되 

었다-

1994년부터 재집권한 사회민주당은 거 액의 재 정 적자를 삭감하 

기 위 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간 GDP의 8%에 상딩승}는 대 

폭적 인 세출삭감과 소득세 , 지본소득 과세 등의 증세조치를 단행했 

다. 세출삭감은 보육수당 폐지와 아동수당 축소, 연금의 물가연동 

폭 억 제 ,  실업수당이나 질병수당의 급부율 인하 등 전통적 인 사회 

보장의 급밖1감을 중심으로실시되 었다. 

1994년에는 헌법의 재정관계 규정을 개정하고 1995년에는 재 정  



법을 성 립시 켰다. 1997년도 예산부터 다년도 예산을 도입해 3년간 

의 세출총액 및 사회보장분야까지 포함한 27분야별로 상한을 설정 

하는 등 재 정 정 책면에서도 근본 개혁을 단행 했다 심 각한 금융경제 

위기는 오히 려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스웨 멘 모댈은 변화,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스웨 멘 경제는 OECD 국가평균을 웃도는 높은 성 장률과 노 

동생산성을 실현하고 1998년에는 재정도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2008년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엄 청 난  불황의 파도에 휩쓸리며 세 번 

째 위기에 처 했다. 볼보, 사브 둥 스웨 댄을 대표하는 자동차산업은 

거의 파산지 경에 이르러 수출의존형의 스웨 덴 경제는 또다시 시 련  

에 직변했다. 하지만 과거 의  실패를 교훈삼아사양산업은 절 대  구제 

하지 않는다는 기본정책 아래 현재는 환경분야나 의의탤 의료기기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을 통한 성장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단, 경기악화에 따른 소득격차의 확대나 높은 청년실업률 같은 

문제가 점차 드러나기 시 작했으며 ,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도 균열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스웨 멘 모델’ 은 성장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모델이다.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극히 높은 스웨 댄의 경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기 업 의  국제경 쟁 력을 향상시키 고  노동시 

장 개혁과 같은 사회 · 경제시스템이 글로벌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옛날의 활력을 찾기는 어 렵 다. 

희대의 주목을 끈 2010년 9월 총선거 결과
’ 

프레드리크 레 인펠트 

Fredrik Rein dt 수상이 이끄는 보수당(온건당) 중심의 중도우파 연립여 



당이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좌파연합을 쓰러뜨리고 2006 

년 총선거에 이 어  최초로 연속해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사회민주당은 제1당 자리는 사수했지 만 1910년 이후 최 저득표율 

을 기 록하는 퉁 고복지 · 고부담 노선을 쌓아올린 사회민주당의 퇴 

조가 두드러 졌다 선거에 앞서 옛 공산당인 좌당左흉과 환경당과 좌 

파연합을 형성한 탓에 이 정당들을 불신하는 지지자들이 떠났을 뿐 

아니라, 중도지향을 강조하는 집권여당에 대체할 만한 정 책 안을 내 

놓지 못해 중죠넣 포섭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편 포풀리스트이자 극우정당인 스웨멘 민주당은 이때 처 음으 

로 의석을 획 득했다. 그로 인해 불과 3석 차이로 과반수를 차지하 

지 못한 연 립 여 당은 앞으로 이 정 당의 영 향력을 배제하기 위 해  개 

별정 책분야에서 어쩔 수 없이 좌파정 당과 연대해야 하므로 험난한 

국회운영 이 예상된다. 스웨멘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 중에는 블루칼 

라 실업자나 사회급부 수급자가 많다‘ 최 근의 금융위 기나 사회보장 

의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기존정 당을 불신하게 되 고  ‘이민 

배척’ 을 외치는 스워1멘 민주당의 알기 쉬운 정책에 이끌렸다고 볼 

수 있다. 

보수당은 기 존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대폭 수정하고 고복지국가 

모델을 기본적 으로 유지 한다는 입 장으로 돌아섰다 그 덕분에 지난 

2006년 총선거 에서 승리 할 수 있었다. 보수당은 청년층의 실업대 

책 을  비롯해 중저소득층 대상의 감세와 교육· 복지 분야의 민영화 

를 통해 전통적 ‘스웨멘 모델’ 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나갔다 리 먼  



쇼크가 닥쳤을 때도 건전한 재정운영과 경 기부옆 양립시킴으로 

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선거결과는 지 속적 인  개혁 

없이 성 장은 불가능하며 그 과실인 복지정 책도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새 삼 증명 해준 셈이다 





S W E D I S H  P A R A D O X 

사회보장언에서 스웨단딛 ‘큰 정부’ 이지만 t엠정책면에서는 ’작은정부‘라는사을훌 기억하라 



0 1  

스웨 덴의 
국제경쟁 력 

+ 

고복지 · 고부담으로 알려진 스웨 댄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제경 쟁  

력 을  유지하는 근본적 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 경 쟁 력 의  원천을 찾 

기 에  앞서 스워l 벤의 국제경 쟁 력 이  과연 어느 정도로 높은지 알아 

보자-

스위스의 국제개 발경 영연구원!MD과 세계경제포럼WEF은 각각 해 

마다 세계 각국의 국제경 쟁 력  순위를 발표한다. 순위는 경쟁력과 

관련된 폭넓은 통계자료와 경영지들에 대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객관적 지 표를 작성 한 뒤 산출된다. 기 업 이  경쟁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가 평가의 주요관점 이 다. 

우선 세계 58개국과 지 역을 대상으로 하는 IMD의 《2010년 세 계  

경 쟁  력 보고서 v。rid c。mpetitiveness Yearb。。k 2010》를 보면 스왜 넨은 

2009년에 이어 6위로 매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 

은 27위 (2009년은 17위)로 점 점  순위가 하릭하는 추세이다 IMD는 



경쟁력을 ‘경제성과’ (국내경제, 무역 , 고용, 불가 둥) , ‘정부효율성’ 

(국가재정 , 재정정책,  제도적 구조) , ‘기 업 효율성’ (생산성과 효율성 , 노 

동시장, 금융, 경제관행 등) , 사회기 반  구축 (기반인프라, 기술적 인프 

라, 과학적 인프라, 교육 퉁)의 4대 분야 3 1 1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객 

관적 인 지수로 나타낸다. 

스웨 멘은 ‘정부효율성’ 분야에서 기 업 수속이 용이하고 정부의 

정책적 투명성 ,  정부의 효율성 , 관료가 기 업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점 등을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기 업 효율성’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효율성과 높은 생산성으로 우위를 차지 했다. 나아가 자회기 반  구 

축’ 면에서는 인터 넷회선 속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R&D 지출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 했다 이 에  반해 일본은 ‘경제 성과’ 나 ‘정부 

효율성’ 이 순위를 끌어내리는 요인이었다. 

또 한 가지 유사한 지표로세계 1361B국 지 역 의  경 제자료와 경제 

계 및 연구기관에 대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WEF 

의 《2010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 덴의 국가경 쟁력은 

미 국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2위로 약진했다. 이 조사논 GCIGl。bal

c。mpetitiveness Index라는 장래 경 제성 장에 공헌할 항목을 계측한 결과 

를 지표로삼는다. 

GCI는 경쟁력을 121B 대분야로 분류하고 다양한 발전 단계에 놓 

인 전세계 국가의 경 쟁 력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121B 대분야는 

제도, 인프라, 거 시 경 제의 안정성 ,  건강위 생과 초등교육, 고등교육 

과 직업훈련, 상품시장효율성 , 노동시장효율성 , 금융시장의 성숙 



도, 기술발전, 시 장규모, 비즈니스 선진도, 기술혁신 둥이다. 

보고서는 종합순위 외에 순위 산정에 이용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국 경제의 최 대  장점과 단점을 포괄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스웨 넨이 높은 순위에 오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지 적 재산권 보호 

@ 규제 변경 시 법 적제도의 효율성 

@ 정부 정 책 입 안의 투명성 

@ 기 업의 윤리 적 행동 

@ 사원의 훈련도 

@협력 적 노사관계 

@ 최신기술의 사용가능성 

@ 브로드밴드 계 약자 수  

@ 기업 의 연구투자 지출 

@ 혁신능력 

@ 과학자 및 엔지니 어 의  수 등이다. 



• 

국제경쟁력이란 무엇인가? 

국제경쟁력이란 어떤 개념일까? IMD와 WEF의 국제경쟁력은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t!엠경쟁력 혹은 기업이나 제 

품 · 서비스 경쟁력을 말한다. 일례로 일본은 자동차 전자기기, 기계, 절 

강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높으며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은 세 

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기업으로 높은 국제경쟁력을 지랑효fc�. 
한편 경제학의 입ε뻐|서 국제경쟁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무역론에서 비교우위c。mparative Advantage라는 말을 사용하 
지만 이는 t업경쟁력에 가까운 개넘이다 t볍경쟁력은 개별t법의 무 

역수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무역흑자인 업계는 비교우위에 있고 t엠경 

쟁력이 강한 반면, 무역적자의 업계는 비교열위에 있으며 {;엠경쟁력이 

�하다고 판단된다. 

국제무역론에서는 비교우위인 재호}를 자국이 생산 수출하고 비교열 

위의 재화는 타국에 맡겨 생산 · 수입하는 국제분업을 실행함으로써 한 

나라의 소비수준 = 경제후생이 더욱 높 아진다는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 

the。ry 。f c。mparative c。st’ 이 유명하다, 

t엠경쟁력은 결국 무역수지가 흑자인가 적자인가 하는 국제경쟁력의 

결과로 핀단할 수 있다. 그 요인을 분석하면 기업의 경쟁력, 더 구체적으 

로는 제품의 경쟁력에 좌우된다.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은 개별기업의 경 

영전르애|나 뛰어난 조직과 우수한 인재 등 다S한 요인에 영효k을 받지만 

여기서는 단순호μ|켜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 요인을 가격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 두 가지로 나누어 생ζ팅H보자. 



가격경쟁력의 3가지 원천 

가격경쟁력의 첫째 원천은 노동비용이다 이는 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서|금,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더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우 인건비에 해당 
한다. 일본이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추격에 골치를 썩는 이유는 그들의 

노동비용이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노동비용은 연대임금제 

도라는 독자적인 임금결정시스멈으로 인해 주요선진국 중에서는 상�히 

낮은 편이다. 유럽의 대표국인 독일, 프랑스보다 낮으며 일본과 비슷한 

정도이다, 특히 엔지니어나 기술자에 국한시키면 스웨덴의 노동비용은 

선죠댁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독일과 비교하면 거의 5할 가 깝게 저 

럼하다 

둘째는 노동생산성이다. 0 1것은 노동투입량(인원과 노동시간)에 대한 부 

가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생산공정 자동화와 정보기술 도입으로 거래비 

용을 절S팅}고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자 개인의 능력을 높이면 생산공정 

이 더 효율화되고 소수의 인원으로 업무를 완수할 수 있으므로 노동생산 

성이 높아진다. 

스웨덴의 노동생산성 S응률은 1995부터 2006년까지 연평균 2꺼b, 

2000년대만 보연 3.2%.로 OECD 국가의 평균을 크게 웃돈다 구매력평 

가로 환산한 거시노동생산성의 수준(2008년)은 일본보다 3할 정도 더 높 

다. 셋째는 중간투입비용, 즉 동일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투입(원재 

료와 에너지 등) 비용이다 이 비용이 다른 나리에 비해 적어야 하는데, 그 

러기 위해서는 생산설비 효율성이 높고 제품단위당 투입하는 석유나 전 

력과 같은 에너지비용, 즉 에너지 원단위energy basic unit가 낮아야 한다 
이상 3가지 요인 중에서도 노동비용과 노동생산성이 특히 중요하다. 

현재 모든 글로벌기업의 최우선과제는 어떻게 노동비용을 인하해서 노동 

샘산성을 높이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국이 변동환율제 

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지국통화의 가치 



변동에 크게 좌우된다. 

오늘날 낮은 노동비용을 앞세워 세계시E뻐|서 강력한 위협대상으로 급 

부S딴 중국은 기본적으로 달러에 연동시키는 관리시세를 채용하고 있 

다 따라서 달러약세에 따른 자국 통화약세의 이점을 항유하면서 거액의 

무역흑자를 축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끊 
임없이 위안회 절상을 요구받고 있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 불황과 경기후퇴에 직면하연 크로나 Qt화로 이어 

지므로 환율변동은 국제경쟁력 회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S했다. EU에 

는 가맹했지 만 유로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변동환율제Floating 

exchange rate는 스웨덴의 국제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가격경쟁력이란 무엇인가 

가격경쟁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변동환율제가 조정되면 그에 따라 경쟁 

력은 상쇄되어 버린다- 그러나 비가격경쟁력이 높으면 환율변동으로 자 

국제품의 7t격이 상승해도 매출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다 

비가격경쟁력이란 제품의 품질은 물론 납기, 애프터서비스. 신상품 개 
------------------

발력, 브랜드 이미지 등 경쟁사의 저|품과 뽑호봐는 요인의 집합체이다. 

비가격경쟁력은 노동자(인재의 질이나 IT 같은 정보인프라 기반, 연구개 

발에 의한 혁신이나 신저품 개발을 통해 강화된다. 스웨덴의 국제경쟁력 

을 높이는 비걸은 바로 비가격경쟁력이다 스웨덴 기업의 강점인 비가격 

경쟁력은 모든 요인에서 우위를 차지효κt 높은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에럭슨, 뛰어난 기술력과 신상품개발력을 자료rof는 세계적 베어 
링 제조업체 SKF, 토목굉산기계 분야가 강점이며 공기압축기로 유명한 

아트라스 콤코Atlas c。pco, 철강분말 저l조업체 회가내스H。ganas, 세계최 

대 청소기 제조업체인 엘렉트로룩스Eleccr。Itα, 식음료 포장용기 분야에 



서 세계최대 기업인 테트라팩Tetrapak, 의약품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 

의 연구개발력을 지닌 아스트라제너|카AstraZeneca와 감브로Gambro, 고 

품질과 브랜드력을 겸비한 이케아 H&M 등 모두 비가격경쟁력이 뛰어 

난 기업들이다 

국가의 국제경쟁력이란 결국 개별기업이 비가격경잭력음 키움 수 있는 

환경과 저|도 등의 기본인프라를 국가가 엄마나 적비했는지를 나타낸다. 

1 985년,  미국 산업 경쟁력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GI。bal

Competiti。n The New Reality)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은 ‘국민의 실실 

소득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잦조건 아래 국제시 

장의 기준에 맞는 재호ιt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가不| 늑력’ 0 

단 IMO는 ‘부가가치의 창조를 유지하고 그 국가의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환경조건 능력’ 이라고 정의했다. 경쟁력 순위는 기업에게는 곧 
비즈니스 환경 순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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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가경 쟁 력  순위를 통해 스웨 댄이 어 떻 게  높은 국제경 

쟁력을 유지하는지 그 비 밀을 어느 정도 살펴보았다 이 제부터 는 @  

협 력 적 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 @ 높은 교육수준, @ 

IT 인프라 정 비 ,  @연구개발투자와 혁신을 창출하는 산관학 연계협 

력, @세제 우대조치 , 이 5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더욱 면밀히 

검토해보자. 

1.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업구조 전환 

스웨 멘이 높은 국가경 쟁 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첫째 요소는 협 력 적  

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의 원활한 전환이다. 국제경쟁 

력이나 노동생산성을 지속적 으로  높이 려면 산업구조를 쉽 게  전환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제경 쟁 력 이  떨어지고 부가가치가 낮은 노 

동집 약적 산업과 기 업 은  도태되고, 높은 부7}가치를 생산히는 자본 

집약적 또는 지 식 집 약적 인 산업 이 성 장해야 경 제  전체의 파이가 확 



대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퇴출된 산업과 기 업 의  반발은 엄 청 나다. 생산 

성 향상을 위 한  신기술이나 설비도입도 마찬가지 이 다. 노동생산성 

을 높일 수 있지 만 그만큼 인력의 구조조정 이 불가피하므로 조합의 

격 렬한 반발을 사게 된다. 

일본처 럼 저 생산성 산업과 기 업 이  시 장에서 버 티 는  바람에 산업 

구조를 전환하지 못하고 경 제  성 장의 발목을 잡힌 국가도 적지 않 

다 영국의 경우, 산업 혁명 시 절  이후 풍부한 석 탄을 배경으로 성장 

한 석 탄관련 산업과 탄광노동지들이 산업합리 화에 걸림돌이 되었 

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강력한 나라에서 는  설비기기의 도입으로 인 

한 인 원삭램l 거세게 반발해 생산성 향상에 실패하고 그 결과 국 

제 경쟁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노동자의 강한 반발과 선거에서 득표 

를 의 식 한  정부가 이미 경쟁력을 앓은 사%얀f업을 유지하느라 막대 

한 보조금을 쏟아 붓는 바람에 경 제의 비 효율성을 개 선시키지 못하 

고 어 려움에 처 하는 국가도 많다. 

스혜 덴도 77%라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자랑하는 만큼 노동 

조합의 힘은 확실히 강력하다. 그러나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산업 

구조 변환에 대 한  노조의 반발은 디론 국가에 비 해  심 하지 않은 편 

이 다. 

스웨 멘 국민들이 이 처 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위 험 을  무릅쓰는 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생 활의 안정 이 보장되 기 

때문이다 경영합리화나 사%얀f엽의 퇴출로 인해 일자리를 잃더 라 



도 스웨 멘에서 는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충분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 료비나 장기요양 비용, 아동교육비처 럼  일본이라 

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생활비 용도 스웨 댄에서는 사회보장시스 

템을 통해 국가가 지불해준다. 물론 일자리를 앓는다는 것은 큰 고 

통이지 만  실업드로 생활수준이 당장 크게 떨 어 질  염 려 는  없다. 

둘째는 재 취 업 에  대한 국가의 보조가 탄탄하다. 디른 산업 이 나  

타 업종으로 이 직하려는 경 우  국가가 대학교육이나 직 업 교육을 무 

상으로 제공하고 생활보조비까지 지급해준다. 따라서 30∼40대 실 

업자라면 비 교적 쉽게 새로운 직 업 에  도전할 수 있다. 

셋째는 노동조합과 경영자 연 맹 ,  정부의 공통된 위 기 의 식 이다. 

내수시장이 작은 스워l 댄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세 

계시징에 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 야 한디눈 사실을 노 · 사 - 정 모두 

명 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 런  위 기 의 식 이  산업구조의 전환을 비교적 

쉽 게  수용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스웨 댄의 노동조합은 뛰 어 난  연구자집단을 통해 경 제상황을 냉 

정 하게 분석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 업 에  임 금  인상을 요구할 때 

도 어느 정도 수준이면 국제경 쟁 력을 잃을 염 려가 없는지 노동생산 

성 의  자료에 의 거 해서 이론적 - 객관적으로 분석 하고 비판한다. 노 

동조합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경 제학자와 애널리스트는 석 · 박사 

출신의 인재가 많으며 사회적 지 위 도  높다. 

노사뿐 아니 라 정치권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정 책을 결정하는 토 

OJ을 갖추고 있으므로 여 당과 야당이 늘 초당파적 입;샘l서 논의하 



는 등 정치 적  안정성도 높다. 

스혜 덴 정부의 경 제 - 산업 정책에 대 한 원칙은 놀라울 정 도로 단 

호하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 험을 거울삼아 경 쟁에 뒤처진 쇠퇴산 

업 이 나  기업은 절대 구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리 

먼 쇼크로 경영위기에 처 한  지동차메 이 커  볼보나 사브를 스웨 멘 정 

부가 구제하지 않은 것이 그 좋은 사례 이다. 

2. 높은 교육수준  

스웨 멘의 높은 국제경쟁력을 지 탱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높은 교육 

수준이다. 그 특정을 정리하면 @ 의 무교육과 대학, 대학원의 고등 

교육까지 무장으로 제공하며 , @ 철저 하게 실용지 향적 인 교육으로, 

@ 대학의 직업교육과 사회인교육이 충실하다는 세 가지를 들 수 있 

다 스워l 덴 교육의 가장 큰 특정은 교육이 직 업훈련과 함께 인재능 

력의 개발과 횡냉에 큰 역 할을 한다는 점 이 다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스웨 댄에서는 7세 (부모가 희 망할 경우는 6세)부터 16세까지 실시 

되 는  의무교육을 비롯해 대 학교, 대 학원 둥의 고둥교육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의무교육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교재비 

같은 실비도 무료다. 또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이 지 급  

되 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상햄 관계없이 육아를 위 한  경제적 환 

경 이  보장된다‘ 거 시 적 인  교육관련 지출을 보면 스워l 덴의 공적교 



육지출은 GDP 대비 6 J%로 한국의 4 .2%, 일본의 3 .3%를 크게 웃 

돌고 있다. 

스웨 댄의 대학은 재단이 설 립 한  3개교를 제 외 하고 모두 국립대 

학교이 며  학비 가 무상인데다 대 학생 수당이 나 저금리 대출에 의 

한 생활비 지급이 충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 년층의 절반 이상이 

중등교육기간 수료 후 5년 이 내 에  고등교육기 관무로 진학한다. 

스웨 멘은 1990년 이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라는 산업 계의 강 

력 한  요청 에 부용해서 , 전문성과 고도의 기 능을 요구핸 지식사 

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대학 정원을 크게 늘렸다. 대 학교육의 관계 

비 용도 그에 맞추어 증가시 켰으므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 일인 

당 지출액 평균을 OECD 가맹국과 비 교하면 미국, 스위스에 이 어  

3위다. 

철저한 실용지흘꾀} 외국어교육 

스웨 덴의 학교교육은 철저하게 실용지향적 이 다. 단순한 정보수 

집 이 나  지 식 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얻은 정 보를 어 떻 게  논의하고 

토론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사회과 과목에서도 제도나 전문용어를 

무조건 암기동}는 것。1 아니 라, 소비자교육이나 사법 , 권리교육, 실 

제 선거 를  자료로 삼은 정 치 교육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수적 이고 

실용적 인 지식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가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웨 댄의 공용어는 스웨 멘어지만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실용적 인 



영어교육을 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85%는 적어도 회화가 가 

능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 텔레비 전에서는 미국과 영 

국의 영어방송에 스웨덴어 자막을 붙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된 

다. 인구가 적어서 자국어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수익 이 잘 나지 않 

기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확 

산에 일조하고 있다 

스웨멘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영어와 함께 제2외국어를 배우기 

시 작한다. 예전에는 독일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같은 유럽 어가 많 

았지만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 

연립여당 내부에서도 세계화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유당은 제2 

외 국어로 중국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실제 

중국어를 외 국어 과목에 적용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늘고 있다 

대학의 충실한 직업교육과 사회인교육 

실용지호t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대학교육에서도 철저하다 대 

학의 학부교육은 막연히 교양을 배우거 나 연구자가 되기 위 한 출발 

점 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 나가 즉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운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받은 교육내용과 사회 에 나와 취 직 한  

직 업 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격제도는 대학교육과 통합되 어 있다. 간호사나 의사, 교원, 변 

호사 등을 상싱해보면 알기 쉽지만, 각각의 전문과정을 대학교에서 

마치면 그 졸업증명서가 하나의 자격’ 으로 인정되고 그것을 바탕 



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 산재한 자격 시험은 

의사 국가고시를 제외하면 없다고 할 수 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취득하기 어 려 운  변호사, 재판관 등의 법 관  

자격도 사법시 험 이  아니 라 로스쿨에 상당하는 5년간의 ‘법 률전문 

가양성과정’ 을 수료하면 그 길로 나갈 수 있다 반복적 인 암기 학 

습을 통해 단 한 번의 시 험으로 합격하는 것 보다 해당 자격 에 필요 

한 지 식 과  기능을 폼에 익히기까지 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 

문이다.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없는 학생은 진급하지 못한다. 그 직 업  

에 대 한  적 성 도  교육을 받으면서 멸}혀지므로 적성에 맞지 않는 사 

람은 자연스럽 게 탈락하게 된다. 경제경영학도 ‘경제학자 양성과 

정’ 이나 ‘유럽 경제경영과정’ 과 같은 과목이 개설되고 회 계 ,  부기 , 

마케팅 ,  유통, 경 영 ,  근대경제학, 정치학 퉁 복수학부에서 제공하는 

과목으로 3∼4년짜리 커리쿨럼이 구성된다. 

교육내용도 담당하는 강사의 재 량이 아니라, 어 떤  교과서를 사용 

해 무엇을 가르칠지 교수와 강사들 여 러  명 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 

한다 대학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기는 대부분 실제기 업이나 행정기 

관, 단체 둥에서 인턴십을 하도록 커 리률럼 이 구성되어 있다. 

이 렇듯 대학에서 일정한 직 업능력을 배양하기에 결과적으로 취 

직한 뒤 직 조베서 따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에 따 

라 기업의 부담도 줄어든다. 국가는 지 출한 공공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늘 확인하고 검사하며 , 문제가 발견된 대학의 경우 학위수여 



권을 박탈하거나 커 리 률럼의 시정을 요구한다. 

대학생 수당이나 저금리 대출에 의한 생활비 지급은 사회 인이 된 

뒤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취직한 뒤에도 대학에 들어가 공부 

하거나 이직을 위 해  다른 업종의 기 능을 배울 수 있다. 

이직자 중에는 자신의 커 리 어를 위해 다시 대학에 가는 사람도 

많다. 결과적으로 인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면서 경제의 구조전 

환에 따라 이직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드는 셈이다. 나 

아가 필요한 인재의 육성에 나라가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으므로 

우수한 기 능인력이 부족해 기업이 사업확대를 포기하는 ‘보틀넥b。t

떠1eck 문제’ 도 스웨 덴에서는 발생하기 어 렵다. 

3. π 인프라 정비 

스웨덴의 높은 국가경 쟁 력을 지 탱하는 세 번째 요소는 IT 인프라 

정 비 이다. IT는 기 업활동이나 행정의 IT화를 통해 이미 스웨 멘 국민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경 쟁 력  

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일 은  스워멘 경 제 의  사활이 걸 린  문제이 

다. 이 때문에 지 금도 생산설비나 신기술개발과 도입에 거 액의 투자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π 투자도 그 일환이다. 생산공정 이나 노동관 

리 는  물론 판매유통 과정의 효율화, 기 업내부의 정보공유화, 간접부 

문의 효율화 등 모든 단계에 π를 적극적 으로 도입해서 기업활동의 

효율화를 꾀한 점 이  기 업 의  경 쟁 력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스웨 댄 국민의 일상생활도 IT 기술의 혜택 없이는 말할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성과도 맞아떨어져 컴 

퓨터의 가정보급률은 2007년 87 .1%(0ECD 국가 중 3위 )에 달하며 

인터 넷 접속률은 84.4%(동 4위) ,  므로드밴드 접속률도 70 .7%(동 6 

위)로 상당히 높다 또한 휴대전화 등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100%를 

넘었다 

전자정부도 선죠택 

정부와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도 일찍부터 전자정부e-Govemmenr를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나 지자체는 IT컨설팅기업과 제휴해서 편리 

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정보를 발신하며 , 온라인으로 행정수속을 

마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주민표 변경이 

나 사회보험청에 대한 보험급부신청도 모두 인터넷%써l서 가능하다. 

또한 본인확인을 위한 전자인증서 시스템 (e-ID 카드) 덕분에 이 

미 2003년부터 인터 넷으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되 었다- 이 전자 

인증서 시스랩은 민간금융기관이 인터넷뱅킹을 위해 개발했지만 

편리성과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아 행정기관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 

하게 되 었다는 점 이  흥미롭다. 이는 한국의 공인인증서와 유사하 

다. 행정기관을 위한 시스템을 따로 만들지 않고 편리하다면 민간 

시스템도 얼마든지 행정에 수용한다는 유연한 발상은 스웨 덴 사람 

의 실용적 사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수속의 IT화를 쉽게 완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웨 덴에 거주 

하는 사람 전원에게 ID변호, 즉 국민공통번호를 부여하고 전자인증 



서 시스템이 교부되었기 때문이다 1947년부터 시작된 국민공통번 
----------

호 제도는 현재 세무, 사회보험 업무, 연금관리 , 지자체에서 제공하 
---------
는 사회서 비 스  등 행정사무 전반에서 이용된다. 번호는 생년월일 

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 억 하기 쉽고 평생 단 하나의 번호만 있 

으면 되므로 상당히 편리하다 금융기관이나 전화회사도 고객관리 

에서 이 번호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하다. 

한편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정 비해서 같은 행정기관이 

라도 원칙 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와 전달노뇨죄 된다. 하지만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경훈표후택쇠뇨와경하고 있 

다. 일 례로 여 권을 발급받으려면 이 전에는 경찰 각부서나 다른 행 

정기관에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3→주가 걸렸지 만  IT화에 의 한  정 

보공유가 진척된 지 금은 몇 분 만에 가능해졌다. 또 사회보험의 부 

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 청과 국세청 등의 데이터 베이스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 한  시도와 정책에 힘을 쏟은 스웨 멘은 2010년 WEF의 π 보 

고서에서 ‘세계 제1위의 IT 선진국‘ 지위를 차지 했다. 일본의 경우 

민간 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대웅에 우려를 보인 결 

과 전년도 17위에서 21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이 보고서는 세 계  

113개국과 지 역 을  대상으로 규제를 포함한 이용환경 , 산관학의 연 

계 협 력  상황, 실제이용 상황의 3가지 측면에서 IT화 대처 현상現狀을 

분석한 것이 다  



영국 〈이코노미 스트〉가 조사한 IT산업의 국제경 쟁 력  순위 에서도 

스워l 댄은 종합평가 분야에서 미국과 핀 란드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특히 �T 인프라 정 비’ 와 �T 산업에 대한 공적 개발지 원’ 항목에서 

높은 평 가를 받은 점 이  돋보인다. 

이 조사를 시 행 한  연구반은 정부는 기술혁신을 적 극적으로 장려 

하고 시 장은 자력으로 IT산업을 육성하려면 결국 중앙정부가 강력 

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성 공할 수 있다고 설 명 했다. 스웨 멘 정부는 

앞으로도 IT 선진국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 해  2020년까지 전세대의 

9할이 최저 100메가바이트/초의 브로드밴드에 접속 가능하도록 만 

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IT가 낳은 새로운 f」법 

스웨 덴이 IT 기 반을 정 비 하고 민간기 업 과  국민이 이를 적극적 으  

로 활용한 결과, 새 로운 산업과 신제품이 잇달아 탄생했다. 일례로 

지 난  10년 동안 게 임산업은 폭발적 인 추세로 성 장했다. 고도의 그 

래픽 이 나  3D기술을 구사한 스웨 덴 출신의 액션게임이 미국을 비 

롯한 세 계 시 장에 서  높이 평 가받고 있으며 ‘배틀필드battle field 

1942’ 같은 시 리 즈는 지 금까지 전 세계에서 1800만 개 팔려나갔 

다 마니아층을 집중 공략한 역사 시율레이션게임을 개발R 세계 

적으로 각광받는 기업도 있다 현재 게임개발에 종사하는 기술자 

수는 1 500명 으로 업 계  전체로 보면 3000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 

했다. 



게 임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미 게임산업의 잠재적 가능성을 주목한 스웨 멘 정부는 몇 

몇 대 학에  ‘게임 개발자 양성과정 을 마련하고 업 계와 연대하면서 

기 업 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 해  노력한다. 게임수출에 따른 

이 익은 연간 1 2억 크로나에 달한다. 옛날에는 음싹업 이 문화부문 

수출의 중심이 었지 만  이제는 게임산업 이  그 자리를 차지 했다. 현재 

야당인 사회민주당도 게임산업을 스웨 멘 문회산업의 중요한 기퉁 

으로 자리매김하고 이 분야에서 고용과 수출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 

을 내세우고 있다. 

파일교환 프로그램으로 세 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카자KoZoA�二 

2000년 니클라스 젠스트롬Niklas Zennstrom이라는 젊은 스웨 덴의 기 

업 가가 개발했는데, 그는 이 사업을 매각해 얻은 자금으로 인터 넷 

을 이용한 무료 IP 전화소프트를 개 발해 엄청난 반향을 선도했다. 

이것이 랜 누구나 얀섣싹말}뺑e다 사업을 순조롭게 궤도에 

올린 젠스트롬은 미국 IT 대 기 업 인  AOL에 스카이프를 매각하고 현 

재 또다시 새로운 사업개발에 힘 을  쏟고 있다. 

유럽 최 대  온라인음악 서 비스업체로 성 장한 픔딸멜앨도 

스웨 멘에서 태어났다. 이용지는 무료 혹은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 

하기만 하면 수만 점 에  달히는 CD에서 좋아히는 노래만 골라 인터 

넷상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2006년 시 작된 이 서 비스는 서구 

국가들로 순식간에 퍼졌고 현재 미국이나 중국으로 진출을 계 획  

중이다. 



4. 연구개발투자와 혁신을 창훌하는 산관학 연계협력 

스웨 넨의 높은 국제경쟁력을 지 탱하는 네 번째 요소는 높은 연구 

개발투자 수준과 혁신을 칭출하는 산관학 연계협 력 시스템이다 

스웨덴의 연구개발투자 

스웨 벤의 연구개발투자는 GDP 대비 3 .61%로 OECD 국가 중 1 

위를 차지할 정 도로  높은 수준이 다  민간기 업 의  연구개발이 전체의 

71 .2%를 차지하고 정부(EU 같은 국제기 관도 포함)의 지 출은 25 .1%, 

민간재단 등은 3 .90/o에 그친다. 이중 정부의 출지분인 25 .1%는 일 

부(4%)가 민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 원에 충당되고 남은 2 1%는 

대학 퉁 기 관의 연구비로 분배된다. 대학 동의 연구기관은 이 자금 

과 민간기 업 과  재단 동으로부터 받는 자금을 바탕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의 연구개발투자도 GDP 대비로 보면 3 .4%로 높은 편이며 

세 계  3 위 에  해 당한다 민간기 업 이  차지하는 비율은 예산지출 및 연 

구활동 모두 스웨 넨 이상으로 높은 77 .9%이지 만  거꾸로 정부의 지 

출비율은 15 .7%로 낮고 수업료 수입 등으로 지 탱하는 사립대학의 

기 여금이 대 학의 연구비를 충당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 는  정부계 

외곽단체와 같은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비율이 높고, 대학의 연구활 

동 비율은 스워l 멘에 비 해  낮다. 표에는 표시되 지  않았지 만 정부가 

민간기 업 의  연구개발에 대해 출자하는 자금은 스웨 멘이 GDP 대비 

O J4%인 데  반해 일본에서는 0 .03%로 큰 차이를 보인다, 



틀홉톨l 월본과 스챔덴의 연구개벼 X빼 비교(때m년) 

민간기업 
정부 

| 빽샌흩 
스훼땐 

연구활동 연구얘신자흩 
I GDP l 빠 ‘ 

I 
GDP ’ 

I뻐1% (바월 | 뼈|% | ’ 뻐|월 디뻐|% 삐빼 
71.2% 2.7 73.7% 2.7 77.fJ'/o 

0.9 251% 0.2 4.7% 0.5 15.7% 

잃본 
연구.뚫 

없$ I 뻐圖| 
2.7 77.fJ'/o 

0.3 7.fr'fo 
대학률고훌교육기판 0‘0 O.fr'fo 0.8 21.3% 0.2 5 5% 0.4 12.5% 

E벤때단톨 0.1 3.fJ'/o 0.0 0.3% 0.0 0.9% 0.1 1.7% 

힐껴| 3.6 1000% 3.6 100.0% 3.4 100.0% 3 4  100% 

(흥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gy Indicators 

률홉훨l 연구개.비 국쩨비쿄 

구톨 | 햄 j a묵 뿔 | 웰 l 웰 l 뿜 좌빼 | 뿔필 흙| 
, αm빼 (2007) ! (2007) (200'n : (2007) (2007) (2007) a뼈) (2007) 

홈연구7빼비 312.9 3,앉l8.0 1,507.9 없2.3 영8.8 502.9 163.4 94.4 487.7 (빼j띨혜 
.을 1.00 11.79 4.82 2.69 1.72 1.61 0.52 0.30 1.56 

I GD빼|(%) 3.37 2.68 3.44 2.54 2.08 1.79 3.60 3.46 1.49 

깨E낼!T'빼1�u필s연·구해 :I 643.7 1,220.8 1 180.2 1 023.9 847.6 827.4 1,785.8 1 π7.3 36.7 

(훌처) 1. OECD, Main Science and Techn。l。gy Indicators, May 2009 
2. 한국 GDP : 효5앉응행 경제륭계시스댐 

민간기 업 이  오히려 정부나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 

출하는 자금도 스웨멘은 0 .05%로 일본의 0 .01%와 차이가 난다. 이 

는 뀔낌원과 공적부문의 자금교류를 포함한 산관학 연계협 력이 

스웨 덴 쪽이 더 왕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까 제조업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 율을 보면, 의 약  

품을 중심으로 한 화학이나 정 보통신기기 등의 정 밀 기 계 ,  자동차와 



같은 수송기 기 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부가가치를 

낳고 스웨 댄의 제조업을 견인하는 이들 산업의 국제경 쟁 력 ,  특히 

비 가격 경 쟁력은 고수준의 연구개발투자로 유지된다고 해도 지 나침 

이 없다. 

산관학 연계협력 

스웨 멘에서는 기업과 정부, 학교가 상호 밀접하게 활동동}는 산관 

학 연 계협 력 이  활발하다. 이는 연구개발을 혁 신과 직 결시키는 추진 

력 이 다. 산관학 연계협 력 의  대표 사례는 수도 스톡홀름 근교의 시 

스타 사이 언스 시 티 이다. 스웨 멘의 실리콘벨리’ 로 불리는 이곳은 

부지 면적 2제곱킬로미 터 에  달하는 세 계 적 인  IT 산업 집 적 지 이다. 

IT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에 릭슨을 중심으로 노키아, IBM, 마 

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인탤, HP . 애플 둥 글로벌 정보통신기업의 

연구개발거점 과  함께 벤처기 업 과  벤처캐피탈이 모여 있어 브로드 

밴드 시스템 , 3G 같은 이 동통신이나 무선통신에 관한 세 계 최 첨 단  

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는 스톡홀름 시 ,  건물은 일 렉트룸Elecuum 재단(1988년 에릭슨, 

ABB . 스톡홀름 시 공동 설립)이 제공했고, 스톡홀름 대학교와 왕립공 

과대학K1H가 공동으로 IT 대학을 설 립 하는  외 에  컴 퓨터 사이언스 

연구소, ICT 연구소 등 5개 연구기관까지 모인, 산관학 연계 연구 

개 발 거 점 이 탄생했다. 

현재 이 지 역에는 대 기 업 만  624개 ,  중소기 업 포함 1 082개의 IT 



기 업 이  있으며 24,000명 의  고용자, 1 100명 의  연구자와 5000명의 

학생 이 생활하고 있다 올해 IT기술을 구사하는 클린테크(환경 , 에 

너지 기술) , 메디 테크(의료기술) , 나노테크 등의 기 업 과  어 플리 케 이 

션 개 발에서 협 업 이  진 행  중이며 IT 외 분야도 포함하면 전체 

4771 기 업 ,  67,000명 이  일하는 유럽 최 대 의  과학테마 파크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에서는 기 업 과  대학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 해서 공 

동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창업과 고용창출이 왕성 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톨홀름 이외 지 역에도 움잘라Uppsala에는 스웨 멘에서 가장 오 

래된 읍잘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고 바 

률홉힐l 셔스타 시이언스 시티의 산판확 연제협력 

대학 

-스률흩를대학 
- 왕립공과대학 

�l'j깅계 

- 대기업(떼릭슨, 마이크로소프 
트, 노키Ot, IBM 률) 

- 밴처기업, 헨처 채피담 

지자체 
- 스특흩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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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의 연구개발거 점 으로  성 장  중이다. 이 처 럼  스 

혜 멘  각지의 주요대학교나 지방대학교 주변에는 다양한 과학파크 

가 설 립 되 어  기술계 ,  이과계,  상경 계 열  학생이 창업활동이나 대학 

과 현지기 업 의  공동프로젝트를 지 원하는 산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스웨덴에서 탄생한 기술과 공적자금 원조 

작은 나라임에도 스웨 댄의 기업은 여 러  가지 신기술을 탄생시 켰  

다. 일 례 로  Glo라는 기 업 은  나노기술을 응용해 LED (발광다이오드) 

칩의 생산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NASA도 도 

입 한  하이 테크 제품을 생산하는 기 업 도  있다 스톡홀름 교외에 생 

산거 점을 갖춘 플리아 시스템Flir Systems사가 개발한 적외선 카메라 

는 원 래  우주왕복선의 단열빠熱벽에 생긴 작은 틈을 찾아내는 데 사 

용된다. 최근에는 공항 등에서 체온이 높은 독감환지를 발견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위 해  주택 벽의 난방 누설올 발견하는 목적 등으로 

수요J} 늘면서 급격히 성.:AJ-하고 있다. 

한편 스웨 댄 제2의 도시 예 테보리 Go때。rg에 본시를 둔 SKF는 

100여 년 전에 베어링을 고안하고 실용화한 기 업 으로 지금도 창업 

당시와 같은 분야에서 기술헥신을 거듭하며 세 계  1 위  자리를 지키 

고 있다. 현재 SKF의 핵심기술은 마찰을 억 제 하여 에너지 소비 량 

을 3할 정도 감소시 킨 에너지 절약형 베어 렁 이 다. 마찰로 인해 발 

생하는 열도 억 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도 더 연장되 었다. 



기술혁신에서 공적 자금원조가 담당하는 역 할도 크다 일 례로 스 

웨 멘  의료기 관과 연구기관에서 진행되는 에이즈 백신의 개발을 살 

펴보자 에이즈는 특히 개발도심댁에서 극심하게 만연하기 때문에 

개발 초기단계에는 스웨 댄 정부의 통상적 인 연구개발 예산뿐 아니 

라 국제원조청의 예산이나 EU의 조성금까지 더 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다. 현재 임상치료의 제2단계를 완수해 상품화 전망이 세 

워 졌으므로 앞으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최종 임상치 료를 마친 

뒤 사업으로 이 어 갈  예정이다 

정 부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지 정해서 공적지 원을 하는 것 중 

에 는  환경 기술도 많다. 전기자동차의 기술개발은 전세계 기 업 과  국 

가가 치 열한 경 쟁을 벌이는 분야인데 ,  스웨 멘 정 부도 민간 자동차 

업 계  단체와 공동으로 전기자동차에 적 합한 배터리와 전기모터 개 

발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반 부담하고 있 

다. 파도의 운동을 이용하는 파력 波力발전도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 

로 정 부지 원  아래 대학과 민간기 업 이  연구개발을 계속해왔다 스웨 

덴 연안부에서 파력발전 실험시설이 순조롭게 가동되 고  있으며 , 현 

재 한층 더 큰 규모의 파력발전소의 건설이 스웨 벤의 서해안 및 영 

국의 셰틀랜드Shetland 제도 둥에서 진행되고 있다. 

스혜 덴 정 부뿐 아니라 유럽 연합도 신기술 개발프로젝트에 조성 

금을 투자하고 있다. 이 미  언급한 에 이 즈  백신의 개발만이 아니 라 

연비를 높이고 소음을 줄인 항공기 엔진개 발도 그 중 하나이 다. 

이 프로젝트에는 스웨 멘에서 트럭과 버 스를 생산하는 볼보 관계 



률찔I 인구 100만 명 당 빼신청건수 

2003년 

월률 161건 

스빼앤 220건 

마국 106건 

EU 1원 131건 

O를l> 96건 

(흘치) 스원|멘 톨게국(200기 

기 업 인  에 어 버 스Airbus나 보잉 의 주요 파트너 인 볼보 에 어 로V이v。 

Aer。가 참여 하고 있다. 민간기 업 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에 대 한  

정부와 EU의 지 원은 특 정  프로젝트에 대 해  국고에서 직 접  지 원하 

는 경우도 있고, 공공 또는 민간의 연구기 금에 정 부가 출자하고 

실제 프로젝트의 선정은 기금의 전문가위원회 에 일임하는 형 태도 

많다. 

이와 같은 배 경  덕분에 스웨 멘의 인구 1 00만 명당 특허신청건수 

는 일본이나 미 국, EU 157�국의 평 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표 (2-4) 

참조) . 하지만 각종 지 원을 받아 연구개발한 결과 탄생한 기술이라 

도 상업화되지 않으면 고용과 경 제성 장으로  이어지기 어 렵 다. 상업 

화의 주요 열쇠는 벤처지본의 존재이 다. 표 (2건〉는 벤처 자본에 의 

한 킥국 투자액을 GDP 대비로 비 교한 것이다. 해마다 변동이 있지 

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치를 보면 스웨 덴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률홉렐l 뻗처캐피뼈 의한 루자(GDP대비, 2000∼2003년 명윤) 

이스라엘 
미국 
Of이슬란드 
캐나다 
효밀 
스워|덴 

영국 
네댈란드 
핀란드 1 - , 
EU 1--· 
오스트레일리아 | -
노르워|미 
스퍼|인 
덴마크 
프랑스 

앨기에 

아일랜드 
일본 

l 개발초기 단계의 투자 

사업확대 단계의 투자 

0 0.1 0.2 0.3 0.4 0.5 0.6 0.7 0.8 

(주) 01스라얼온 2000∼2002년, 효팩, 호주‘ 일본은 1998∼2001년 
(흥처) OECD, "The SME Financing Gap-VOLUME THEORY AND EVIDENCE. 깅006. 

5. 세제 우대조치 

스웨 멘의 높은 국제경 쟁 력 을  지 탱하는 다섯 번째 요소는 세제 

상의 우대조치 이 다. 법 인세는 국세뿐으로 한국의 지 방소득세 법 

인세분에 해협}는 지 방법 인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금이 높은 

나라’ 라는 이 미 지 가  매우 강한 스웨 멘이지 만  법 인세율은 26 .3% 

로 한국 22%와 비 교해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 다. 법 인세는 우리 나 

라 주민세나 재산세 같은 외 형표준과세가 아니 라 연간이 익 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되 기 때문에 기 업  입 장에서는 적자일 때 

내 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이 있다. 게다가 다양한 세 액공제 덕 분에 

실효세율은 더 낮다. 



스웨 덴의 법 인세율이 이 전부터 낮았던 것은 아니 다. 1970 ∼1980 

년대에는 50%를 넘는 수준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자본의 해외이 

동이 극심해지고 높은 자본과세 탓에 해외로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커졌다. 마침 그 시 기 에  1991년의 근본세제개혁이 이루어 졌고 법 

인세율은 30%로 큰 폭으로 인하되었다- 1994년에는 28%, 2009년 

부터는 현재 세율인 26 .3%로 정 착되 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다른 국가도 해외자본 획득을 위 해  법 인  

세율 인하에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스워l 멘의 현재 세율수준은 동 

유럽을 포함한 EU 전체 평균인 23 .2%에 비교하면 약간 높은 편이 

다.  아일 랜드나 아이슬란드의 법 인세율은 각각 1 2 .5%, 15 .0%로 상 

당히 낮고 영국령인 맨 섬 처 럼  아예 법 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 결과 스웨 덴 기 업  중에는 본사나 수익 일부를 이들 국가로 

이 전한 곳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스웨 덴 정 부는 그룹 내 기 업 간의 수익과 손실을 상쇄 

할 수 있는 과세공제제도나 사업관련주의 매 각수익에 대한 지본소 

득세와 배당금을 비과세하는 등, 지주회사를 설 립하기 쉬운, 한층 

더 매 력 적 인  사업환경을 구축해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고 노력 한다. 

스웨 댄은 해 외  고급인재에 대 한  소득세 감세라는 독자적인 세제 

도 보유하고 있다. “누진과세율이 높아서 우수한 외국기술자를 초 

빙 하기 어 렵 다”는 에 력슨 CEO의 지 적 을  계기로 도입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기 업  임 원  같은 관리 직 ,  기술자, 연구자 등 스워l 멘에 



률홉힐l 스빼덴의 지주회빼 대한 법인셰 우대조치 

• 국세 법요써까 유일 (표연세율 26.3%, 실효세율 25% 01해 

• 그룹 내 배당금에 대한 과세공제 (이익이전측은 면서L 수급측은 과서” 

- 세분배준비금 제도에 의한 과세공저| (세전 이익의 25%를 한도) 

- 주식배당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공제(비상장주, 의결권 10% 이상, 1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 

- 로열티 원천써| 비과세 

l 대훌01자 전액공제 

• 손실은 무기한 이월(移행 가능 
• 비거주자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 연제 및 감액 (비상장주, 의결권의 10% 이상을 가지는 상장주) 

- 과소자본 규제 없음 

• 해외 고급요때(임원, 전문가 연구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세 (과서|소득을 75%로 감액) 

(훌처) c。rp。rate Taxes in Sweden, Jan. 2010 

서 는  쉽 게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 능과 기술을 가지고 중요한 직 

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이 스웨 댄 국내에서 취 업 할  때 소득의 과세 

대상을 25% 감액하는 특별조치 이다. 이 제도는 급여와 주택수당 

같은 급부금 전 액 ,  스톡옵션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웨 멘에 

서 취 업 한  뒤 3년 동안은 소득의 75%에 만 과세된다. 2001년에 도 

입 된  이 제도는 2009년 8월까지 4855명 이  신 청 했고 그 중 2522명 

이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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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스웨 벤의 높은 국제경 쟁 력 의  근본 요인은 

@ 협 력 적  노사관계와 원활한 산업구조전환, @ 높은 교육수준, @ 

IT 인프라 정 비 ,  @ 연구개발투자와 혁신을 창출딴 산관학 연계협 

력 , @ 세제 우대조치 둥이다. 이 모든 요소는 지속성장과 국제경쟁 

력 강화의 관점에서 스웨 멘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진지하게 노 

력해온 과제이 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계의 리더십 , 그리고 77%의 조직률을 자랑하 

는 노동조합의 협 력으로 인해 스웨 댄은 강력하고 신속하게 모든 일 

을 추진할 수 있었다 또한 고복지 · 고부담으로 평가되 는 세제와 사 

회보장 시스램이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미 래  불안을 불식시 

키며 현역세대의 생활보장 시스템으로 유효하게 기능하는 점도 스 

웨 덴만의 고성장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런  안정을 이루기까지 의  여 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과거 심 각한 경제침체와 금융위기를 겪 으며 국민의 고통을 수반하 



는 산업구조 조정과 구조개혁을 실시해 왔다. 100% 성공하진 못했 

지 만  그 과정에서 스워l 멘은 ‘위 기 극복력’ 을 키 웠다. 이것이야말로 

스웨 덴의 진정 한 강점 이다. 앞에서 간단히 살펴본 CD 1970년대 초 

석 유위 기 ,  @ 1990년대 초 금융위 기 ,  @ 최 근  리 먼  쇼크에 의한 불 

황, 이 세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스웨 덴의 ‘위 기 극복력’ 을 분석해 

보자. 

1. 1970년대 초 석유위기 - 쓰디쓴 실패의 경험 

스웨 멘 모넬의 제1단계 완성 시 기 는  1970년대 초기 이다. 하지만 

‘횡금의 60년대’ 로 불리던 번영도 마침내 종지부를 찍 었다, 1973년 

의 제1차 석유피동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동시불황에 빠지자 스 

웨 댄  경제도 심 각한 손실을 입고 엄청난 침 체 기 에  빠져들었다. 석 

유파동의 영향은 기간산업 이 었던 조선업 과  철강업 에 크나큰 손실 

을 입 혔다. 당시 스웨 멘은 유럽 최고의 조선기술 보유국이었고, 특 

히 20만 톤급 이상의 대형석유탱커 생산력은 큰 강점 이 었다. 

그러나 이미 1960년대 말부터 두드러 진  과잉투자와 과잉생산 현 

상, 오일쇼크로 인한 탱커 수요 대폭 하락으로 인해 이들 업 계는 궁 

지 에  몰렸다. 게다가 임금과 물가, 세율이 잉넣하자 노동비용도 동 

반 상승해 기 업  국제경 쟁 력을 떨어뜨리는, 스웨 멘 산업구조의 근본 

적 인  문제점 이  드러났다. 결국 조선업뿐만 아니 라 철강업과 섬유산 

업 등도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고 말았다 

경 제침 체가 이어지자 정치 상황도 혼란에 빠졌다. 그때까지 정권 



을 잡아온 사회민주당이 1976년 총선에서 참패 , 3당 연 립 의  보수중 

도내각이 탄생 했지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커서 1982년 총선거에 

서 사회민주당이 재집권할 때까지 6년 가까이 내 각이 3차례나 바뀌 

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보수중도정권은 근본적 인 정 책을 내놓 

지 못했고 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1970년대 스혜 벤의 평균 

성장률은 2 .5%로 1960년대에 비 해  크게 떨어 졌으며 1977년에는 

마이너 스  1 .6%를 기 록, 훗날 ‘고뇌의 70년대’ 로 불리 게 되 었다. 

앞서 설 명 했듯이 스웨 멘 경제의 특징 이자 캉점은 국제경쟁력을 

앓은 사양산업과 과잉생산설비를 갖춘 산업을 정부가 보호하지 않 

고 시 장원 리 에  맡겨 과감하게 정 리 ,  도태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도유망한 새 로운 산업을 개발 · 육성 해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고도 

화하는 일이다 

하지 만 예전부터 그런 대담한 산업정책을 했던 것은 아니다. ’고 

뇌의 70년대’ 는 ‘쓰디쓴 실패의 경 험’ 으로 1990년대 초기 의 금융 

위 기 나  리 먼  쇼크 이후 닥친 위 기상황에서 활용되었다- 1970년대 

부터 1980년대까지는 기업도산과 실업의 급중으로 국민의 반발이 

심 해  정 치문제로까지 비 화되 었다. 노동조합도 고용유지를 위해 정 

부에 산업보호를 강력히 요구했고, 그로 인해 사민당이나 보수중도 

나 정권에 상관없이 고용유지를 위해 조선업과 철강업 보호에 막대 

한 세금을 쏟아 부었다. 

정부는 경 영 파탄 상태의 조선회사를 국영화해서 구제하고 석유 

파동 이후의 수요회복을 전망하고 직 접  대형 탱커를 발주해 기 업 의  



생산 활동을 지속시 켰다. 총액 350억 크로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이 투입 되 었다. 그러 나 정부 예상과 달리 조선업 시 장은 

신흥국 기 업 에 게  주도권을 빼앗겼고 노동비용이 비싼 스웨 벤의 조 

선회사는 수주를 회 복하지 못했다. 결국 국영화된 조선공장은 모두 

폐쇄되었고 정부가 발주한 대 형  탱커들은 한 번 써보지도 못한 채 

고철덩어리로 전락, 매 각되 고  말았다. 

철강업 또한 과잉생산과 불황으호 인한 글로벌 수요감퇴로 결정 

타를 입었다. 조선업 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고용을 산출한 스웨 덴의 

기 간산업 이었으므로 정치 문제로 대 두되 었고 결국 정부가 구제에 

나섰다 단, 조선엽 과  달리 단순한 수요촉진이 나  인건비 대체처 럼 

문제해결을 유보하는 형 태 의  지 원 이  아니라 업 계의 정 리통합과 경 

영 합리회를 전제로 한 지원이 었다. 

1977년 말 국영 기 업  SSAB가 설 립되 어  경 영 난에 빠진 철강대기 

업 3사를 흡수했다 생산력 축소와 경 영체제 합리화 등 정비통합을 

통해 공장폐쇄와 대규모 해 고도 단행 했다. 그 결과 1982년부터 흑 

자경 영으로 전환되 었고 주식상장을 거 쳐  정부 보유주의 단계적 인  

매각이 이루어져 1994년에 민영화되 었다. 현 재  스웨 벤의 철강업은 

고도의 기술력 이 필요한 특수강 생산을 중심으로 기간산업의 지 위  

를 지키고 있다. 

산업정책과는 별도로 스워l 멘 정 부가 시 행한 거 시 경제대책은 자 

국통화의 대폭적 인 절하였다. 1976년부터 1982년까지 5차례 통화 

절하가 단행되 었고 절히폭은 합계 38%에 달했다. 하지만 근본적 인 



해결책이 아닌 미 봉책이었기에 일 시 적 인  효과만 있었을 뿐, 통화절 

히는 오히 려 수입품의 가격 인상을 불러왔다 그 결과 높은 인플레 

이션이 스웨 멘 경제를 덮치고 말았다. 

통화절하로 잠시 회복한 듯했던 국제경 쟁력은 노동조합이 인플 

레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다시 추락했다. 인위 적 인  통화절하 정 

책은 정작 필요한 산업구조의 전환이나 기 술혁신을 지 연시 켰을 뿐 

이 다. 이 때문에 스웨 덴의 구조적 문제는 1990년대 초 경제금융위 

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 올랐다. 

2.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스웨 댄 경제에 제1차 석유위 기를 뛰 어 넘 는  격 진을 몰고 온 것은 

1990년대 초기의 심각한 경제금융위 기 이 다. 1980년대 후반의 금융 

자유화의 영향과 맞불려 발생한 스워1 멘 거 품  경제가 1990년 들어 

서 붕괴 한 것 이 다. 시기와 상황 모두 일본의 버 블상황과 유사하다. 

스웨 멘 정부는 1985년 1 1 월  은행대출 금리를 제 한하고 규제를 철 

폐 했다 그 결과 그때까지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가치의 75%까지 

만 가능했지 만 한도액 이  90%까지 인상되 었고 상업용 부동산은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계속된 크로나 절하로 인해 수출 경 쟁 력 이  회복되자 무역흑자가 

확대되 었고 기 업 들  수중에는 돈이 남아돌았다. 그런 잉 여지본은 주 

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  주택이나 상업용 물건의 가격 이 

1981년부터 1991년 사이 2배 이상 폭등했으며 주가도 10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자 은행들은 앞 다투어 대출확장에 나섰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쉽 게 대출을 받았다 투기목적 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자동차나 기호품 같은 고액 소비가 증가했다 주 

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도 천정부 

지로 늘어났다. 

금융자유화는 이 러 한  상행H 기름을 부었다. 당시 인플레 이션 발 

생으로 정부는 주택대출이자의 절반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를 마련했기에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였다. 그 결과 은행 대출이 급 

증했다. 1985년부터 1990년 사이 민간 부문의 채무잔고는 GDP 대 

비 100%에서 150%로 /양했다. 하지만 거품경제는 1990년 마침내 

꺼 지 고  말았고 스웨 댄 경제는 금융위 기 ,  통화위기 ,  경제재정위기라 

는 삼중고에 시 달리 게  된다. 

금융위기 

거 품경 제  붕괴 의 영 향은  우선 금융위기 의  형 태로 경제에 심 각한 

타격을 입 혔다. 대부분의 은행대출이 회수불능 상태에 빠졌고 불량 

채권이 급증했다. 그러자 불안해진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소동’ 이 

벌어졌고 자산규모 국내 2위 의  노르드방켄, 포슈타 저축은행 , 국내 

5위인 유터방켄 등이 잇달아 경 영 파탄 혹은 채무초과에 빠졌다. 사 

태를 방치하면 금융체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어 은행의 연쇄도산 

이나 대출지 체  같은 심 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1991년부터 사민당을 대신해 집권한 보수중도정권은 



‘은행구제 프로그램’ 을 통해 금융기관에 GDP 대비 4 .3%를 웃도는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을 단행 했다. 전 은행이 보유한 예금 등의 

채무를 정부가 보증하고 지본잠식상태에 빠진 은행의 경우 주식매 

수의 형 태로 자본투입을 실시 했다. 그래도 경 영 파탄을 일으킨 은행 

은 최종적으로 국유화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전체지산 22%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 었다. 

민간은행을 국유화한 정부는 우선 은행이 보유한 불량채권을 대 

차대조표에서 분리하기 위 해  대출채권을 우량자산과 불량자산으 

로 니눈 뒤 ,  우량지산은 은행에 남기고 자본주입을 실시Good Bank , 

불량지산은 새로 설립한 정부의 특별채권 회 수은행Bad Bank로 넘겨 

채권회수나 자산매각을 통해 불량채 권을 신속히 처 리 했다. 불량채 

권을 분리하자 국유화된 민간은행의 재무상황이 건전해졌고 대출 

능력을 회 복한 결과 은행 재건이 빨라졌다. 국유화한 은행 중 약한 

은행은 다른 은행과 합병시 키 는  등 금융업 계 의  재편도 동시에 추 

진했다 

“금융기관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거품경제 시절 

무제한으로 대출해준 민간은행의 잘못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하도 

록 강요하는 행위”라는 비 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보수중 

도 정권이 내놓은 ‘은행구제 프로그램’ 을 두고 제1야당이 었던 사회 

민주당도 이 런  초유의 금융위기 에 는  초당적으로 협 력 해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 국민들에 게 그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 처 럼  정 당을 초 

월한 강력한 정 치  리더십 덕분에 적 확하고 신속한 불량채권 처리가 



가능했던 것 이 다  

국유화한 은행을 재건한 뒤 경 제 가  안정되자 스웨 멘 정부는 다시 

그 은행들을 상장, 정부 보유 주식을 매 각함으로써 최 종적으로는 

수익을 얻었다. 또 정부 관리기구가 차압한 담보물건도 자산가격 이  

회복한 후 매각, 투 입 한  공적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했다. 그 결 과  금 

융시스랩에 대 한  신용이 회 복되 었고 실물경제도 3년 연속 마이너 

스 성 장을 벗어나 1994년부터 플러스 성 장으로 전환되 었다. 당시 

스웨 댄의 불량채권 처 리모델은 ‘스톡홀름 솔루션’ 으로 극찬 받았 

고 선진 각국의 모댈이 되 었다 

통화위기 

1990년대 초기 거품붕괴에 동반한 금융위기가 한참 진 행  중일 

때 ,  스웨 덴 경제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 1992년 여름 유럽통화 

위기가 파급되어 스웨 멘 크로나가 국제적 통화위 기 의  대상이 된 것 

이다. 크로나는 당시 유로화의 전신인 ECU에 환율시세가 고정되 었  

던 탓에 198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통화가치에 반영되지 못하 

고 과대평가를 받는 상태였다. 

크로나의 과대평 기는 스워l 댄이 금융위 기와 극심 한 경기후퇴에 

휩싸여도 시 정 되 지  않았고 통화가치는 점점 더 시 장과의 괴리를 형 

성 했다. 이 점 을  파고든 해외투자가들은 스웨 덴 국내에서 크로나를 

대 량으로 차입 한 뒤 매각, 스웨 댄 정부가 환율을 절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스웨 멘 중앙은행은 고정시 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크로 

나를 매 입 했고 외화를 계속 방출했다 뒤 늦게 상황을 알아차린 일 

반투자가들도 통화절하 전에 크로나를 팔려고 나서면서 크로나 투 

매 현상이 벌어졌다. 중앙은행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 해  정 책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불황에 시 달리 면서 도  일시 적 으로 500%까지 

금리 인상이 단행되 었다‘ 

이 통화투기의 파도는 1992년 1 1 월  마침내 스웨 덴이 ECU로부터 

탈퇴하고 환율제도를 변동시세로 이 행하면서 잠잠해졌지 만  그 후 

일 년 동안 크로나의 가치는 44%나 폭락했다. 

당시 쓰디쓴 경험을 통해 스웨 덴 정부는 지속적 인  성장과 인플레 

억 제 ,  재 정적자의 삭감과 같은 거 시 경제의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인폴레이션 타기팅 설정 이 나  다년도 예산제도의 도입 등의 개혁 

에 매진했다. 크로나는 지 금도 유로에 가맹하지 않고 변동시세 제 

도를 유지 하고 있다 

경Ail · 재정위기 

거품붕괴에 금융 통회위기 까지 덮친 스워l 멘의 실물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다 1990년대 초 동유럽의 시 장개 방도 경기후퇴를 가속시 

켜 스웨 멘은 1930년대 세 계대공황 이 래  최 대 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 험 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GDP는 3년 동안 평균 6%의 마 

이 너스 성 장세를 보였다. 실 업 률도 1990년의 1 .5%에서 대폭 상승, 

1993년에는 8 .2%(남성은 9 %)에 달했다. 국가의 재정상황도 급격 



히 악화되어 재정적자는 1993년에 GDP 대 비  마이너스 1 1 .9%에 

달했고, 정부 채무잔고의 GDP 대비 비율도 1994년에 과거 최 고치 

인 76 .2%에 달했다. 

3. 근본적 구조개혁 단행 - 스웨덴 모델의 재구축 

거품이 붕괴 한 1990년대 스웨 덴은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 인 구 

조개 혁을 잇 달아 단행 했다. 1991 년에는 세제의 근본개혁 (일부는 

1990년에 실시) ,  1992년에는 에 댈  개 혁Adel ref1。rmen으로 불리는 복지 

제도의 개혁 , 환율을 변동시세 제도로 이 행 한  뒤 인  1993년에는 중 

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플레 이 션  타기 팅 을  도입 , 

1997년부터 다년도 예산과 같은 재정제도의 개 혁 ,  1999년에는 ‘세 

기 의  개 혁’ 으로 불리는 연금제도의 개 혁 이  실시되 었다. 

이들 개혁은 전 국민이 위 기의식을 공유한 결과, 정치적 리 더 십  

을 가지고 국민에 게 고통을 강요하는 개혁을 완수한 것으로 그야말 

로 스웨 덴 모댈을 재 구축하는 개 혁 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개혁의 구 

체 적 인  내용을 세제 개 혁 ,  고령자복지 개 혁 ,  재정 - 예산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자. 

서쩌틴본 개혁 

1991년 세 제근본 개혁은 경제위기가 한창인 시 기 에  단행되 었다.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꺼%→51%) , 법인세(57%→30%)의 한계세율 대폭 인하 

@근로소득을 누진과세하는 한편 자본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둥)을 30%의 정률 분리과세해서 이 자  · 배당 · 자본소득의 손 

익통산을 인정하는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 

@ 이산화탄소 등 온난화 가스의 배출에 과세하는 환경세 (이산화 

탄소세) 도입 

@ 부가가치세를 비 롯한 과제표준의 확대 등 

@은 높은 한계세율을 낮추어 근로의욕과 경 제  활력을 /용시키 

기 위한 정 책이 다  @는 조세회피 를  위 한  자본의 해외유출올 막는 

동시에 국민의 리스크 X낸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 이 다. @은 

본격적 인  환경 정 책  실시의 일환으로 도입되 었다. @는 세수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정 책으로 대출금리 의 세 액공제 , 자본손실의 소득공 

제 제한, 복리후생비에 대 한  과세강화, 법 인세의 투자준비금 폐지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품목 확대 퉁을 실시 했다. 이 세제개혁에 따 

틀홉톨1 1990년대 스예댄의 구죠개혁 

1앓1년 서써단본개혁(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환경세 도입 둥) 
1992년 복지개혁(에댈 개혁) 

1훌월년 요플레이션 타기팅 정책 도입(핵심소비자물가지수[CPI], 2%±1% 목핍 

199띤 재정업 성립, 재정건전화훌 법으로 규정 

1잃옳년 1997년도 예산부터 3년간의 ‘다년도 예산제도’ 도입 

199빼 연금치l도 대개혁 실시 



른 ‘세금부담의 재분배’ 규모는 GDP 대 비  6%에 달해 ‘세기 의  세 

제개혁’ 이 리는 칭찬을 받았다. 

이 러한 근본적 인 개혁은 거품붕괴 이 전부터 수년 동안 여 · 야당 

이 초당파적으로 논의해온 성과로, 정치 리 더 십 이  없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고렁자복지 개혁 

1992년 1월에 도입된 고령자복지제도의 개혁은 ‘에 델 개 혁’ 이라 

고 불린다.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자 치 매나 질 병  및 장애를 가진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재정을 압박했다 노인의료비 급증에 제 

동을 거는 동시에 고령자간호의 질적 향상과 효율회를 동시에 달성 

할 목적A로 시 행된 개혁이다, 

종래 스웨 멘에서 고령자의료는 란드스팅(iandsting , 주에 해당하 

는 행정구역)’ 이, 복지서비스는 코뭔(c。mmune , 시나 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이 각각 담당했다. 하지만 이  경 계가 불분명 한 탓에 갖가 

지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고령자와 장애자에 대 한  복지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코윈으로 이관하고, 이어서 란드스팅 이 담당했던 고령 

자의 재택간호 서비스와 장기요양간호도 코뭔 담당으혹 돌렸다. 이 

에 따라 장기요양간호, 재택간호, 초기의료가 코뭔의 관할 아래 일 

원화되 었다. 

정 부  중점시 책도 의료에서 복지로, 치료에서 예방으로, 입 원 · 시  

설장기요양에서 재택장기요양 ‘ 간호로 옮길 수 있게 되 어  의료비용 



절감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 렴 한 비 용으로 안전한 의료서 

비스를 받게 되 었다 

고령자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종합화와 함께 재정운영의 책 임도 

코뭔으로 이 양되 었고 장기요양시설을 갖춘 주택이 증가함으로써 

자회 적 입 원’ 으로 인한 문제도 해 결되 었다. 에 델  개혁은 오늘날 

스웨 댄의 ‘분권형 복지제도’ 의 기 초를 쌓은 것 이 다. 

재정 · 예산저l도 개혁 

1994년 9월 총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사회민주당은 전 국민 

의 심 각한 위 기 의식을 기회로 개혁 아닌 선택은 없다” 는 합의를 

형성하고 거 액의 재정 적자를 삭감하기 위 해  대 담한 재 정  · 예산제도 

의 개혁을 감행 했다. 당시 스혜 멘 재 정상황은 극히 심 각했다‘ 스웨 

댄 최 대의 보험회사인 스칸디아Skandia’ 가 정부가 재 정 재건책을 공 

표할 때까지 국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스혜 댄 국채는 

디폴트, 즉 채무불이 행 직 전까지 내몰렸다. 이 런  상황에서 고복 

지 - 고부담 노선을 매진하던 사민당도 노선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 

었다. 

개혁의 구체적 인 내용은 다년도 예산과 세출 실링 도입 , 재정법 

제 정 ,  GDP 대비 8%에 달하는 재정적자 삭감 실시 등의 세 가지다 

우선 1997 ∼1999년도 예산까지 적용된 다년도 예산은 ‘프레 임  예 

산Frame-budge( 및 ‘세출 실링Expenditure Ceiling 으로 구성되 었다. 

스웨 멘의 다년도 예산제도는 매우 강력 했다. 우선 1994년에 헌 



법 의  재정관계 규정을 개정 , 1995년에 재 정 법을 성 립시 켜  법 적 구  

속력을 강화했다. 3년간 세출총액 실링과 27개 분야의 대상은 의 회  

에서 의결된다, 영 국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서도 다년도 

예산이 도입되 었지 만, 다년도에 걸쳐 의회가 의 결승}는 나라는 스워l 

멘뿐이다. 

게다가 세출 전체를 27개 세출분야Expenditure Areas로 분류하고 사 

회 보장 같은 의무적 지출까지 포함해서 개 별분야마다 상한선을 설 

정 했다- 그에 따라 정치권 주도로 정해진 세출총액의 범위 안에서 

정 책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 었다. 

3년 동안의 세출한도을 결정하고 운영하지 만  최초 2년간은 기본 

적으로 한도를 변경하지 않는다. 만일 당L해연도의 어떤 지출항목 

이 예정지출액을 초과했다면 , 같은 연도의 유사 지출항목이 다음 

연도 혹은 디음다음 연도의 해 당지출항목에서 그 초과분을 삭제해 

야 하며 한도범위 안에서의 Pay-As-You-Go 원칙 (실링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같은 금액의 세출삭감이 나 증세로 대응하는 규칙 )’ 이 일괄 

적 용된다. 

스웨 덴의 재정적자 삭감을 위 한  또 하나의 추진력 은  1995년 EU 

에 가맹해서 자국의 ‘안정 및 수렴 프로그램Stability and c。nvergence

Pr。gram’ 을 책정한 일이다- 그 프로그램 안에는 1998년까지 재정적 

자를 해소하고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해서 CD 1996년까지 정부채무 

의 GDP 대비 비율의 안정 , ® 1997년까지 재 정 적 자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억 제 ,  ® 1998년에 재 정수지의 균형유지 의 3 



가지 항목이 담겨 있다. 

구체적 인  재정적자 삭감책으로는 보육수당 폐지 , 아동수당의 다 

자녀 가�금 축소, 실업수당의 급부율 인하, 질병수당의 급부율 재 

고, 육아휴직수당의 급부율 인하 동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한 세 

출삭감이 대부분이 었다. 한편 증세는 국세 소득세율의 인상(20%→ 

25%) , 자본소득 과세의 강화 등 고소득 - 부유층을 대상으로 제한적 

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조치의 재정적자 삭감폭은 1995∼1998년의 

4년간 누계로 GDP 대비 8%에 달히는 엄 청 난 규모였다 

“벚진 사람에 게 자유는 없다 1996년 당수가 된 사민당의 예란 

페르손 수상은 이 렇게 말하며 재 정 재건의 필요성을 국민에 게  호소 

했다 사회보장의 급부삭감도 포함해서 전국민이 ‘고통을 수반하 

는’ 세출삭감을 감수한 결과, 국가재정은 경 이 적 인  속도로 회복되 

었고 1998년부터 재정흑자로 전환되 었다. 

규제완화 추진 

스웨 덴의 구조개혁은 세제,  재 정 ,  복지 사회보장 등 광범위하게 

실시되 었는데 1970년대나 1980년대 전반의 저성장 실패를 거 울삼 

아, 정 치 권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인 식 하게 되 었다. 

1980년대 말에 정부가 설 립 한  생산성 호t상을 위 한  전문위원회’ 는 

1991 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설비투자나 기술개발에 의 해  제조업 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 킬  뿐 아니 라, 국내 규제완화를 통해 서 비 스산 

엽 의  경 쟁 력도 높여야 한다고 결론지 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는 전력시장과 전기통신 ,  우편, 소매 · 유통 등의 분야 

에서 규제완화가 진행되었고 시장경 쟁도 촉진되 었다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야마다 평가가 엇갈린다. 소매 . 

유통분야에서 는  점포 확장과 영 업 시 간의 자유화, 신규진입을 촉진 

한 결과, 소비자에 게 가격 인하와 구비품목의 다OJ:화 같은 이 점 이  

있었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본 래  목적 이었던 

‘경 쟁촉진에 의 한  가격경 쟁’ 은 고사하고 대 기 업  전력회사의 독과 

점 이  진행되어 전력가격이 오히 려 싱승했다는 지 적 이  있다. 

4. 리먼 쇼크 극복 - 개별기업은 구제하지 않는다 

이후 스웨 멘 경제는 OECD 국가 평균을 웃도는 높은 경제성장률 

과 노동생산성을 실 현하고 재정흑자 상태도 지 속되 었다. 2000년대 

에 들어와 IT거품의 붕괴로 인해 일시 적 으로 경기가 후퇴하기도 했 

지 만  금세 회 복했으며 기본적으로는 세계경제 활황 덕분에 견실한 

경 기 확대가 이어 졌다. 그러나 2008년 가을 리 먼  쇼크를 계기로 글 

로벌 경제금융위 기의 거친 파도에 휩싸인 스웨 멘 경제는 수출의존 

도가 높은 특성으로 인해 2008∼2009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 장이 

라는 혹독한 경 기 침 체의 늪에 빠져 3번째 위 기 에  직면했다. 

실질경제 성 장률은 2008년 제1사분기부터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 

섰지 만, 2008년 금융 불황으로 인한 수출 급감i로 그해 연말에는 

전년 대비 4%에 달히는 대폭적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했다 플러스 

성 장을 회복한 시기는 글로벌 경제대책과 금융위 기 대책의 효과로 



세계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2009년 제3사분기 이후이다- 그 

러나 실업률은 경 제위 기후 급상승했고 한때 9.5%(2010년 8월 시점 

에서 7 .4%)까지 올랐으며 특히 청 년  실업률은 25%로 지 금도 여 전히 

심 각한 상황이다. 

자동치�업의 몰락 

글로벌 금융위기 와  함께 개 얀소비가 얼어붙자 스웨 덴의 수출산 

업은 치 명 적 인  타격을 받았다 그중에서 도  특히 자동차산업은 심각 

한 손실을 입 었다. 금융위기 이 전부터 자동차업 계는 생산과잉 이 문 

제시되었는데 금융위기로 인해 승용차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자 

그동안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 이 다. 

스웨 벤의 자동차업 체는 볼보와 사브, 그리고 스카니아Scania가 있 

다. 버 스나 트럭 같은 상업용 자동차 생산으로 특화한 기 업 인  스카 

니 아는 스웨 멘 자본이다. 반면 사브(2008년 판매 대수 9 .3만대)는 승 

용차가 주력상품으로 2000년에 이미 GM이 주식을 취득해 GM의 

자회사가 되 었다. 볼보는 승용차와 함께 상업용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었으며 원 래는 하나의 기 업  그룹에 속했지 만 승용차 부문은 포드 

에 매각되어 볼보 카즈(Volve Cars . 2008년 판매 대수 37만대)라는 이 

름으로 포드의 자회사가 되 어  스웨 댄 자본인 볼보 그룹과는 분리되 

었다. 볼보 그룹은 항공엔진과 선박엔진도 생산하고 있다. 

불황으로 상용차, 승용차할 것 없이 수요가 곤두박질치자 이들 

자동차 제조업 체나 부품을 생산하는 하청 기 업 은  2008년 말부터 



2009년 전반에 걸쳐 잇달아 인력조정을 통한 구조조정을 발표했 

다. 자동챔랩에 종사등}는 노동자는 하청 기업을 포함해 약 10만 

명 .  수치상의 통계에서 보듯이 업계 전체가 얼마나 큰 고통을 입 었  

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위기 속에서 포드나 GM 같은 미국 자본의 볼보 카즈나 사브 

는 다른 문제도 껴 안고 있었다. 모회사가 경 영 난에 빠진 것이다- 미 

정 부의 지 원을 받으며 경 영 재건에 내몰린 두 기 업은 전세계 자회사 

중 본국에 생산거 점을 둘 곳을 우선 구제하기 위 해 ,  기타 업체의 매 

각을 발표하고 2009년 초반부터 매각교섭 이 진행되었다. 

몇 몇  자동차업 체와 투자 그룹이 사브나 볼보자동차의 매수 협상 

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지만, 세 계 적 인  자동험f업의 불황 속에서 

윤택한 자금력과 장기적 인  경 영노하우를 겸 비 한  회사는 많지 않았 

고 교섭은 난항을 거둡했다. 그나마 볼보자동차의 경우는 2009년 

12월 중국의 질 리  지동차합뼈車로 매각되었다. 

한편 볼보자동차보다도 생산규모가 작은 사브의 매각교섭은 더 

욱 어 려 웠다. 2009년 여름 스웨 덴에서 스포츠차를 생산하는 작은 

기 업 이  외국자본그룹의 지 원을 받아 사브 매수에 일단 합의 했으나 

몇 달 뒤 전격적 으로 철회 해 버 렸다. 당초 2009년 안에 매각되 지  않 

으면 사브를 청 산하겠다고 발표했던 GM은 청산 수속에 돌입 했지 

만, 2010년 1 월  하순 네덜란드의 스포츠카 메 이 커 인  스파이커 Spyker 

자동차에 극적으로 매 각이 성공,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엄격한 스웨덴 정부의 대응 

1990년대 금융위기 에  필적하는 대 불황 속에서 국내 자동차산업 

에 대한 스웨 댄 정부의 대응은 냉철하기 그지 없었다. 자동차업 계는 

미국정부가 GM이나 크라이슬러에 그랬듯 경 제 적  지 원이 필요하다 

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수출이 감소하자 업 계는 국 

내수요를 높이기 위해 보상판매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 

했다. 자동차가 자국의 주요산업 인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금융위기 

후 일찌감치 도입되었고 연비효율이 나쁜 낡은 자동차의 이용을 줄 

일 수 있는 이 점 이  있다고 업 계는 주장했지만, 스혜 덴 정부는 무시 

했고 자동차산업을 보호하지 않았다 

더욱이 GM이 사브에서 자본을 회 수하고 완전매각한다고 발표하 

자 사브는 시질상 경영파탄 상태에 빠졌고 기 업재생법의 적 용을 신  

청해야만 했다. 당시 사브 구제를 위 해  정부가 자본을 주입하거나 

정 부가 사브의 대주주가 되아 자동차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기 업을 

경 영 해 야  한다는 요구가 거 겠지 만  정 부는 모두 거부했다. 사브의 

매 각  교섭에서도 정부가 신용보증의 형 태로 융자를 지원하면 쉽게 

매수가 이루어지고 경 영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기도 쉽다는 의 견  

이 있었지만 정부는 전 혀  반응하지 않았다. 

결국 사브는 정부의 지 원을 받지 못했고 GM의 폐업결정 에  따라 

약 만 명에 이르는 종업원과 하청기 업  직원이 실업자 신세가 될 위 

기 에  처 했지 만, 앞서 언급했듯 스파이커에 매각되어 가까스로 살아 

났다. 



스웨덴 정부의 기본철학 

스웨 멘 정부가 위 기 에  처 한  기 업 에 게  이 처 럼  엄 격 한  태도를 취 하  

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이다. 1970년대 당시 

스왜덴의 기 간산업 이 었던 조선업 이  위 기 에  직 변했다 제1차 석유 

파동의 영향뿐 아니 라 인건비가 싼 아시아 기 업 과  경 쟁 할  수 없었 

기 때문이다. 스웨 멘 정부는 이 사양산업에 거 액의 공적자금을 쏟 

아 부어 고용을 유지 하고 기 업 을  연명시 키 려  했다. 하지 만 이는 일 

시적인 ‘인공호흡’ 에 불과했고 결국 스혜 덴의 조선업은 세계시장 

에서 퇴출되고 말았다. 

이 번  위기에서도 정부가 자동치산업 보호에 적극적 이지 않자 노 

동조힐L이나 좌파는 이를 격 렬히 비판했다. 하지만 보수중도정권은 

1970년대 정 부의 조선업 보호가 실패한 사례를 들며 또다시 그 전 

철을 밟을 수는 없다고 응했다 이 에  대해 노동조합측은 같은 시 기  

에 철강업에 대한 정 부의 대규모 출자를 언급하며 정 부의 적 극적 인  

관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1970년대 철강업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은 

업 계 의  정리통합을 목적으로 실시되 었다. 정 부가 제품을 발주해 수 

요를 인공적으로 칭출해 고용을 보호하려는 조선업 의  경우와는 근 

본적으로 달랐다 

사브의 회사갱생에서 보인 스웨 덴 정부의 대응은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한 산업 정 책의 기본자세를 표현한 것이다 즉 사양산업 이 

나 도산하려는 기 업 은  구제하기 보다 정 리 퇴출하고 그로 인해 남은 



노동력은 생산성 이 높은 산업과 성 장기 업 으로 이동시 킨다는 사고 

방식 이다. 그 과정에서 실업보험 급부와 직 업훈련(또는 대학교육)올 

국7까 책임을 지고 시 행해 실업지들을 구제한다는 방침 이다. 경 제  

전체로 보았을 때 비효율적 인 산업 이나 기 업 이  도태됨으로써 생산 

성이 호t상되 며 ,  실업보험의 급부 동으로 실업자를 일정기간 보호하 

므로 심 한  저항 없이 경제의 구조전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이 러 한  기본철학은 전후 고도성장기에 이미 확립된 사고방식 이 

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친 석유파동의 혼란기를 제 

외하면 일관되 게 스웨 덴 경 제 구조의 전환을 촉진시 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위기에 처 한 산업에 대해 정 부가 발주를 시 행하고 적극적으로 수 

요를 창출해 산업을 존립시키며 고용을 유지하는 정 책을 ‘수요측면 

demand side형 정 책’ 이 라고 한다. 이 런  정책으로는 산업구조에서 비 

효율적 인 부분까지 살리 게 된다. 일본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 기 위 

해 공공사업을 벌인 것이 대표 사례이다. 

반면 스웨 멘형의 산업 정 책은 ‘공급측면형supply side 정 책’ 이다. 산 

업구조 자체를 현재 경 제조건에 적 응시키는 방식으로 소국인 스웨 

댄이 산업 혁명 이 래  줄곧 관철시켜온 정책이다. 사회보장면에서 스 

웨 멘은 ‘큰 정부’ 이지만 고수준의 복지와 사회보장을 유지하려면 

항상 산업구조를 전환, 발전시키 고  지속적 인  경 제성 장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기 업 활동을 지 탱히는 산업 정책면에서는 스웨 댄이 ‘작 

은 정부’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 억해야 한다. 



• 

스워|덴 경제의 특징 

스웨덴 경제의 특징을 경제규모 높은 수출의존도 통호}정책, t법구조 

와 고용구조 측면에서 정리해보.Af. 

@ 경제규모 

영목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4054억 달러로 일본{5조 없0억 달레 
의 1 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IMF가 매년 발표하는 순위에서 스워|덴은 전 

세계 181개국 중 제22위에 올라 있다. 

국토면적은 45만 평방미터이지만 인구는 938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 

나 1인당 영목GDP(구매력 평균환산, 2009년)를 보먼 35,965달러로 1 6위 

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 국민은 상S념|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생산성(부가가치 생산성)에 상S넘는 자료로 GDP(구매력 평 

균환신}를 취업자 1 인당, 시간당으로 보면 스웨댄과 일본의 격차는 3할 

이상으로 확대된다 

@ 높은 수훌의존도 
인구가 적은 5뻐| 내수시εto I 크지 않은 스웨덴은 높은 기술력을 이용 

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에 크게 의존한다. 재화와 서비스 수출은 
GDP 대비 딩%에 달한다. ‘수출대국’ 으로 불리는 일본의 수출이 GDP 

의 18%에 지나지 잃띈 것에 비하면 스웨덴 경제에서 수출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일 수 있다. 주요 수출국은 EU 국가가 60.8%, 그중 

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독일과 덴마크、 영국, 핀란드의 비율이 높다. 



노르워l이는 9.4%, 미국은 7.69 에다. 수출 품목은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 

철강, 휴대전화나 전호엠 설비 등의 통신기기, 풍부한 삼림자원을 이용한 

목재 · 종이펄프, 의약품 등이 중심을 이룬다 

@ 유로 참가 문제 
스웨덴은 EU 가맹국이지만 EU 공통통화인 유로에는 참가하지 않았 

다 2003년 9월, 유로 참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반대 55.9%, 

찬성 42.0%로 부결되었다 

유로를 도입하면 같은 유로사용국과 거래 시 환율위험이 없으므로 무 
역이 더 활빌}해진다. 또 더 큰 경제권의 기축통호뻐| 참가히연 달러나 엔 

같은 다른 통화와의 환율도 안정된다‘ 

반면 유로 사용권역에서는 환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동시세 제도를 

이용해 국내경기를 안정시킬 수 없다. 또 전문가들은 경제운영 수단 중 

하나인 금융정책(정잭금리 조정이나 매매 주문 등)을 실행하지 못하고 경기 

변동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 단점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서 ‘통화를 포기하연 주권을 잃어버리 
는 것이 아닐까 라든지 ‘스웨덴형의 사회보장시스템이 영효떨 받지 않을 

까 와  같은 막연한 불안이 퍼진 5뻐| 유로 참가가 부결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t!엠구조와 고용구조 
경제활동별 국내층생신을 보면 소매유통이나 금융, 부동산, 교육 의 

료 · 장기요앙 등 저13차 t엠이 차지히는 비율이 높다. 2008년 스웨덴의 

노동인구는 얘9.8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노동력 비율 

lab。r f。rce partici pa ti。n rate, 즉 경제활동침가율은 79.3%이다 

2006년 공업생산의 부가가치 생산고를 t업별로 보면 기계가 가 장  높 

고(13.2%), 화학제약(12.5%), 자동차(10.3%) 순이다 이들 제2차 �겁은 



주로 대기업이 담S팅}며 2차 t법 취업자는 전체 21.4%에 해당효1-cr. 어| 
릭슨(통신기기), SKR베어링 · 공작기계), 스카니애버스 , 트럭), 볼보(버스 · 트  

럭 ·승용채, 사브(승용채, SCA(종이펄프), S。ra Ens이증이펄프), ABB(전력 

기계) 등이 스웨덴의 대표 제조업 기업이다. 

글로벌 통신기업으로 성ε한 에릭슨은 1970년대 말부터 국가의 전전 

쩔電공사와 저l휴해 디지털 교환기 개발에 착수했고 그 기술을 세계시장으 

로 수출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1980년대 전반부터 휴대전화 

를 개발등f7 1 시작한 뒤 현재도 급성쟁}고 있다, 

이들 기업은 근년 다국적기업으로 탈바꿈해 외국으로 진출하였으며 직 

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도 적지 않다 나아가 세금경감이나 공 

급비용 체감을 목적으로 생산설비와 본사를 외국으로 O j전하기도 효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스웨덴 기업의 국제적인 매수흥뱅이 활빌}해져 다 

국적기업 시대의 막이 열렸다. 대표사례로는 1999년 북유럽 최대 제약회 

사였던 스웨덴의 아스트라Astra와 영국의 제네카Zeneca의 홀뱅 (아스트라 

제네케이나 1995년 스웨덴의 Ilf마시아pharmacia와 미국 업존Upj。hn의 

합병(따마시아업존, 0 1후 화01지에 매수흘뱅) 전력기기 분 야에서는 1988년 

스웨덴을 본거지로 히는 아세아Asea와 스위스 기업의 홀뱅 (ABB=O써| 

아 · 브리운 ‘ 보베리 140개국에서 사업 전개) 등이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스웨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GDP 대비 0.5% 

에서 1% 정도 수준이었지만 1990년에는 5%로 크게 �응했다 

저13차 t법의 종사자 비율은 가장 높은 76.3%이다. 특히 의료 · 복지 · 

교육, 공무 등의 지역 대응 · 사회 , 개인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38.3%로 상당히 높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스웨덴의 행정단위는 중앙정부 외에도 주 

에 해S팅}는 란드스팅, 시에 해aa�는 코뭔으로 나번다. 이들 행정단위가 

역할을 분듭빼 의료 ·  복지 · 교육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의 의사 

나 간호λt 장기요앙시설의 직원, 학교교원, 보육사 등 현업 직원은 대부 



분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공적부문에 근무하는 취업자 비율이 3할을 넘 

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 

- n빠액으로 블 스혜반의 대기엄 상위 207빠 

회사명 업훌 

1. | .보(Volvo A빼 버스 , 트럭 

' 2. I 야훨 공작기계 · 중기 

3. ! 01캐Ol(IKE이 ! 가구 
4. ’ 빼획슨(단icsson) 통신기계 

I 5· i O빡}빼카뼈f흉없) 의믿k품 

6. 삐뻗휠N하t하'lfall) 
스안스카(Skanska) 

8. I SCA 
1 9. j 멜라씩 π빼 빼) 

스토라 앤소(Stora 단용〉) 
11 .  g핵틀롤.스(티빼oulux) 

12. I 태리아 소때라(T허삐 Sor뻐ra) 
13. ; ·봐|톨쳐W뼈 Car퍼 

14. 1 프훨(Pr1훌Im) 

I 1s. i 뿔벅 (잃nc:Mk) 

l 1e. j tcA 
17. 녁배아(없베 

18. 빼M 

, 19. , 0t를리스쿄표코뻐뼈S Copco) 
20. 노르디애Nordea) 

전력 

종합건설 

제지 펄프 

종이포장 

제지 펄프 

가전제품 
전신서비스 

승용차 

석유정제 

공작기계 ‘ 종기 

소매 - 유통  

버스 · 트럭 

의복 

공작기계 · 중기 

금융 

. 빼핵(1뼈 크로내 | 
305.2 

강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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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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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9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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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88.5 

74.4 

67.0 



- 월본과 스원l엔의 휘업자 산업얻 구성비 비교(2008년) 

스워|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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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본과 쇄|덴의 휘업자부톨얻 비휠2008년) 

일본 
'l.�빼톨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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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뺑 뺑청구햄쭈) 3‘4 

I -밑반 행뽑빼AD 2.9 

스혜댄 

68.0% 

32.0 

5.4 

6.1 

20.5 

(흘처) 잃본 ; 흥무성 흥계국 
스웨덴 중앙통계국{SCB) 







S W E D I S H  P A R A D O X  

스예덴에서 충분한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롤 누리려연 누구나 일해야 Eκt 



년나 일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 

스웨 멘을 지 금까지 복지국가로 유지시 켜  온 원통력은 치 열한 국 

제 경 쟁  속에서 끊임 없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산업과 기 업  

들이 다. 그들이 수출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국내로 재분배되었 

고 국민 소비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국내 서비스산업 이 윤택해졌 

다. 또 소득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가 증가해 다양한 사회 

보장제도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재 원을 마련했다. 

반면 스워l 댄에서 충분한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를 누리 려면 누 

구나 일해야 한다는 점을 기 억해야 한다. 질병이나 실업 , 혹은 육아 

등의 이유로 일할 수 없다면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수당이 지급된 

다. 그러나 일할 능력 이 있다면 그 능력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고 벌 

어 들인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스워l 댄의 사회보장제도의 핵 

심은 저소득층에 게 최 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구빈적觸的 급 

부가 아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물급부인 사회서비스, 종 



률홈톨l 주요국의 노률혁 비를 비교(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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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여성 

(훌처) 국지|노동기귀IL이 노동룡계자료(LABORSTA) 

전 급여 액에 비 례하는 사회보험급부가 핵 심 이 다. 실업수당이나 질 

병수당, 연금 급부액은 모두 종전소득에 비 례해서 결정 된다. 사회 

보장제도가 고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스웨 댄의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국민이 라면 누구 

나 일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설계되 었다. 따라서 

관대하고 후한 스웨 덴의 사회보장이라 해도, 일하지 않으면 최저한 

의 급부밖에 받을 수 없다. 

각국의 노동력 비율, 즉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인구에 대한 경 

제활동참가인구〔취 업자+실업자〕의 비율, ILO 기준)을 비교해보면 스 

혜 멘은 79 .3%(2008년)으로 주요국이 η%에서 75% 정도인데 비해 

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 덴 의회는 1990년대에 20세부터 



64세까지 노동력 인구에 대 한  취 업률을 80%까지 올리기로 결의 했 

다(2009년에는 79.3%) . 

스웨 댄의 노동력 비율이 높은 이유는 여성이나 고령자의 노동력 

비 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는  여성의 취 업을 

적 극적으로 지 원하는 다양한 시 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결혼, 훌스}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노동력 비율(2008년)을 성 별로 보면 일본은 남성 85 .2% ,  여성은 

62 .3%로 차이가 벌어진다. 반면 스웨 멘에서 는  남성 81 .5%, 여성 

77 .0%로 남녀 사이 에 차이가 거의 없다.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 직하지 않고 계속 일하기 때문이다. 

이 런  현상은 여 성 의  연령 계급별 노동력 비율(2008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에  걸쳐 노동력 비율이 

떨어지는 M자형 커브’ 를 그린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노 

통시조L에서 일단 퇴 출된 뒤 육아가 일단락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스혜 멘에서 는  M자형 커브’ 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출산 

과 육아 시기에도 8 ∼9할의 여성이 취 업  상태이다. 육아휴직 중일 

때도 기업에 소속된 상태이므로 취 업  중으로 집 계되 는  통계상 맹 점  

이 있지만, 이는 육아휴직 이 끝나면 같은 기업에 원활하게 복귀 할 

수 있다는 말이기 도  하다. 

일찌감치 여성운동이 시 작된 스워l 댄이지 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률홉멸l 여성의 연령월 채급옐 노동력 비률의 국왜비교(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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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처) ILO LABORSTA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여 성 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1960년대부 

터이다. 공무원이나 의원,  민간기 업 의  여성 직 원  비율이 높아지고 

사무직 이외의 업종에도 적극적 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정 부도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 원하기 위 해  육아와 가 

사를 사회 적 노동으로 인정하고 복지시 책의 일환으로 관련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를 인식 하게 되 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 

대에 걸쳐 육아시 설이나 고령자의 장기요양시설이 확충되고 동시 

에 관련 서 비 스의 담당자로서 여 성 노동력에 대 한  수요가 한층 높 

아졌다. 

스웨 덴에서는 육아나 장기요양, 학교교육, 의료와 같은 사회서비 

스의 대부분을 지 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데 현재 일하는 직원은 여 



성 이  압도적으로 많다 관점을 살짝 바꾸어보라. 원 래  자기 자녀와 

가정을 돌보던 여 성 이  지금은 타인의 자녀와 가족을 관리 할 뿐이 

아닌가? 그럴 바에 야 자신의 자녀와 가족을 돌보는 편 이  낫다고 생 

각할 수도 있다. 하지 만 사회서 비스를 집중적으로 실행하면 규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육 서 비 스를 예로 들어보자. 20세대의 아이들을 20명의 모친 

이 각각 보살피는 것 이  아니 라 2명의 보육사에 게 위탁하면 남은 18 

명 의  모친은 육아 이외의 분야로 사회진출이 가능해진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마찬가지 이 다, 가정의 울타리에서 나와 사회에서 구성원 

의 일원으로 일하면, 가사 서비스라고 해도 사회 에 소속감을 느끼 

며 공헌한디는 보람도 느낄 수 있다. 

2. 임금의 납녀격차 대폭 축소 

일본이나 한국에서 는  남녀 의 노동력 비율, 즉 경제활동에 참가하 

는 비 율  자체가 크게 다르고 직급이나 업무 내용이 같아도 남성과 

여성의 급여차이가 크다. 

그러나 스워l 멘에서 는  1980년부터 시 행된 남녀평동법에 의 해  고 

용과 노동조건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이 기 업 의  준수상 

황을 엄 격 히  관리한 결과, 2006년 시 점 에서 여성의 급여수준은 동 

일업무, 직급, 연 령 인  남성의 급여수준의 92%에 달한다. 남은 8% 

는 여 전히 격차가 남아 있지만 국제적 i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 

이 다  



률홉힐l 여성의 연령별 경채훨동 참·7·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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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0.2 8.1 56.4 68.2 53‘7 58.6 66.6 65.0 59.3 50.5 28.7 

2008 50.0 7.5 54.6 69 3 53.3 58.5 65.9 65.8 60.3 52.5 27.9 

2009 49.2 7.5 53.0 69.0 51.9 56 3 65.4 65.4 60.9 52.0 2τ4 

2010 49.4 8.5 53.5 69.8 54.6 55.9 65.9 65.6 61.3 53 3 26.9 

(출처) 룡계칭, 〈경제활동인구연보〉 2010 

유엔개발계획 UNDP이 매 년  발행하는 〈인간개발 보고서〉에는 여 

성권한척도(GEM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 척도를 통해 각국의 남녀 

평동 상황을 비 교해볼 수 있다. 스웨 멘은 .이 지수에서 1 위 를  차지 

했는데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스웨 멘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여성의 고용이 육아나 장 

기요양, 교육, 의료와 같은 사회서 비 스  부문이나 소매와 사무직 같 

은 서비스업 에  집중된 현상이다. 

장기요양, 교육, 의료와 같은 사회서 비스는 주로 지 방자치단체가 



률훨를 여성권한뿔의 국채비교 

여성권한척도 
순위 

관리직 국회의원 남녀임급 
(GEM지수) 여성비윌%) 여성비윌%) 격차지표 

스햄핸 0.909 32 47 0.67 

노흘빼이 0.906 2 31 36 0.77 

핀란드 0.902 3 29 42 0 73 

률밑 0.852 9 38 31 0.59 

앙국 0.790 15 34 20 0 67 

프황스 0.η9 17 38 20 0.61 

미국 0.767 18 43 17 0.62 

일를 0.567 57 9 12 0.45 

(주) GEM자수린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롤 말하며 여성이 정치 및 경제훨동에 참기해서 

의사힐정때 장기힐 수 있는지 여부룰 흘정한 것. 구체적。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전문직, 기슐직 여성의 비율, 관 
리직 여성의 비율, 님녀 추정소득울 이용해서 산훌효κf. 

(흘처) 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보고서) 2009 

제공하는데 , 세수에 맞춘 세출의 제약 속에서 급여수준이 정해지고 

또 노동생산성이 확대될 범 위 가  작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 해  급 

여를 올리 기 어 렵고 상대적 인  급여수준도 낮다. 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관리직 진출은 다른 국가에 비 해  뒤 떨어진 편이 

다. 그 결과 업무내용이나 직급,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의 평 균소득을 비교하면 여성의 급여수준은 남성의 85%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격차를 시 정 하려 면  여성고용이 많은 사회서비스 부문이나 서 

비 스업의 급여수준을 인상하거나 그 이외의 직종이나 관리직 으로  

여 성 의  진출을 추진시 킬  대책이 필요하다. 



3. 개인단위의 과세 

스워l 멘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 시 기 는  1971 

년부터 이 다. 당시 도입된 개인단위의 과세제도 영향이 컸다 그전 

까지는 스워1 멘에서도 일본과 한국처 럼 부부단위로 세금이 부과되 

었다. 하지만 남편의 소득이 높은 경우 부부의 소득합계가 일정한 

도를 넘으면 한계세율이 높아져 세금만 더 내 게  되 므로  여성이 일 

할 메리트가 적 었다 하지 만 개 인단위로 과세하게 되자 여성의 소 

득에 대 한 과세 액은 남편의 소득 크기에 영 향을 받지 않게 되 었다. 

개인단위 의  과세가 도입된 목적은 여성이 취 업을 통해 얻는 소득 

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 해서 였다. 그 목적 대로 여 

성의 사회진출이 비 약적으로 늘어났다. 

일본의 경 우  부인의 연간소득이 103만 엔, 한국은 100만 원을 넘 

으면 남편이 받는 배우자공제가 감액된다. 130만 엔을 넘으면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 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후생연금의 피부양 배우자(국민연금의 제3 

호 피보험자)의 적용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따로 국민연금에 가입 

해서 보험료를 내 야  한다. 그 때문에 여성이 103만 엔이나 130만 

엔을 넘는 소득을 얻을 이 점 이  적 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 

립을 목표로 삼는다면 이 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스웨 멘에서 는  소득세 외에 연금수급액을 정하는 연금권도 부부 

가 아닌 개 인단위로 계산한다. 즉 현역으로 일할 때는 자신의 소득 

에 비 례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따라 연금권이 깎}된다. 



오랫동안 전업주부였다면 지신의 연금권이 없으므로 고령 이 된 이 

후 연금수급액은 그다지 많지 않다. 스웨 멘에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의 부인이 ‘제3호 피보험자 로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가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소득을 얻는 일은 스웨 댄 여 성 에 게는 사활이 걸 

린 문제이다. 현역시절의 소득액에 비 례해서 연금수급액이 결정되 

기 때문에 남녀의 임 금격차가 생기거나, 부부 사이 에 육아와 가사 

노동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남녀 의 생 애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면 

노후의 생활수준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웨 덴 정 

부는 남녀 격차 시 정 에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취업 인센티브률 높이는 소득공제 

여성도 남성도 사회에 나가 일핸 것 이  당연한 스웨 댄이지 만, 

이미 말했듯이 여성의 고용은 보육이나 장기요양, 교육, 의료 등의 

사회서비스나 소매 - 사무직 등의 서 비스업 에 집중되 어  있다. 게다 

가 근무형 태도 시간제가 일반적이다,  직 장형 편상 그런 고용형 태밖 

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아직 어린 여성이 스스로 근 

무시간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파트타임과 풀타임의 시 간당 급여는 

기 본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여성 대부분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한다 

면 남녀의 생 애임금에 격 차가 생 기 므로 정 부로서는 남녀평등의 관 

점 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 대 책으로 2006년 가을까지 집권한 사민당은 파트타임 근무를 



풀타임으로 빠규도록 고용주에 게 의무화하는 법 안을 검토했다 현 

재 중도보수정권은 일하는 여성 에 게  더 오래 일할 인센티브를 부여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2007년부터 근로소득에 대 한  세 액공제를 시 

행하고 있다. 근로소득에 부여히는 소득세 일부를 돌려줌으로써 일 

하는 이 점을 높이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연봉 11만 

크로나 정도의 저 소득자층은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8 .7% 포인트 낮 

아졌고, 피 고용자의 평균 연봉 28만 크로나(4770만 원)인 사람도 실 

효세율이 6 .8% 떨어졌다. 

이 제도는 미 국에서는 근로소득세 공제 액Earned Income Tax Credit으 

로, 영국에서는 근로소득공제w。rking Tax Credit로 이 미  도입되 었다. 

양국의 도입 목적은 자녀가 있는 편부모나 저소득층에 대 한  소득지 

원과 취 업촉진이 었지 만  스혜 멘에서도 여성의 취업촉진뿐 아니라 

청년이나 이 민  · 난민 둥의 실업 중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저소 

득자나 사회급부에 의존하는 생활자의 노동복귀를 촉진할 목적으 

로 도입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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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 멘에서는 맞벌이하면서 자녀를 키 우는 부부세대가 일반적 이 

다. 일본처 럼  결흔과 출산을 계기로 여성이 퇴 직 해서 아이가 성장 

할 때까지 가정에 머무르는 경 우는 거 의  없다. 

출산 후  일 년에서 일 년 반 정도 육아휴직을 하고 이전 직 장으로 

복귀 해서 육아와 근로생활을 병 행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육아 

휴직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휴직 중에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보장 

해주며 육아를 지 원하는 보육서비스까지 정 비 되 어  있기 때문이 다. 

근래에는 남성도 육아를 분담해서 부부가 함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양립시키는 시스템 이  확립되 고  있다. 일본처 럼 자녀수당’ 

만이 유일한 양육지원 정 책이 아니라 다양한 정 책 이  상호 유기 적으 

로 연결되어 저출산 대책과 육아지원책으로 실행되고 있다. 

1.  훌산전후의 각종 수당과 육아휴직 보험 

스웨 벤의 합계 특수출생률, 즉 한 여성이 평 생  몇 명 의  아이를 출 



산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은 1 .94 (2009년)로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높 

은 편에 속한다. 반면 일본은 1 .37 (2009년)로 상당히 낮다. 스웨 멘 

에서 임신한 여성은 출산 전후로 7주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출산 직 전까지 일하는 여성들이 많 

다 중노동이나 약품 취급 퉁, 임산부에 게 부담이 되는 경 우나 임신 

후기 건강상의 이유로 일하기 어 려울 때는 휴직하고 종전 급여의 

77 .6%에 해당하는 소득을 보장받는다. 

일반적으로 대 형 병 원의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고 출산 후 1 ∼2일 

만에 퇴 원한다‘ 출산 전후는 부친도 최 대  10일 동안 휴가를 받을 권 

리가 있고 급여의 최 대  80%를 보장받기 때문에 보통 출산을 지켜 

본 뒤 열흘 동안은 병 원이나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아이를 돌본다 

아이를 출산하면 조산사가 출산증명서 를  작성하고 세무서로 송 

부하는데 세무서 는  출산증명서를 바탕으로 주민둥록을 하고 10자 

리의 ID 번호를 발행한다(처음 6자리는 생 년월일) . 그 번호는 아이를 

평 생  따라다니며 사회보장이나 납세에 필수적으로 이용된다. ‘요람 

에서 무덤까지’ 라는 표현은 스웨 덴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아이는 

출산 직후부터 스웨 멘의 사회보장제도 속으로 편 입된다. 사실혼으 

로 태어난 아이들도 정식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과 똑같은 법 적  

보호를 받는다. 

보통 아이가 한 살에서 한 살 반이 될 때까지 는  부모가 집에서 돌 

보는데 ,  그 기 간에 소득을 보전해주는 육아휴직수당이 상당히 충실 

하다. 우선 수당을 지급하는 기간은 161TI월,  즉 1 년  4개월이다. 이 



중 최초 131n월간은 종전 급여의 최 대  77 .6%가 지 급된다. 최대라 

고 쓴 것은 일당 901크로나, 월액으로 하면 27,030크로나로 상한액 

이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3개월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당 180크로 

나(월 5400크로나)가 동일하게 지 급된다. 

가정에 따라서는 유급휴가를 조정해서 아이가 한 살 반부터 두 

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쓰는 곳도 있다. 또 이 수당은 아이가 

한 살부터 여닮 살이 될 때까지 언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 

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가족여 행을 하는 등 활용방법은 다쟁}다. 

육아휴직 중에도 직;생l 소속된 신분이므로 같은 직장에 복귀 하  

게 된 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수당을 고용주가 직 접  부담하는 것 

이 아니 라 사회보험의 일종인 육아휴직보험 (부모보험)으로 지불한 

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직 접  부담해야 한다면 20대나 30대 출산가 

능성 이 높은 여성을 고용할 때 경제적 위 험 이  높아지므로 고용에 

차별이 생길 수도 있다‘ 스웨 댄에서도 고용차별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제도에 의 해  어 느  정도 억제되고 있다 

2. 납성에게도 부담을 분담시키는 육아휴직보험제도 

여성만이 육이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오히 려 남성도 적 극적 으로 육아휴직보험 제도를 활용하 

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로 스웨 댄의 육아휴직보험은 원래 ‘모친보 

험’ 으로 불렸지만, 1974년에 ‘부모보험’ 으로 이름을 고치고 세 계  

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도 이 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 만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좀처 럼 높아지 지  않았다, 남성에 게  

지불된 육아휴직수당의 지불일수 비율은 1980년 시 점 에서 불과 

5%,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995년에도 10%로 여 전히 낮은 수준이 

었다. 육아휴직수당의 수급권은 정 식 으로는 부모에 게 절반씩 부여 

되 지 만, 부부간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어 머  

니 가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수급권의 일부 양도를 금지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 1995년부터 1 개월간을 또 2002년부터는 2개월간을 양도할 

수 없는 기간으로 지 정 했다. 즉 아버지 가  아니면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부친 쿼터’ 로 불리는 제도이다 

또 2008년부터는 ‘평등 보너쇄1도’ 가 도입되어 육아휴직 일수 

를 부부가 평등하게 취득할수록 세 액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되 었다. 

부부간에 절반씩 취득하면 공제 액은 최 대  13,500크로나가 된다-

이 러 한  노력 의 결과, 스웨 멘 민간기 업 의  육아휴직율은 남성 

79 .2%, 여성 84%로 일본의 남성 0 .56% , 여성 70 .6%(2004년)에 비 

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육아휴직수당의 지 불일수를 보면 부친의 

취득비율은 2008년에도 여 전히 21 .5%에 그치고 있다. 

스웨 덴 정부는 왜 부부가 평 등하게 육아휴직을 취득하도록 유도 

하려고 애쓰는 걸까? 남녀격차를 해소하기 위 해서 이다. 노동시장 

에서 여성이 불이 익을 당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출산과 육아 

로 인해 직조에서 은퇴하는 기 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고용 

주는 여성고용을 기피하고 승진코스에서 미 리  제외시킨다. 결과적 



으로 여성이 정 년까지 벌어들이는 급여총액은 남성보다 적 고  연금 

지 급액도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스웨 덴 정 부는 이 러 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추진하는 것이다. 남성도 적 극적 으로 육아휴직을 신청 

해서 육아로 인한 여성의 불이 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 

이 다, 현재 스웨 댄은 부인과 남편 사이 에 양도할 수 없는 ‘아버지 

쿼 터’ 기간을 2개월에서 8개월까지 연장하고 육아휴직보험을 부부 

간에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3. 미취학 01동을 위한 보육원 

스웨 댄에서 는  아이들이 보통 두 살 반에서 세 살이 되 면  보육시 

설에 다니기 시 작한다 일본 같은 경우 한 살 아동 보육도 시 작했지 

만 스워l 덴은 “부모의 애정을 받으며 유대관계를 확실히 쌓은 이후 

외 부인의 보살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한 살 아 

동 보육은 지 나치 게  빠르다고 생각한다. 육아휴직 수당 덕분에 그 

기 간에는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집에서 키울 수 있다. 두 살 무 

렵 부터는 부모와 함께 다니는 예비보육’ 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같은 유럽 국가인 영국은 육아휴직 보험 이 스웨 댄만큼 정 비  

되 어  있지 않고 보육원 이 용료가 비싸며 시설도 부족해서 맞벌이 

가정은 아이가 두 살이 되 기  전부터 고액의 도우미를 고용하고 복 

직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독일도 영국과 유사한 상황으로 출산 후 

한 번 퇴직하면 좀처 럼 직 장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육아에 전념 



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스웨 덴의 육아휴직 보험제도는 자녀를 가 

진 여성이 직 징베서 오랜 기 간  이탈해서 경 력을 쌓을 기회를 놓치 

지 않도록 배려한 최선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 인 보육시설은 취학 전 보육소’ 로 코뭔이 관할한다. 

육아휴직을 끝낸 양친이 직 장에 원활하게 복귀 할 수 있도록 입소희 

망 세대의 수요에 따라 보육원을 확충하고 있다. 대기아동의 증가 

가 문제되 는  지 역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대 기아동은 1∼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보육원 이용료는 코뭔에 따라 일정수준의 상한올 두고 소득수준 

에 비 례해 자기부담액을 징 수한다. 그러나 운영 비의 6분의 5는 코 

뭔세가 주요재원인 코뭔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가계의 자기 

부담은 크지 않고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 현재 2세 아동의 약 절반, 

3녕세 아동의 90→7%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보육서 비스는 원래 맞벌이 부부가 육아와 직 장을 병 행할 수 있도 

록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회사를 

다니지 않거나 다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집에 있는 

경우, 코뭔에 따라 육아서 비 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았다. 하지 

만 보육시설의 이용은 아이의 사교능력 이 나  학습능력과 같은 발육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2003년부터는 5∼6세 아동 전원에 게 코 

윈이 육아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 었다 

보육시설은 원 래  사회부의 관할이 었지만 보육보다 학습 요소를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일부로 정 착시 키 기  위 해  몇 년 전부터 교육 

부가 관할하면서 교육지도 요령에 바탕을 둔 활동운영을 실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이가 두 살 반이나 세 살이 되면 취학 전 보육소에 맡 

기고 부부가 모두 안심하고 직장에 복귀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도 않다. 아이가 어릴 때는 잔병치 레가 잦기 때문에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수시로 직 장을 조퇴 해서 아이를 보살펴야 한다. 

그럴 경 우  급여의 감소를 보완해주는 것이 간호수당(일시적 양친 

수당) 제도이다. 육아휴직 수당과 마찬가지로 급여의 최 대  77 .6%가 

지급된다 이 제도는 아이가 열세 살이 될 때까지 자녀 한 명 당  연 

간 1 20일을 활용할 수 있다. 2009년 통계에 의 하면 아이 한 명 당  간 

호수당의 지 불일수는 연간 7 일로 부친과 모친의 취 득비 율은 35%와 

65%였다. 육아휴직수당과 마찬가지 아이의 간호도 아버지 보다 어 

머니가 더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직장과 육아의 균형 

스워l 멘에서 부부가 맞벌이 와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가장 큰 이 

유로 직 장의 다양한 근무형 태를 들 수 있다. 한국처 럼 야근이 많고 

늦게 퇴 근한다면 가사는 물론 아이를 키 울  여유도 없을 것이다. 

스워l 덴에서 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 면서 맞벌이 부부가 

가정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근무형 태가 다각도로 개선되 었다. 기 

업 도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기 위 해  일하기 쉬운 업무환경을 갖 



추고자 노력 했고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엄 격 하게 기 업 의  상황을 관 

리해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가 되 면  

퇴근하는 것 이  일반적 인  직장 풍경 이 다. 선 택 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한 곳도 많으며 업무를 집으로 가져가서 야간이나 주말에 일한 분 

량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직장도 드물지 않다. 

대기업도 지 역 별로 직 원을 채용하므로 회사사정으로 인해 타 지 

역으로 전근을 7싸 히는 일은 전혀 없다. 우리처 럼  남편의 전근 때 

문에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없는 것이다.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은 스웨 멘에서 는  지 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스웨 덴이라 해도 육아와 직 장을 병 행하기 란 쉽지 않다. 아 

침마다 부부 중 누가 출근길에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지 정 하고 퇴 

근할 때 급한 사정 이 생기면 부탁하는 등, 다들 직장과 가정을 병 행  

하느라 쫓기듯 살아간다. 스웨 멘 사람들은 이 런  자신들의 상황을 

퍼즐 생활’ 이 라고 부르며 자조하기도 한다. 

5. 자녀 관련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 

스웨 멘에서 는  보육서 비 스  외 에  다른 자녀관련 비용도 원칙적으 

로 무료다. 의 료서비스의 경 우  보육서 비스와 마찬가지 지 방자치단 

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데 , 19세 이 하의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외 래  

나 입원을 불문하고 의료비는 전 액  무료이다. 치 과도 무료이기 때 

문에 성 인이 되 기  전에 치 아교정을 끝내는 젊은이들이 많다-

학교교육도 지 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스웨 덴의 의무 



교육은 8세부터 17세까지 9년제이지만, 희 %냉}는  경 우  7세 아동도 

준비기간으로 초등학교에 편 입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아이들이 7세 

부터 학교교육을 받기 시 작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 

교 외에 사립학교도 많이 늘었지만, 운영 비는 학생 수에 따라 코뭔 

이 지 방세 수입에서 지 원하기 때문에 어 느  쪽을 선택하든 자기부담 

은 없다. 단 선택적인 과외활동이나 소풍에 드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또 코윈에 따라 급식비를 내는 곳도 있다. 교재비도 학교가 

대여해주는 방식 이므로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 

맞벌이 가정을 위 해  취 힘써동이 등교 전이나 방과 후, 장기휴가 

기 간에 다니는 ‘여가시설’ 도 정비되어 있어 , 7세부터 10세까지 아 

동의 74%, 1 1 세부터 13세까지 아동의 10%가 이용하고 있다. 단 이 

시설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액이 지 만  비용을 지불해 

야 한다. 

의 무교육이 끝나면 대부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진학률은 

95%로 높은 편이다. 의 무교육인 8∼9학년의 성 적 을  바탕으로 희 망  

하는 고등학교의 입 학이 결정된다 고둥학교도 의 무교육과 마찬가 

지 로  급식비를 제외한 학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다. 

6. 일정한 경제수준을 보.�하는 아동수당 

스워l 덴에서는 자녀를 가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해  

소득제한 없 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미 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 게 

자녀 한 명당 월 1050크로나(176,000원)의 이동수당을 지 급한다 성 



적이 나빠 17세까지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고 유년할 경우 최 장  

18세까지 아동수당이 연장된다. 또 대부분의 아동이 고동학교에 들 

어가는 16세부터는 졸업할 때까지 학업수당이라는 형 태로 월 1050 

크로나가 지 급된다-

이 제도는 가정의 경제상황이 자녀 양육에 미 치 는  영향을 최소화 

해서 모든 아이 에 게  일정한 경 제수준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세워 

졌다- 스웨 덴은 경 쟁사회 이지 만  부모의 경 제상황안으}이의 성장에 

영향을 미 쳐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 이 기 저 에  깔려 있다. 

아동수당은 저줄산 대책으로도 이용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지급 

액이 증가하는 다자녀 7낸 보너스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보너스 

총액은 자녀가 둘일 경우 150크로나(25,000원) , 셋은 640크로나 

(107,000원) , 넷은 1614크로나(27만 원) , 다섯은 2864크로나(약 48만 

원)이다. 

스웨 멘에서 는  아동수당이 어 디까지나 보완 역 할이라는 점에 주 

목하라. 여성의 사회진출과 육아지원,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육아 

휴직수당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육서 비스, 자녀관련 비용의 무 

료화 같은 제도가 중심 역 할을 담당한다. 



• 

선진국 최고수준의 가족정책 재정지훌 

스웨덴의 기족정책 재정지출은 GDP 대비 3.2"/o로 주요선진국 중에서 

도 최고 수준에 속한대2005년도). 일본(GDP 대비 0.81%)과 비교하면 4배 

에 달하는 규모이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수당 같은 가족수당이나 출산 , 
육아휴직수당 같은 현금급부도 합겨| 1 .51"/o로 상S녕| 크지만, 보육서비스 

나 취학전 교육, 기타 현물급부는 전처| 1.69"/o로 현금급부를 웃도는 규모 

의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 '�훌정책 째정I밤의 국채비교(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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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W E D I S H  P A R A D O X  

스워|던딛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인 동시에 엄격한 자본주의 경쟁사회이기도 히다 



엄격한 경쟁사회의 
현실 

+ 

고복지 · 고부담 국가인 스웨 멘은 일반적 인 이미지와 달리 기 업  

도산도 노동자 해고도 당연히 벌어지는 엄 격 한  자본주의 경쟁사회 

의 일면도 지 니고 있다. 기 업 은  원자재를 조달하는 감각으로 노동 

자를 고용하며 상품을 생산한다. 기 업 은  임금의 31 .4%에 해당하는 

상당히 무거운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대신 노동자에 게는 임 금  

만 지불하고 일이 없으면 해고하기도 쉽다. 

그 임금에는 일본과 같은 통근수당이나 부OJ수당, 연공서 열식 의  

임 금인상도 포함되지 않는다 병으로 회사를 쉬 변  2 주  후부터는 월 

급이 삭감되 고 질병보험의 지불의무도 국가가 부담한다. 기 업 의  건 

강보험조합도 없으며 블루칼라 노동자가 해고되면 퇴직금도 지불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스왜 멘의 노동비용(임금, 복리후생비,  세금 ‘ 

사회보험료 부담)은 의외로 낮은 편이다. 



1. 낮은 노동비용 

앞서 스워l 벤의 국제경 쟁력이 높은 배경에 대해 5가지 요소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중 가격경 쟁 력 에  가장 큰 영횡탤 미치는 요 

인은 노동비용이 며 ,  이것이 기 업 의  생산비용을 좌우한다 스웨 댄의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지 만  급여나 복 

지 후생비 등을 포함한 노동비용 전체는 어 떤지 살펴보자. 

임금수준 

스웨 덴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월급생활자의 평 균연봉(2006년)은 

326,700크로나(5460만 원)이다. 연령이나 근속연수가 늘어도 임금 

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수평 적 인  급여체 계 이다. 

표 (4-1 )은 직 업 에  따른 연령 계층별 평 균임 금을 나타낸 것이다. 

경 험 에  따라 기술력 이 좌우되는 기 술자, 근속연수에 따라 직 계가 

높아지 거 나  책 임 영 역 이  확대되 는  법조계나 의사 등은 연령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비 교적 크지 만 기타 직 업 에서 는  연령에 따른 상승폭 

이 크지 않다 

복리후생비 

원칙적으로 스웨 벤 기 업은 근로자에 게 노사 간의 단체교섭에서 

결정한 임금만 지 불한다. 일부 기 업 에서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중 

심 으로 차량 대여나 식 권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실 

시하는 부양수당이나 통근수당은 없다 회사가 독신자 기 숙사나 사 



률뭘I 직흥엉, 연헝찌흥톨 명균 월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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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일부 금융업 이 나  부동산 업 계를 제외하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급하지 않는다. 

일 년 동안 직원에게 지불하는 보수 중 차량대여나 식 권  같은 현 

물보수와 매월 급여와는 별도로 보너스로 지불되 는  비율은 전업종 

을 통틀어 평균 2% 남짓이 다. 이 비율이 비교적 높은 금융업 이나 

부동산업도 6% 전후에 지나지 않는다. 

스웨 멘에서 는 회사가 법 적으로 퇴 직 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단 

업 계나 종업원의 직능에 따라 퇴 직금의 적 립을 노λ까 합의하는 곳 

도 있고 정년퇴직이나 인원정 리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일시 적으 

로 지급되기도 한다. 스웨 벤의 의 료서 비스는 지 방세에 의 한  세수 

재원으로 제공되므로 다른 나라의 대기업들처 럼  건강보험조합의 

운영비용이 필요 없다. 연금도 기 업 별로 후생연금이 있는 것이 아 

니라 국가의 연금제도가 일원적으로 관리하므로 연금보험료는 사 

회보험료의 일부로 징수된다. 

참고로 연금보험료 외에 산재보험이 나  육아휴직보험 , 질병보험 

등이 사회보험료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병 이  나거나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소득보장은 2일째부터 14일째까지 는  고용주가 급여의 최 

대 80%를 지 불한다 하지만 15일째 이후는 국가의 질병보험제도가 

인계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기 업 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동 

재해나 육아휴직의 경 우  첫날부터 기업을 대신해 사회보장제도가 

종업원의 소득을 보장해준다. 

이처럼 스워l 멘에서는 기 업 이  독자적 인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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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국7까 일원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노동자 전 

원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기 업 의  복리후생 비용은 근로자의 급 

여 에  비 례해 국가에 지불하는 사회보험료 외에는 거 의  없다. 

참고로 노사 간의 단체협 약에  따라 회사가 국가의 사회보험 외 에  

추가로 부가적 인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 무화한 곳도 있다. 국가의 

육아휴직보험 이 나  질병보험은 급부액이 종전 소득의 77 .6%이며 일 

당 지불액의 상한이 있지 만, 부가적 보험제도에 가입하면 급부액을 

급여의 90%로 인상시키거나 지불액의 상한선을 인상할 수 있다. 

보험가입을 위 한  추가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지만 어 디 까지나 국 

가의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노동비용의 국저|비교 

스워l 벤의 평 균  연봉은 일본보다 낮고 연공서 열에 따른 임 금  인 

상도 거 의  없다 기 업 이  종업 원에 게 제공하는 복리후생도 없다. 국 

가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종업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기 때문 

이다. 

반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31 .42% , 자영업자의 경우 

는 29.71%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일본의 3배에 달한다. 여기에는 

공적연금 보험료에 육아휴직 보험 이 나  질병보험 ,  산재보험 등의 보 

험료가 포함된다 

피고용자 개인이 지불히는 사회보험료는 요율 7%의 연금보험료 

뿐이다 이 7%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중에서 10 .21%를 

합쳐서 공적 연금 보험료로 지불되 며  노후연금의 재원으로 활용된 

다. 일본에서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같은 비율로 절반 

씩 부담하지 만 스웨 댄에서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 

다. 또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7%의 연금보험료는 소득세에서 공제 

되므로 사실상 제로라고 할 수 있다. 

스웨 벤의 전체 노동비용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일본과 거 의  같 

은 수준이며 영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에서는 피고용자의 급여를 소득세 부담과 기 업 과  개인의 사회보 

험료 부담, 순소득으로 나누어 표기 했다. 기 업 의  사회보험료 부담 

이 크지만 전체 노동비용이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유는 종업 

원의 급여 수준이 일본보다 낮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기업은 연공 



서 열에 따른 임 금상승분이나 복리후생 , 불황시 기 의  기 업  내 실업부 

담, 퇴직금 부담 때문에 노동비용이 높아진다 

2. 느슨한 해고규제 

스웨 덴의 노동비용은 다른 선진국에 비 해  높은 수준이 아니며 ,  

해고규제도 비 교적 용이해서 해고와 이 직 이  빈번히 이루어진다. 

해고 규칙을 정한 ‘고용보호법’ 

일반적으로 스워1 멘은 해고규제가 엄 격 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 

런 이미지가 굳어지기까지 역사적 경위를 살펴보자. 

원래 스웨 멘은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을 통해 급여수준이나 노동 

조건, 휴가나 해고 규칙을 자주적으로 결정해왔다. 정부가 노동법 

으로 규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정적 계기는 1938 

년 블루칼라 계열의 노동조합 연합체인 LO와 경 영 자  연맹인 SAF 

사이 에 맺어진 살트셰바멘 협 약이 다  석 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혼란 

으로 인해 노사협 력도 어긋나면서 OJ측 의 견을 수렴한 사회민주당 

정권 및 보수중도정권이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잇달아 노 

동법 칙을 제 정 했다 그 일환으로 1982년 ‘고용보호법’ 이 제정되었 

고 이후 이 법 은 스웨 멘형 노동시 장 모델의 중요한 요소가 되 었다. 

이 법률은 해고할 때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주가 노동자에 게  지 켜  

야할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해고하려면 ‘정당사유’ 가 필요하 

다. 그 사유는 수요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축, 기 업 의  수익감소로 잉 



여인원 발생 혹은 업무태만이나 능력부족처 럼 노동자 자신에 게  문 

제가 있을 경 우로 제한된다. 

먼저 노동지에 게 문제가 있는 경 우를 살펴보자, 고용주는 해고하 

기 전 해당노동자의 업무내용을 변경하거 나  부서를 교체하는 등 해 

고를 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의 정당성 

을 인정받을 수 없다. 직무내용에 비해 나이가 너무 적디든지 많다 

든지 동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능력 이 

떨어졌다변 고용주가 해당노동자의 재활을 지 원하거나 디론 직무 

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도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해고가 가능하다 

잉여 인원으로 인해 해고할 경 우에는 ‘해고순서의 규칙’ 과 자전 

통지기 간’ , ‘재고용 우선권’ , ‘해고결정 수속’ 이 엄 격 하게 규정되 

어 있다. 해고순서의 규칙은 흔히 'Last in , First out’ 라고 불리는 

규칙으로 근속연수가 제 일  짧은 사람부터 해고한다. 참고로 근속연 

수를 계산할 때 45세 이후의 근무연수는 2배로 계산된다. 중장년층 

노동자에 게 유리 한 규칙으로, 재취직이 비교적 어 려운 중장년 노동 

자를 보호하기 위 해서 이다. 

스혜 멘에서 는  사전 통지 기간이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난다. 최저 

1 개월부터 시 작해서 근속 2년은 2개월, 그 후 근속 2년마다 1 개월 

씩 늘어 최 장  6개월까지 길어진다. 해고되어도 그때부터 9개월 동 

안은 재고용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기 업 이  새롭게 직 원을 채용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해고결정을 위한 수속을 보면 종업원이 소속된 직능별 조합에 사 

전에 통고하고 해고회피조치를 협 의 하도록 노동법 제의 또 하나의 

기퉁인 공동결정법 (1976년 제정)으로 규정되 었다. 

이 처 럼  해고보호법으로 규정된 해고규칙은 상당히 엄격하다. 노 

동자 입장에서는 해고규칙 이 명 확히 규정되 어  있으므로 지신의 해 

고 위 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사전 통지기 간이 있으므로 여유를 가 

지 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고용주는 좀처 럼 쉽 게  직 원을 

해고할 수 없다. 

피고용인의 해고 

이 처 럼  엄격하다 해도 정 말  직 원을 해고하기 어 려울까? 독특한 

기업문화를 지닌 일본과 비교해보자. 

일본에서는 종신고용제의 전통 아래 불황기에도 정규사원은 해 

고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 회사경 영 이  어 려워 지 면  초과근무시 

간을 삭감하거나 공장가동일수를 조정해 생산을 줄이더 라도 고용 

을 유지하려 한다. 만일 직 원을 해고했는데 그 정 당성을 두고 재판 

이 벌어지면 일본에서는 기업 측이 해고를 회 피 할  모든 조치를 취 

했디는 사질을 증명해야 할 뿐 아니라, 회사경 영 상  해고가 불가피 

하다는 사실도 증명 해야 하므로 정직원의 해고는 상당히 어 렵 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정 직 원을 해고하지 않고 비정규직 의  채용정지 

나 신입사원 채용억 제를 통해 고용을 조정하려는 경 향이 강하다. 

그러나 스웨 덴에서는 기 업 의  운영 판댄1 재판소가 간섭하는 일 



은 없다‘ 따라서 기 업 이  “사업축소와 개편을 위 해  잉 여 인원을 해고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 따라서 

불황기 에 는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사원의 해고가 빈번하게 이 

루어진다. 

2008년 금융대공황이나 1990년 초반의 거품 붕괴에 이은 대불황 

시 기에 스웨 넨 기 업은 감산에 따른 잉 여 인원을 대 량  해고했다. 감 

산이 이 유라면 배치 전환과 같은 해고방지 조치를 취 하지 않아도 되 

므로 경 영 진은 해고를 단행하기 쉬 워진다. 실업률의 추이를 보면 

불황이 시작된 후 1∼2년 사이에 급상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웨 댄에서 는  고용조정 국면일 때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앓는 것 

이 다. 

금융대 공황이 발생한 2008년 9월부터 일 년 동안의 실업률 변화 

를 보면 일본은 4 . 1%에서 5 .5%로 1 .4% 포인트 상승한 반면, 스웨 

멘은 5 .9%에서 8 .3%로 2 .4% 상승했다, 또한 거 품  붕괴 에 따른 

1990년대 스웨 멘 대공황 때 불황 직전인 1990년 1 .7%였던 실업률 

은 1994년 9 .4%로 급상숭했다. 

이 처 럼  스혜 멘에서는 경 기후퇴에 따른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며 

노동시장 또한 유동적이 다. 기 업 은  실적과 조업 현황에 따라 해고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 떤  근로자를 해고하는 

가에 대해서는 엄 격 한  해고규칙을 따라야 하며 사전통지기간도 지 

켜 야한다 또 재고용 우선권이 있으므로 특정 근로자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채용하기도 어 렵다 



쉽 게  해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노동자 입 장에서는 견디 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실업수당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다 노사가 관리하는 안심 기 금’ 에서 재취업 지 원을 위 한  

자금을 받을 수 있으공로 재도전할 수 있는 기 회 는  마련되어 있다. 

재취업이 어 려 운  중장년도 근속연수가 적은 사람부터 해고한다는 

해고 규칙 덕분에 직업을 잃을 위 험 이  적 다. 

한편 기업은 경기후퇴 초기 에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삭감할 

수 있으므로 실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단 해고인원의 선정은 고 

용보호법이 규정 한 대로 근속연수에 따른 규칙을 지켜야 한다. 젊 

은 직원 중에는 IT 같은 신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인재 

도 있지만, 그들부터 차례로 해고되므로 결국 기 업 에는 중장년의 

직 원만 많이 남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창의성 이  결여되거나 신 

기술 도입 이 지체되어 경 쟁력 을  잃고 기 업 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직 원  수가 10명 이 하인 중소기 업은 해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2명의 직 원을 선택해서 남길 수 있도록 인정하 

고 있다. 현장의 노동조합이 동의 한다면 예외적용 인원 수를 더 늘 

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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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 덴은 누구나 일하는 것이 기 본전제이므로 일하지 않으면 최 

저 한의 사회보장밖에 받을 수 없는 사회 이다.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노동의욕을 유지하고 높일 목적으로 설계되 었다 그렇다면 국민 전 

원 이  일할 경 우  불평등과 격 차가 모두 해결될까? 그렇지는 않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람이나 근무형 태에 따라 급여 에 차이가 난다 

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스웨 멘에서 는  회사가 달라도 같 

은 직무와 직능을 가진 종업원은 같은 수준의 임 금을 받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1 . 연대임금정책 

스웨 멘에서는 약 3년 간격으로 각 업 종과 직 능마다 노동조합과 

경 영자단체가 모여 단체교섭을 벌이고 협 의t을  체결한다. 노동자들 

의 임금체계는 이 때  결정된다. 스혜 벤의 노동조합은 기 업 별이 아니 

라 직능별 - 업종별로 조직 되며 40개 정도의 조합이 존재한다 건설 



노동자, 전기공, 금속공, 식 품노동자, 운수업 노동자, 호텔 및 식 당  

종업원, 공무원 현업직원 등과 같은 블루칼라계의 조합만이 아니라 

금융 보험 업 종업원 ,  약제사, 의시-, 간호사, 저 널리 스트, 교원, 국 

가공무원, 경 찰관, 국밍L군장교, 엔지니 어 ,  이코노미스트 등 화이트 

칼라나 대졸자를 위 한  조합도 업종과 직능별로 세밀하게 조직되 어  

있다. 

대표적 인 노동조합을 나타낸 표 (4-3)은 업종과 직능별로 세밀 

하게 조직되 어  있다. 블루칼라계 , 화이트칼라계 , 대졸자계의 각 조 

합이 각각 LO , TCO , SACO라는 노동연맹에 소속되어 있다, 이 세 

연합체는 소속된 노조 간의 문제를 조정하고 단체교섭 이나 노동쟁 

의 가  벌어지 면  소속노조에 법 무지 원을 하거나 전속 이코노미스트 

가 경 제  분석을 실시 한다. 

경 영자단체는 제 조업 이 나  광산업 , 임 업 ,  호텔 · 레스토랑 경영자 

와 같이 산업 별로 조직되 어  있다 전부 50개 정도의 경영자단체가 

있으며 민간부문의 연합체가 스웨 멘기 업연맹Svenskt 때ingsliv이다 보 

육사나 교원, 장기요양관리사 같은 현장직원이나 일반 행정직원의 

고용주인 지 방자치단체도 경 영 자단체 중 하나인 자치단체연합회 

SKL에 속해 있다. 도청과 행 정 기 관의 정부계열 고용자는 정부계 고 

용자청 이 경 영자단체에 해당한다. 

단체교섭은 각각의 노동조합과 경 영자 단체별로 우선 수도 스톡 

홀름에서 실 행된다. 교섭에서는 직무내용과 경 험 ,  교육수준, 직 계  

별 세 부  임금수준을 협 의 하고 근무시간과 휴가규정 , 노동환경 등 



노동에 관한 다양한 규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단체협 약을  체결 

한다 국가나 정부의 관여는 가능한 배제하며 노사 쌍방이 각 업종 

률홉힐l 스례덴의 노동조힐과 경영자 단체 

. ---
LO(룰뭘.라) 

건셜노동자 조합 
전가훌 조합 

뿌률산 관리업 노톨죠합 

임업노동자 · 인쇄공 조합 
I밤훌무월 조합 

호뭘 • 래스토랑 흥업월 조합 
도장공 조합 

금출공 조합 

훈수업 노동자 조합, 기타 

교원 조합 

경힐광 조합 
보험업 훌엉원 조. 

소빼유톨 · 체조업 조힐 

의료훌시자 �tt 
국가공쭈뭘 초합 

지방공무원 조휠, 기타 

SACO(대톨째 

법를 · 경쩨천톨가 죠. 
01코노마스톨 조힐 

획업요법사 초합 
Ollt2법사 조합 

대률 국가공무월 죠합 
엔지니어 조합 

의사 조합 
대화교원 조합 

교장 죠힐, 기타 

업종 · 직능별로 각각 노 

조와 경영8:체가 개별적 

으로 단체교섭을 효되 

Svenskt nliringsliv 
(스빼탠 기엉연맹) 

소때 · 유를엉 

일업 
의g훔업 
건싫업 

서비스업 

식풀.,,공업 
훌추업 
빼조업 

성유업, 기타 

스왜댄 자치딘빼 연합쩍 
정부쩨 고용지부 



과 직능별로 유연한 규칙을 자신들끼 리 결정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 

이 스웨 멘 방식 이 다. 

참고로 노동조합이 업종과 직능별로 조직 되 지 만  경영자단체는 

업종별로 조직되 기  때문에 경 영자단체 한 곳이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 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자동차회사의 경영자 

단체는 금속공 조합, 화이트칼라계 조합과 각각 교섭해야 한다. 

스톡홀름에서 단체협 약이 맺어지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 업 과  

사업소에서 개별단체교섭 이 이루어진다 개별교섭 이 라고 해도 기 

업 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것 이  아니라 업종 · 직능별 노동조합의 출 

장지부가 있으므로 기 업 은 그들과 각각 교섭한다. 기 업  경 영상황이 

나 생산효율성을 참고해 급여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화이트칼라 

의 경우 추가 폭이 늘어니는 경향이지만 경 제 전체로 보면 크지 않 

다 따라서 대 기 업 이 나  중소기 업을 포함한 기 업  간 급여 격차는 지 

금도 비교적 작은 편이다. 

같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 원이 라면 기 본적 으로는 통일임금체계 

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능이나 직무내용마다 임금이 평 준화되어 있 

다. 제조업 체 A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급여는 B사나 C사의 

직 원과 비슷하며 , A사의 기술자나 조립공은 B사나 C사에서 일하는 

기 술자나 조립공과 비 슷한 급여를 받는 식 이 다. 

흥미로운 점은 단체교섭에서 결정된 임금체계나 기타 규정은 노 

동자가 노동조힘L에 가맹되 었는지에 상관없이 전체 노동자에 게 적 

용된다. 참고로 스웨 덴  노동조합의 조직 률은 77%(2006년) 이 다. 



85%였던 1990년대 중반에 비하면 약간 떨어졌지 만  그래도 다른 외 

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며 (한국은 10 .1%. 2009년) 화이트칼 

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블루칼라와 비 슷한 정도로 높은 것도 스웨 

벤의 특징 이 다. 

스웨 덴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공 

무원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다른 업 계와 마찬가지로 스 

톡홀름에서 단체교섭을 거 친  뒤 각 지 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별단 

체 교섭을 통해 임금수준이 결정 된다. 

2. 법정 최저임금은 없다 

스웨 덴에는 법 정  최 저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개별기 

업이 마음대로 최 저 임금을 설정할 수도 없다- 임금체계는 업종 - 직 

능별로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 약 속에서 직 무내용, 경 험 ,  교육수 

준, 직급별로 세 밀하게 결정된다. 그렇게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 

즉 많은 경우 제 일  젊고 경 력 이  짧은 종업원의 급여수준이 초임 이 

자 최 저임금이 된다 

스웨 멘은 법 정  최 저 임 금이 없는 보기 드문 나라이다 국가가 최 

저 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않고 최 저 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전체를 

노동조합과 경 영자단체가 각 업 계의 경영상황과 생산성을 고려해 

서 유연하게 결정한다 다른 직급의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최 저 임  

금에 상당하는 임금도 오르므로 다른 나라에 비 해  실질적으로는 상 

당히 높은 편 이다. 



3. ‘동일임금 동일노동’ 의 목적 - 렌 · 마이드너 모델 

스워l 덴에서 ‘동일임금 동일노동’ 의 원칙을 실행하는 목적은 당 

연히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서이다 같은 내용의 일을 한다면 근 

무형 태나 산업 , 기 업 이  달라도 같은 수준의 임 금을 지 불해야 한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경제 - 산업정 책  전체에 그 이상의 역 

할을 수행한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의 원칙 아래서는 같은 직능이나 근속연수 

의 종업원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회사의 실적은 관계없다. 

그렇다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산업과 기 업은 급여수준을 실적에 따 

라 인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익을 올리는 반면 수익을 내지 못하 

는 산업이 나  기 업은 임금지붙이 어려워져 결국 도산하거나 폐업하 

고 만다. 

생산성 이  낮은 산업과 기 업 이  정 리도태되면 납은 노동력 은  생산 

성 이  높은 산업과 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고수익을 올리는 기 업  

은 다른 기 업 이 나  산업과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 불하므로 남은 

자금을 재투자히고 확대 재생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기 

업 은  한층 더 성 장하고 고용은 확대된다. 즉 ‘통일노동 동일임금’ 

의 원칙 이 경 제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 켜 성장으로 이끄는 구조에 

일조한다. 

한편 산업과 기 업 의  정 리도태로 인해 해고된 사람들은 실업수당 

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직 이나 재취업은 본인 

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국가가 취 업 에  필요한 



재교육과 직 업 알선을 책 임진다. 우수한 인재는 기 업들이 서로 원하 

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임 금이 폭등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 

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가 지원 아래 실업자가 재교육을 받고 능 

력을 갖추게 되 면  업종과 직능을 뛰 어 넘 는  이 직 이  용이해진다. 그 

결과 원활한 구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억 제된다. 

이 처 럼  임금결정 과정 이나 국가의 노동시장정 책 ,  투자유도정 책 

퉁을 총동원해서 저 인플레 , 저실업 , 고성장, 그리고 공정 한 소득분 

배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경 제모델은 제안자들인 고스타 렌과 루돌 

프 마이드너의 이름을 따서 ‘렌 · 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del’ 이 

라고 불린다. 이 모델의 실효성 에  대 한  평가는 아직도 팽팽히 맞서 

고 있다. 인플레 이션 억 제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 산업의 구조전환 

을 원활히 함으로써 경제효율성 이나 성장률의 향상에 크게 공헌했 

다는 평을 얻고 있다. 

단, 이 모델은 어 디 까지 나  산업의 공급요인에 작용하는 공급측 

면 정 책이다. 즉 산업과 기 업 의  효율화를 촉진하거나 질 높은 노동 

력 이  값싸게 공급되도록 수요시장에 작용함으로써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 제 전체의 효율성과 성장률도 함께 높이 려는 것이 

다 따라서 이 모벨만으로는 고용이 자율적으로 신장될 수 없으며 

수요측면의 동향도 중요해진다. 

4.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낮다 

지금까지 설명 했듯이 스웨 멘에서는 업종과 직능별로 단체협 약을 



맺고 근속연수나 직무내용, 경험 교육수준 직 급에 따라 세밀하게 

임 금수준이 결정된다 이 협 약은  개별직장에 따라 어느 정도 상향 

수정 된 후 적용되 지 만  직무내용이나 교육수준이 같은 종업 원이라 

면 기업이나 산업 별 임금격차는 비교적 낮다. 또한 임 금체계가 명 

확하기 때문에 직장 내 직원의 임금결정 과정도 상당히 투명하다-

그 결과 남녀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다. 앞애서 제 시 했듯 여성의 

급여수준은 통업무 · 동직급 · 동경험으로 비 교하면 남성 의 92%에 

달한다(2006년) . 남은 8%는 ‘설명 할  수 없는 임금격차’ 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임금차별이거나 관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스워l 멘 정 부도 같은 직장 내에서 ‘동일노통 통일임금’ 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남녀 간의 숨은 임금차별을 없애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1994년 남녀기회균등법은 고용주가 종업원의 급여를 조사해 

서 경 험 이 나  근속연수, 직무내용이나 직 급에 바탕을 두고 체계적으 

로 결정되고 있는지 , 즉 설명할 수 없는 임금격차는 없는지 ‘임금조 

사 를 시 행하도록 권장했다 이 제도는 2001년부터는 의무화되었 

다. 임 금조사를 통해 차별이 의섬되면 사법기관인 평 등위 원회 에  제 

소할 수 있고 차별의 실태가 훌쩍지면 고용주에 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 금조사는 이미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남녀평퉁 

옴부즈맨이 시 행하는 한 조사에 따르면, 임금조사를 시 행한 600개 

사업소에서 그 결과가 공표된 덕 분에 5800명에 달하는 종업원의 

임 금이 인상되 었고 그 중 90%는 여성 이었다고 한다. 이 처 럼  스웨 



댄에서 는  임금차별을 눈에 보이는 형 태로 명 시 함으로써 해결을 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규 · 비정규직 처 럼  고용형 태 별로 본 임금격차는 어 떨  

까? 일본에서는 비 정규직 고용이 라면 파트사원이나 계 약사원 둥 

정사원이 아닌 직 원을 의미한다. 반면 스혜 멘에서는 무기無째고용과 

일정기간 계 약직 원에 해당하는 유기有期고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구분에 해 당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해 고규칙 이 나  사전통지 기간 

에 관한 규정은 모두 무기고용의 직 원에 게 만  적용된다. 처 음부터 

유기고용된 종업원은 계 약기간 도중에는 해고할 수 없는 반면, 계 

약기간이 지 나면 갱신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해고된다. 그 때문 

에 무기고용 직 원에 비 해  법 적 보호가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1982년 최 초로 도입된 유기고용은 원래 무기고용 직 원이 출산이 

나 육아, 질병 등의 이유로 직 장을 일시적으로 나오지 못할 경우를 

대신하기 위 한  제도였다 또 농작물이나 관광업 에서 계절적인 임시 

고용, 공장 등의 일시 적 인  고용, 대졸 신입사원의 시 험 고용 등 극히 

제한적 인  경 우에 만  허가되 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규제가 서 

서히 완화되 면서 2007년부터는 구체적 인  이유를 묻지 않고 최 장  

24개월까지 유기고용계약이 허 가되 었다. 스워1 벤의 규제완화는 다 

른 선진국에 비 교해도 급진적 이 었던 셈 이다. 

무기고용과 유기고용의 구별과는 별도로 파트타임 고용과 풀타 

임 고용의 구분도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풀타임 고용은 주 35 

시간에서 40시 간  근무로 규정되 어  있고 그에 미 치 지  못하는 근무시 



간이 파트타임 고용의 근로자가 된다. 파트타임 근로자 중에는 무 

기고용인 경우도, 유기고용인 경우도 있다. 

이 러 한 고용형 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어 떨까? ‘통일노동 동일임 

금’ 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고용형 태에 상관없이 동일 임금이 

지불된다 파트타임 고용도 시간당 급여는 풀타임 고용인 종업원과 

같다 풀타임 직 원이 주 40시간 일하는 직조에서 주 28시간만 근무 

하는 파트타임 직 원은 풀타임 직 원  급여의 70%(28/40)에 해당하는 

급여 를 받는다 

일본에서는 파트타임 사원이나 계 약직 사원이 면  고용주가 사회 

보험 료를 지불하거 나 후생연금에 가입시 킬  필요.7} 없다. 따라서 비 

정 규직 직 원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스웨 멘에서 는  고 

용형 태에 관계없이 고용주는 지불하는 급여 에 따라 급여 총액의 

31 .42%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에는 고용주가 부 

담하는 연금보험료도 포함된다 그 때문에 근무시 간당 인건비는 파 

트타임 이든 풀타임 이든, 유기고용이든 무기고용이든 기본적 으로 

다르지 않다, 고용주가 유기고용 직원이나 파트타임 직 원을 활용하 

는 이유는 인건비와 같은 금전적 인  이 점 이  아니 라 유연한 해고와 

노동시간의 신축이 용이하므로 기 업운영 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 

다는 비금전적 인 이 점  때문이 다. 

그렇다면 유기고용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늘 

었을까? 유기고용은 1993년 시 점 에서 전체 피 고용자의 1 1 .5%였지 

만 이후 중가해서 2000년에는 15 .3%가 되 었다. 그러나 현재는 답 



보상태로 2009년에도 15 .2%에 머무르고 있다. 유기고용에 대 한  스 

웨 덴의 규제완화는 확실히 파격 적 이었지 만 유기고용의 대폭적 인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성 별로 보면 남성 이 12 .9%. 여성이 17 .6%, 업종별로 보면 민간 

부문에서 는  제조업과 건설업 이  각각 5 .0%와 5 .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데 반해 , 소매 · 유통업은 12 .8%, 호텔 · 요식 업 에서는 27 .90/o 

로 일부 서 비스업에서는 유기고용의 비 율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 

현장직 원이 많은 공무원은 15 . 1%로 거 의  평 균 수준이다. 

한편 파트타임 고용은 1990년대 이후 거 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 

며 2009년 시 점에서 전체 취업자의 27 .1%가 되 었다. 단 남녀의 격 

차가 커 서  남성 이 14 .2%인데 반해 여성은 41 .2%로 꽤 높다. 여성 

고용이 많은 서비스업 이 나 보육 교육 의료 · 고령자복지 동의 사회 

서비스에서 파트고용의 활용이 높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보면 확실 

히 소매 - 유통업 이 29%, 호텔 · 요식 업 이  42%, 공무원은 42 .6%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중에는 스스로 

희행}는 경우도 있지 만 파트타임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더 일반적 이다. 노동조합이나 사회민주당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도 파트타임 고용의 풀타임화를 주장하고 있다 

5. 인재파견은 £.".체협악에 따른 ‘상용헝’ 

스웨 덴에서 는  과거 민간의 직업중개 서 비 스와 파견엽 이 법률로 

금지되 었지 만  1993년 법 개정으로 모두 가능하게 되 었다. 파견업 



은 그 뒤 경기 변화에 따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도 착실히 성 

장했다. 하지 만 스웨 멘에서 파견직은 2006년 시 점 에서 연평균 노 

동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른 국7에 비 해  규모 

가 작은 편이다. 단 파견엽은 노동력의 출입 이 극심한 업종이므로 

실제로는 2 .5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2006년 1 년  동안 한 번은 파견 

업에 종사한 적 이  있다고 알려졌다. 그 대다수인 78%는 사무직 이 

나 인사관리직 같은 화이트칼라 업종이며 나머지 22%는 조립공이 

나 창고작업 인 같은 블루칼라 업종에 종사한다- 화이트칼라 중에는 

의사나 의료기술자, 교원, IT 기술자 같은 전문직도 있다. 

앞서 설명했듯 스혜 멘에서 는  모든 업 종과 직능의 노사가 단체협 

약을 맺고 있으며 파견업도 예외는 아니다. 대 기 업 인  파견기 업은 

해 당업종이나 직능의 노동조합과 각각 단체협 약을 맺고 있고, 협 약  

에서는 ‘상용형常用훨 파견’ 으로 파견기업 이  피파견자를 고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나。}가 무기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용형 

파견이 란  파견처 가  없을 때도 기본급을 보장하고 파견이 있으면 업 

무시 간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기본급의 수준 또 

한 풀타임 파견업무의 8할에서 9할로 규정 되어 있다 

한편 파견업 계는 진입장벽 이  낮기 때문에 영 세 기 업 이  다수 존재 

한다. 노동조합과 단체협 약을 맺지 않고 기본급도 보장하지 않는 

곳도 있다. IT 기술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기술컨설턴트를 고객기 

업 에  중개만 하는 경 우가 많다. 

그래도 파견직 대부분은 단체협 약을 맺은 대기업인 파견기 업에 



서 일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에 비 해  근무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 

다. 또 파견기업은 피파견지에 게 둥록료의 형 태로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피 파견자가 파견된 기 업 에  정사원으로 고용되어도 파견기 

업은 그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 만 실 

제 피 파견자의 3할에서 8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파견기 업에 취직 

하고 있으며 기 업  측에서도 신규채용이 필요할 때 파견서비스를 먼 

저 이용한 뒤 피파견자 중에서 적 당한 인재를 발견하고 사원으로 

고용하기도 한다. 

제조업 같은 블루칼라나 사무직 파견으로 일 하는 사람은 청년층 

이나 이 민자가 많다 근무경 험 이  적기 때문에 기 업 에  채용되 기  어 

려 운  그들에 게 파견직은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입구가 된 

다. 또 파견무로 일하는 사람의 회전이 빠르지만 대부분의 파견기 

업은 크게 문제시 하지 않으며 파견업을 구직자의 통과점으로 인식 

하고 있다. 한편 의사나 의료기술자, 관리 직 ,  엔지니 어 를  비롯한 고 

도의 기술을 지 닌  인재에 국한된 파견기 업은 급여수준과 노동조건 

을 개선해서 인재의 정 착에 힘쓰고 있다 

단체협 약에  의 거 한  ‘상용형 파견’ 이 기본이 기  때문에 기 업 이  파 

견계의t을 해제해도 파견기 업의 무기고용이 이어지며 기본급도 계 

속 지불된다. 파견기 업 이  직 원을 해고할 때는 무기고용이므로 해고 

규칙에 따른 수속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직 장에서 통일한 업 무를 수 

행해도 파견직 사원은 정규사원보다 대부분 급여가 낮다. 적용되는 



단체협 약이 다르므로 임금체계도 달라지 기 때문이다. 이 러 한  경 향  

은 저 기 능  업무일수록 더 크다 이 때문에 파견엽은 ‘동일노동 동일 

임 금’ 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세 파견기 업  중에 

는 단체협 의E을 맺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만 급여를 지 불하는 ’등록형 

파견’ 을 시 행하기도 한다 또 파견서 비스를 이용하는 기 업  중에는 

정규사원을 해고한 뒤 같은 사람을 파견기업을 통해서 재고용히는 

곳도 있다. 현재 해 고된 뒤 재고용 우선권은 파견서비 스를 이용할 

때는 적용되 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문제점을 지 적 하면서도 미 숙련 노동지어내l 고 

용기회를 초L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견엽 의 순기능을 평가하고 있 

다. 노동조합은 파견업 체와 단체협 약을 더욱 철저하게 체결하고 파 

견기 업이 노동환경의 개선이나 능력 개발에 힘 을  쏟도록 권장해서 

건전한 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협 력하고 있다. 

6. 확대되는 소득격차와 그 평가 

연대임금제도 덕 분에 1980년대까지 스웨 덴의 소득격차가 축소 

되 었지 만, 사실 1990년대 들어서 부터는 서서히 격 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4-4)는 1991년 이후 지니 계수(이탈리아 통계학자 코 

라도 지니가 개발한 소득분배 불균형 수치 . O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음을 뭇한다. 보통 0 .4 

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퉁 정도가 심하다고 본다)의 추이를 자본소 

득을 더 하지 않은 경 우와 더 한  경 우로 나누어 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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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소득 포함 

자본소득 제외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년) 

(훌처) 스위|덴 중앙룡계국 

1995∼ 2000년 동안 급격 히 변화하다가 일시적으로 저하했지 만 다 

시 상숭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득격차는 자본소득을 포함할 경 

우 더 확대된다. 즉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나 토지 주택 같은 부동 

산잭f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i까 우선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세계화로 인해 국제경쟁이 더욱 심 화되는 속에서 

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거나 외 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 인세 

를 비롯한 자본과세가 대폭 경 감되 었다. 

일반가계에서도 소득전체에 서  차지히는 깎f소득의 비율。] 1990 

년대 이후 싣양해왔다. 저축형 태로 주식 이나 투자신탁이 친숙해졌 

을 뿐 아니라, 1999년부터 시 작한 새로운 공적 연금제도에서는 납 

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투자신탁의 형 태로 스스로 운용할 수 있게 



되 었다. 이 결과 주가의 변동이 가계소득에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 

이 높아졌고 그 결과 자본소득을 포함하면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 

게 되 었다 

이 경향은 종래의 자본과 노동의 대 립을 넘 어  폭넓은 사회 계층이 

자본을 보유하고 운용하게 되 었다는 점 에서는 바람직하다, 자본과 

세의 경우 2005년부터는 아예 상속세나 증여세 ,  부유세 등이 폐지 

되 었다. 따라서 지본소득의 격 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 이 있 

고 그 격차가 앞으로 소득분배나 계급의 유동성 , 기회의 평퉁에 어 

떤 영호노을 미 칠지 주목된다. 

그렇다면 자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도  소득격차가 확대 

되 는  현상은 어 떻 게  분석 할  수 있을까? 주요원인 중 하나는 1990년 

대 전반 금융위 기 와  불황으로 인한 노동시 장  환경과 사회보장정책 

의 변화 때문이다. 불황에 돌입하기 직 전인 1990년대 시 점 의  실업 

률은 1 .7%, 그 후 3년간 계속된 마이 너스 성 장으로 인해 1994년에 

는 실업률이 9 .4%까지 .Acf'승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6% 전후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 고  있다. 노동력 인구에 차지하는 취업자 비 율  

은 1990년에는 81 .5%였지만 불황으로 인 해  조기퇴 직 이 나  구직을 

포기하고 비노동력화한 사람이 늘어나 70%대로 떨어진 뒤 2007년 

에 야 겨우 75%까지 회복했다. 

그 결과 격치는 주로 소득수준이 순조롭게 올라가는 취업자와 실 

업 자나 사회급부에 의지하는 비취업자 사이에서 벌어졌다- 1990년 

대 후반부터는 불황으로 팽창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 해  실업수 



당을 비 롯한 사회보장이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격차는 더욱 커졌다. 

스웨 덴의 사회보장은 누구나 일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 

문에 불황이 장기화되 고 노동시 장에서 오랫동안 ‘소외’ 된 사람이 

늘어나면 경제적 격차는 벌어 질 수밖에 없고, 니ο까 사회에서 소 

외되는 심 각한 문제까지 발생한다. 그 때문에 스워l 멘 사회 의 최우 

선 과제는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아웃사이 더를 어떻게 노동시장 

으로 ‘포섭’ 하느냐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지니 계수가 상승하기 시 작한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업종과 직능에 따른 노동소득의 차이 확대이 다. 스웨 덴에서는 종래 

블루칼라 노동자 조합인 LO와 경 영자 연맹인 SAF가 먼저 중앙단체 

교섭을 통해 임금 싣얻폭을 결정하고 그 뒤 업종과 직능별 노동조합 

이 그에 준하는 형 태로 개별임금 성송수준을 결정 했다. 하지만 1980 

년부터는 중앙단체교섭 시스램이 점차 무너지면서 직능 · 업종마다 

개별적인 단체교섭 이 이루어 졌고 그 결과 임금수준도 분산되었다 

그러나 더욱 커지는 근로소득의 수준 격차가 반드시 부정적 인  것 

은 아니다. LO와 SAF를 중심으로 한 일원적 인 임금결정오로 인해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임금의 극단적 인 평등화가 이루어 

졌다. 직능 - 업무간의 임 금격 차가 억 제된 결과, 고졸 기능이라도 

취 업 할  수 있는 건설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수년간 대학교육 

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 이 나  기 술직의 임금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 

는 사태가 벌어졌다 즉 ‘통일노동 동일임금’ 을 뛰 어넘은 결과의 

평등, 말하자면 악평등을 지 향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이 점 ,  즉 교육 프리미 엄은 크게 

떨어졌다. 임금수준이 지나치 게  균등화된 탓에 시 간과 기 회 비 용을 

희 생하면서 대학교육을 받고 기능을 쌓아도 생 애소득이 고졸자와 

마찬가지거 나  오히 려 낮은 경우도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인적자 

본에 대 한  투자가 정 체되 었고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이  제 대로 이 

루어 질 수 없었다. 따라서 교육과 기능 수준에 따라 임 금격 차가 서 

서 히  벌어진다면 교육 프리미 엄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사실 스웨 덴은 지 금도 대학에서 수년간 공부해야 하는 간호사나 

의료관계자, 교원의 임금이 고졸인 블루칼라보다도 낮거나 별 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구조적 인 문제가 존재한다. 제조업 노 

동자라면 노동생산성에 따라 급여를 올릴 수 있으며 건설업 이나 이 

발사처 럼 국제경쟁과 상관없는 서비스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이 

늘지 않아도 급여를 올릴 수 있다. 

반면 의 료나 교육, 장기요양 같은 사회서 비 스  담당자인 스웨 덴의 

현장직원은 대부분 지빙공무원이므로 급여가 지 방세수의 제 약을 

받기 때문에 , 다른 직업과 발맞추어 급여를 인상시 키 기  어 렵다. 급 

여를 올리 려 고  하면 지 방세율을 인상시 켜 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 

이 다. 이는 스워멘 사회가 가장 어 려워하는 문제이 기 도  하다. 일부 

지 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 · 교육 ‘ 의료 , 장기요양 같은 사회서비스 

를 민간기 업 에  위 탁하려는 움직 임도 보이지 만, 이 경우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비 는  지 방자치 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민간 

위 탁이 근본적 인 문제해결책은 될 수 없다 



• 

노사 간 E쩨|교섭의 역사적 추이 

20세기 초반 스웨댄에서는 노동쟁의가 빈발하언서 노동조합과 경영자 

단체 사이에 긴장관계가 이어졌다. 앙측이 극한대립으로 치달은 상징적 

인 사건은 1909년 몇 달에 걸쳐 이어진 직장폐쇄와 총파업이다 이때 노 

사의 장기 대립으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암밭에 모두 피해를 입게 되 

자 이를 반성하며 노사교섭의 규츠l을 세웠다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던 1938년, 블루칼라계 노동조합 연맹인 LOG와 

경영자단체 연맹 SAF는 살트셰바덴 협믿k을 맺었다. 그 내용은 E쩌l교섭 

의 실행수속이나 E쩌|협Q,ID I 발효되면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하지 않는다 

는 평화 의무 등 이  규정되었다 평화의 의무는 지금도 대부분의 노조가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스웨덴의 파업 빈도는 별로 높지 않다 

195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는 LO와 SAF가 우선 중g뽀t체교섭을 실행 

해서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다른 화 이트칼라계나 대졸계의 각 노동조합은 
그에 준하는 형태로 임금인상의 수준을 정했다. 하지만 서비스t엠과 고 

도의 전문화가 진행되자 호} 이트칼라계 노동자나 대흐뻐|서 전문지식을 키 

운 노동자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졌고, 그들은 블루칼라를 중심으로 한 임 

금결정에 ζ렉하게 반발했다 ξ능 잔문성이 높은데도 블루칼라 때문에 

임금인상이 일정수준까지 억제되는 사실에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또 블 

루칼라 노동자 중에서도 종래 저l조업노동지에 대해 사회서비스의 담당자 

인 지방공무원의 빌언력이 강화도|고 있다. 그 때문에 LO-SAF 중앙단체 

교섭에서 임금인상 수준이 정해진 뒤에도 그 뒤 직능별 · �업별 E벼l교섭 

에서 임금수준이 대먹 추가되는 ‘임금 드리프트’ 현상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경영지측도 종래의 임금교섭을 피하게 된 결과 1990년대 들어 
서는 직능별 t볍별로 개별 8:처l교섭을 통해 임금인상 수준이 결정되었 

다. 중앙단처|교섭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유연성이 늘어났지만 이는 앙날 
의 검이었다. 특히 국제경쟁에 영흥k을 받지 않는 서비스업 등에서는 대 

폭적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자 제조업을 중심으로 히는 수출산업에서도 노 

동조합이 그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노동 

생산성의 항상보다 더 큰 폭의 임금인상은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1997년부터는 국제경쟁의 영항 이  큰 제조업의 블루 

칼라계 노동조합이 먼저 임금인상 교섭을 실행하고, 그 뒤에 호에트칼라 

나 기타 서비스업 등의 노조가 그 임금인상 수준에 준해서 임금을 결정하 

는 E쩌l교섭의 질서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현재는 t업별이나 직능별의 

임금인상 교섭이 완전히 무질서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비록 중g받쩌l교 

섭에 의한 임금결정 과정이 무녀졌다고 했지만 자금도 ‘동일노동 동일임 

금’ 의 원칙은 철저히 지커지고 있다. 직능별 - t엠별로 노사 간 8:처l교섭 

이 이루어지고 기본급 인상의 수준을 포흔한 8체협약이 체결되고 개별 

직E뻐|서는 임금이 약간 상항 수정된 뒤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몇몇 호에트칼라나 대졸전문직 노동조합에서는 중앙의 단체협 

믿때|서 기본급 인S멸§을 수치로 정하지 않고 각 직E뻐|서 자유롭게 결정 

하기를 바라는 경항 이 나타는r다 이전부터 경영자딘체가 요구하던 내용 이 
었다 기업 실적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 이다, 노동조 

합 중어|는 같은 직장 요뻐|서도 종업원마다 상사나 인시담당자와 상담한 

뒤에 급여를 결정하려는 콧도 있다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었던 공업호싸 

회와 달리 현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높은 기능과 개성을 

발휘하면서 일하므로 급여도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효1q는 생각이다. 

아직은 일부 기능직에 지나지 않지만 앞으로 직능과 업종이 같은 기업 

ζ뻐l도 임금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 원칙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노동시장정책과 
실용성 지향 교육 

+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 원칙에 따르면 단체협 약으로  정 한  수준 

의 급여를 지불할 수 없는 기 업 은  폐 업 할  수밖에 없다. 이 때  근로자 

는 직 장을 옮겨야 승}는데 노동자에 대한 취 업지 원이 나  직 업훈련이 

충실하다면 노동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최근 고용정세의 악화 

가 문제가 되 고  있는 일본과 한국에서 도  취 업지 원이 나  직 업훈련의 

중요성 이 재인식되고 있다. 여 기서 는  스웨 덴의 적극적 인  노동시장 

정책에 대 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법구조의 고도화 

직장을 잃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어 디까지나 다음 직장 

을 구할 때까지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므로 언제까지 나  의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업수당이 충분히 지급된다면 구직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손상될 위 험은 있다. 급부에 대한 의존을 억제하기 위 

한 대책이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으로 다양한 취 업지 원이나 



직 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은 실업수당의 수급조건으로 규정 

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 은 일방적 으로 현금급부만을 시 

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대책 에 대 비 되 는  명 칭 이 다. 적극적 이 란  

수당에 대 해  실업자가 수동적 인 자세가 되 지  않도록 활성화시킨다 

는 듯이다. 

실업보험 급부를 받으려면 우선 공공직 업 안정 소에 등록해야 한 

다. 공공직 업안정 소는 구직등록을 한 사람에 게 등록 후 3개월 이내 

에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적 성 이 나  희 망에 따라 직업을 

소개하거나 그 사람에게 알맞은 직 업훈련을 수강하도록 조언한다 

소개받은 일이나 직 업훈련을 정 당한 이 유  없이 거부하는 실업자는 

실업수당이 깎이거 나  지급정지를 당한다-
직 업훈련은 몇 주짜리 프로그램부터 몇 년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 

하게 마련되 어 있다. 경제상황이 늘 핸}는 만큼 사양산업도 있지 

만 성장산업에서 필요한 기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 

을 겪는 곳도 있다. 공공직 업 안정 소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노동 

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기 능을 양성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실업자에 게  제공한다. 기 업 들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쉬워지고 훈련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 주는 셈이다. 사 

회 전체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 높아지고 경제의 구조전환 

이 원활히 이루어 지 게  된다. 무엇보다 실업자 개 인에 게는 고용의 

기 회 가 높아져 다시 자립하기가 쉬 워진다. 

이 렇듯 수당을 일방적 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 라 수급요건을 구 



률뭘를 OECD 각국의 작극적 노동시장정책훈O뼈 사회빼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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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활동이나 직 업훈련 둥과 밀접히 연계시 켜 근로를 통한 자립을 목 

표로 하는 사고방식을 ‘워크페어w。빼are’ 라고 한다. 이 ‘워크페어’ 

는 스웨 덴의 노동시장정 책 ,  나아가서는 사회보장정 책 전반의 대원 

칙 이다 

실업자가 급부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또 하나 있 

다. 실업보험 의  급부기 간은 최 대  300일(평 일만 해 당되므로 14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시 간과 함께 급부액이 단계적 으로  삭감된다. 모든 

경 우에 상한액은 일당 680크로나,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5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급부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구직활동에 충실히 임 해야겠다는 동기가 부여된다. 

300일을 지 나도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공공직 업안정소가 고 



용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더 중점적 으로 구직활동을 지 원  

하거 나 실 제  직 장의 인턴십 등을 제공하지 만 이 경우에는 지불되 는  

생활비 수당이 종 전  급여의 65%로 더 많 이  삭감된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규모 

OECD가 발표한 2008년도 적 극적 노동시장정 책 분야의 사회지 

출을 나타낸 표 (4-5)는 주요국 중에서 도  스웨 덴이 GDP 대 비  

0 .990/o로 한국의 0.2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 분야에서 스웨 벤의 

지출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직 업서비스’ 로, 공공직 업안 

정소에서 직 업 알선 활동 등을 위한 행 정 경 비가 해당된다. 또 ‘고용 

인센티브’ 에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했을 때 사업자에 게 지불되는 조 

성금과 공공직 업 안정소가 제공하는 다양한 구직지 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에 게 지불되 는  소득보장 퉁이 포함된다 나。}가 ‘장 

애자 고용대책’ 의 비율도 높은데 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국 

영 기 업 인  삼할(S뼈HALL, 세계 최 대  사회기업으로 스웨덴 정부가 운영 

하는 장애인 직업알선 기 업 ) 이  있어 장애인 고용촉진에 힘 을  쏟고 있 

기 때문이다-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용 

스워1 댄의 적 극적 노동시장정 책을 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례 

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와  함께 스웨 댄 자동차산업은 막대 

한 타격을 입고 잇달아 노동자들의 해고를 발표했다. 조립공으로 



일하던 35세 남성도 해고되 었는데 세 살짜리 아이를 둔 그는 실업 

수당을 받으며 일자리를 찾기 시 작했다. 하지만 심 각한 불황 탓에 

취직은 쉽지 않았고 공공직 업 안정소가 수개월 정도의 직 업훈련을 

제공해주었지만 그는 기 왕이면 성 장이 기 대되 는  산업 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공부하기로 결심 했다. 그러다가 근처 마을의 직업대 

학에서 바이오에너지 기술자를 양성하는 2 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는 사실을 알았다. 입학조건은 수학을 비 롯해 소정의 고등학교 단 

위가 필요했는데 그는 몇 년 전부터 야간 성 인고퉁학교를 다니며 

고등학교 때 이수하지 못한 학점을 왔기 때문에 입학조건을 통과할 

수 있었다 2009년 가을학기부터 수업 이 시 작되 었고 학비가 무료 

인데다 자녀수에 따라 생활비도 지 급되 었다. 같은 반 동료 중에는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실직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사람들이 많았 

다. 그는 이곳에서 2년 동안 공부한 뒤 일자리를 찾을 생각인데 이 

양성프로그램을 수료한 선배들의 취 업률이 8할에서 9할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장래에 대한 희nJ-에 부풀어 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스웨 멘에서 는  개 인의 의욕만 었다변 

실업은 충분히 재도전의 기회도 될 수 있다 

공공직업안정소가 시행하는 직업소개와 정보저}공 

실업을 하게 되면 우선 공공직 업 안정소에 등록하는데 처 음에는 

혼자서 일을 찾는다. 구인정보는 공공직 업 안정소에 설치된 컴퓨터 

로 검색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같은 정 보를 검 색 ,  열람할 



수 있다 실업자가 자신이 희%닝}는 직종이나 근무지를 둥록해 두 

면 구인 시 메일로 연락이 온다. 학력과 기능, 경 력  등을 등록한 이 

력서를 데이터베이스에 뭉록하면 기 업 이  검 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가 옹라인상으로 쉽고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편 리 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직 업 소개 업무는 인재파견과 마찬가지로 1993년까지 공공직 업 

안정소가 독점 했지 만  규제완화로 인해 민간기 업 도  무료로 직 업 소  

개 를  할 수 있 게  되 어  리쿠르트 기 업 이  서 서 히  참여하고 있 는  중이 

다. 직 업소개기업은 구인기 업으로부터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지 

만 구직자에 게는 등록료 퉁을 받을 수 없다. 구인기 업 중에는 민간 

기 업 의  서 비스를 이용하는 기 업도 많다. 구인기업을 대신해 면접과 

선발 같은 작업을 모두 담당하는 민간 중개기 업을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편 공공직 업 안정소는 구인과 구직 중개업무와 함께 기 업 이  대 

량해고나 대 량채용을 발표하면 특별 매칭프로젝트를 시 작한다. 해 

고와 이 직 이  활발한 스혜 덴에서 는  기 업 이  대 량해고를 발표하면 다 

른 기 업들이 해고된 우수인재를 획득하기 위 해  공공직 업 안정 소에 

문의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10월 볼보지동차가 첫 번째 대 량해고를 

발표한 직후 공공직 업 안정소로 기 업 들의 문의 가 줄을 이 었다고 한 

다. 국내 철도망을 관리히는 철도청도 사업확대를 위 해  기술자가 

펼요했기 때문에 공공직 업 안정 소와 철도청 , 철도기술자 연수를 시 



행하는 철도전문학교가 공동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볼보에서 해고 

된 우수기술자 중 일부를 채용해 철도전문학교가 4개월간 연수를 

한 뒤 철도청에서 정식으로 채용한다는 프로젝트였다. 

같은 시 기 ,  스웨 댄 제6의 도시로 인구 13만 명 인  베스테로스의 

기업들도 1000명 규모의 구인을 희 망했다 구인분야는 산업기 계 ,  

로봇, 전력 기술, 철도기술 등으로 엔지니 어 를  중심으로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볼보나 사브에서 해고된 기 

술자들에 게 주목한 것이다. 하지 만 베스태로스 시는 볼보나 사브 

공장지 역에서 지리적으로 멀어서 취 직 하려 면  이사를 해야 했다. 게 

다가 같은 기술직 이 지 만 분야가 달라 재훈련도 필수였다. 

그러자 해당기 업들과 공공직 업 안정 소가 연계해서 '1000명 고용 

캠페인’ 을 벌였다. 베스태로스 시 의  주거와 육아환경 의 장점을 부 

각시 키며 노동력 유치를 시도한 것 이다. 공공직업 안정소는 기업의 

요구에 맞춘 노동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비용을 기업과 절반씩 

부담함으로써 산업의 경 계를 뛰 어 넘은 노동력 의  원활한 이동을 가 

능하게 만들었다. 

고용훈련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 

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구조의 전환이 삐론 경제사회에서는 

디론 업종으로 취직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직종 전환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직업훈련이다. 앞서 베스테로스의 



사례에서 소개한 훈련프로그램도 그 예이다 

고용훈련 프로그램은 수주일의 단기 프로그램은 물론, 앞서 소개 

한 바이오에너지 기술자를 꿈꾸는 사례처 럼  수년에 걸친 장기 프로 

그램까지 , 습득하고 싶은 기능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이  준비되 어  

있다. 

먼저 공공직 업 안정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기간은 

원칙상 최장 6개월이다 . 

• 교실 ·  실습형 직업훈련 : 특수한 기능을 수주일에서 수개월 사 

이에 배운다. 제조업이나 의 료 · 장기요양분야의 기능 외 에  트 

럭 이 나  특수차량의 운전면허 같은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 한다. 

공공직 업 안정 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공립이나 

민간교육기관이 위 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훈련내용 

은 초급에서 P-J-급까지 , 훈련기간도 1∼2주에서 수개월까지 다 

양하다 . 

• 현장을 이용한 실전연수(인턴십) : 민간기업이나 공적부문의 직 

장을 이용해서 실전연수를 한다. 제조업 이나 의료 장기요양, 

운수분야 외 에  소매 · 유통이 나 호댈 · 요식 업  같은 서비스업 이 

중심 이다. 실전연수를 시 행하는 기간에도 구직활동은 지속적 

으로 이루어 지 며  그 경과를 정기적으로 공공직 업안정소에 보 

고해야 한다, 연수에 드는 경비는 공공직업 안정소가 기 업 에 게  



보전해준다. 

준비지원 ; 질병보험급부를 받으며 쉬 던  사람의 복직을 위 해  

재활지 원을 제공한다. 그 외 에  다른 고용훈련 프로그램에 참 

가준비를 하는 사람에 게 예비교육을 시 행한다 

창업지원 : 창업을 원하는 경우 아이디 어 를  제출하면 공공직 업 

안정소가 위탁한 경영컨설턴트가 실현기능성을 판단한 뒤 창 

업을 위 한  각종 강좌와 컨설팅 서 비 스를 제공한다 . 

• 청 년층 고용보장 : 스웨 덴에서 는 25세 미 만  청 년  실 업 률이 

20∼2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한 지 3개월이 지 나면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 는데 본인의 능력과 학력 , 희 망하는  직 

업과 경 력을 파악하고 그에 바탕을 둔 교육 및 직업을 안내한 

다. 이 력서 작성과 구직 활동 방법도 가르친다. 이 과정을 수료 

한 뒤 교육을 희 햄}는 청 년은 직 업훈련을 받거나 직 업훈련대 

학 혹은 일반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진학을 위해 성 인고등학교 

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 한편 취직을 희 PJ-하면  실전연수 프로 

그램이 ,  창업 할 의사가 있다변 창업지원이 제공된다 

• 고용농력 개발보장 : 실 업 보험 의  급부기간인 300일이 지나도 



취직하지 못한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중점 적 인  구직활동을 지 

원한다. 기본적 인  내용은 청년층의 고용보장 프로그램과 비슷 

하며 직 업훈련과 교육, 실전연수 등이다. 실 업 기 간이 장기화 

되어 실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 지  않도록 예방하 

는 것이 목적 이 다. 

이 들  고용훈련 프로그램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 며  실업수당의 

수급자격 이 있다면 급부와 같은 금액의 수당을 받는다(실업 후 200 

일까지는 종전급여의 최대 80%, 이후 300일까지는 70%, 그 이후는 65% 

가 지급된다 일당 최소 320크로나가 지급된다) 그 외  사람에 게도 최 저  

223크로나(3만7천원)가 지급된다. 청년층의 고용보장 프로그 램  수 

강자는 조금 더 낮은 급부액을 받는다. 

표 (4---<5)은 2009년의 월평균 프로그램 수강자 수를 나타낸다 실 

업 기 간이 141R월을 넘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용능력 개발보장’ 

이 전체 수강자의 5할 청 년층 고용보장? 이 3할 가까이를 차지하 

고 있다. 금융위 기 가  심각해지 기 전인 2008년도와 비 교하면 이 두 

프로그램의 수강자가 현저히 증가했으며 불황으로 인한 청 년층 실 

업 증가와 실엽의 장기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또 2009년에는 정부 

가 공공부문의 직 장을 이용한 실전연수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실 

전연수’ 수강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고용능력 개발보장이나 청 년  

층 고용보장 프로그램은 교실 - 실습형 직 업훈련, 실전연수 동의 프 

로그램도 함께 활용하므로 실제 직업훈련과 실전연수를 받는 사람 



흩훨톨l 고용훌현 뾰그햄의 수강자 수 

를핑균수경짜추 2009년 구성비율 2008년 

j!·의 • 샘융형의 작얼훌흰 4,358 3.6% 4,655 

| 일뻔위인면뻐 9,090 7.5% 1,432 

I 훨IX뻐 12,852 10.7% 10,108 

칭엄XI월 2,331 1.9% 2,179 

| 청년흩고용보장 34,736 28.8% 1 1 ,078 

| 꿇늄혁 채발보장 57 190 47.4% 41,255 

I 7빠 114 0.1% 97 

고용훌흰 프로그햄  첨가쩨휠체 120,671 100% 70,795 

은 이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실업자를 위 한  직업훈련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3∼6개월 정도 

의 단기 형 직 업훈련을 떠올린다. 스웨 멘에서는 ‘교실 - 실습형 직업 

훈련’ 이 그에 해당하지만 짧은 기간에 익 힐  수 있는 능력은 많지 않 

다. 2008년에 직 업훈련을 받은 사람 가운데 90일 이내에 일자리를 

찾은 사람의 비 율은 61%였는데 불황인 2009년에는 31%까지 떨어 

졌다. 게다가 이 중 어느 정도가 수강 내용과 관련된 직장에 취 직 했  

는지에 관한 자로로가 남아 있 지  않다. 

일반적으로 직 업훈련의 참가자가 적을 때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 

상을 위 해  노력하지 만  불황으로 실업자가 늘어 나면 공공직 업안정 

소는 기능한 많은 실업자를 수용하기 위해 정 원과 프로그램 수를 

늘리 게 된다. 그 결과 질적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당 



연한 이야기지만 불황기 에는 기 본적 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 

에 단기훈련을 받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이 러 한  요인이 

맞물려 불황기에는 교실 · 실습형 직 업훈련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 

적 이  있다. 고용훈련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통계상 실업자로 인정되 

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을 의도적무로 낮추기 위해 시 행한다는 비판 

도 있다. 

하지 만 스웨 멘에서는 장기 직업훈련이나 대학교육을 포함해 한층 

더 광범위 한  형 태로 직 업훈련이 시 행되 고  있으며 경 제의 구조전환 

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에 기 여 한다는 의 미 에서 는  이 러 한  장기교육 

이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조성금 

지 금까지 설명한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은 구직자의 능력을 키워 

재 취 업을 유도하기 위 한  것 이 다. 이 와는  별도로 기업의 재취업자 

채용을 촉진시키 는  것도 적 극적 노동시장정 책에 포함된다. 바로 기 

업에 대 한 조성금이다. 

장기실업자의 경우 아무리 의욕이 크고 능력 이 있어도 기업은 오 

랫동안 실업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을 회 피 할  가능성 이 크다. 

그렇게 되 면  실업은 장기화되고 실업자 본인의 능력도 떨어지 며  구 

직의욕까지 잃게 된다 청 년실업자도 마찬가지 이 다- 기 업은 직장경 

험 이  적은 젊은이를 채용하길 기피하므로 실업이 장기화되 고  결과 

적 으로 더 취업하기 어 려워진다 이 러 한 장기실업의 악순환을 방지 



하기 위 해  청년실업자나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는 기 업 에 게  조성금 

을 지급한다. 즉 기 업 의  실질적 인건비를 낮추어 고용을 촉진하려 

는 것이 다. 

대표적 인 조성금으로 일 년 이상 실업 중이거나 질 병급부를 받은 

사람을 고용한 기 업에 사회보험료의 2배에 상당하는 액수(급여의 

62 .84%)가 지급된다 조성기 간은 해당 노동자가 실업하거 나  질병수 

당을 받은 기 간과 같으며 (최장 5년) 55세 이상이 라면 실업기간이나 

질병수당 수급기간의 2배에 해 당하는 기 간에 조성금을 받을 수 있 

다- 또 청 년층(20∼25세 이 하)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 

된 사람을 채용하는 기 업 에도 마찬가1 조성금이 지 급된다. 단 조 

성금은 사회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급여의 31 잉%)이며 조성기간 

도 최대 일 년까지 이 다  

이상의 조성금은 공적부문이나 민간을 불문하고 모든 고용주에 

게 적 용된다. 공공직 업 안정소가 인정한 특정사업주에 대해서 조성 

액을 추가로 지 불하는 조성 제도도 존재한다. 이 제도는 ‘고용능력 

개 발보장’ 에 참가하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경 우  급여와 사회보험 

료 등을 모두 포함한 인건비의 85%가 일 년 동안 지 급된다(단 월 금 

액 최대 16,50묘로나) , 또 취 직 이  어 렵 다고 보이는 실업자를 고용했 

을 경우 지급액이나 지 급기 간의 연장도 적용된다 

4. 실용적인 대학교육 

산업구조의 원활한 전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익 힐  수 



없는 고도의 직 업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스웨 벤의 

대학은 실천적 인  요소가 많고 직능양성을 목적으로 한 직 업 대학(기 

간은 1년에서 3년)과 이론적 인  요소가 많고 학문적 내용을 포함한 일 

반대학(기간은 3년에서 5년) 두 종류가 있다 

스웨 벤의 대학교육은 전반적으로 일반 교양적 인 요소보다 직 업  

훈련적인 요소를 더 중시 한다- 교육과정을 수료할 때 각 분야의 학 

위는 그대로 기 능증명서가 되 므로  졸업 생 들은 이 것을 바탕으로 취 

직활동을 한다 고용하는 기 업 도  그들이 대빽서 무엇을 배웠고 

어 떤  기능을 익혔는지를 중시해서 채용한다 대학공부와 관련 없는 

분야로 취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우리와는 매우 대조적 이 다  졸업 

생은 노동시장에서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요구받으며 

학부교육도 실전력을 전제로 구성되 어  있다. 

이 들  대학교육은 공공직 업 안정 소가 제공하지 않으므로 협의의 

‘직 업훈련’ 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 만 실업하거나 스스로 직장 

을 그만둔 뒤 대학에서 공부해서 다른 업종에 취직하는 사람도 많 

기 때문에 경제의 구조전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장 대 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2008년 가을학기부터 2009년 봄학기까지 일반대학에 진학한 신입 

생 7만 명 중 22세 이 하는 57%에 지 나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 

한 뒤  취직하거나 돈을 모아 외국여 행을 한 뒤에 대학 진학을 생각 

하는 사람도 많다 또 일단 취 직 했지 만  부족한 기능을 보충하기 위 

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일반적 이 다. 



일 례로 고등학교를 졸업 한 뒤 간호보조사로 일하다가 30대가 되 

자 대학에서 정 간호λ까 되기 위 해  공부하는 경우, 대학교에서 교 

원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선생님으로 일하다가 간호학교 교사와 같 

은 특별 기능을 익 히 려고 다시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는 경우도 있 

다. 대학 재학생 40만 명 (2009년) 중 25세 미 만은 45%, 25세 이상 

30세 미 만은 22%, 30세 이상 40세 미 만은 18%,  40세 이상은 15% 

로 중년층 학생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 

직업대학 

직 업 대학의 학습기간은 코스에 따라 1 년부터 3년까지 다OJ'하다. 

직 업 대학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적절한 기능노동력이 필요한 업 

계의 요구에 맞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 이다. 따라서 직 업 대학 

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종류나 내용,  정 원은 스웨 멘 전체 및 각 

지 역의 산업 계나 경 영자가 협 의 한  뒤 결정되며 노동시장의 수급상 

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한다. 

실제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가 설 립 한  교육기관과 국립 

대 학교, 민간 교육시설이지만 학생에 게  학비를 받지 않고 국가의 

직 업 대학청 이 배분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직 업 대학 

청은 감독기관 기능도 겸하므로 교육의 커 리률럼 이나 질이 일정 수 

준에 미 치 지  못하변 인가를 내주지 않고 운영보조금을 정지한다. 

노동시장의 수급상황도 항상 파악해서 불필요한 코스의 정 원을 삭 

감하거나 인가를 취소한다 애써 기술을 배우고도 활용할 일자리가 



없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 해서 이 다. 

학위 취득에 3년 이상이나 걸리는 일반대학과 달리 직 업 대학은 

단기간에 실전능력을 익히기 때문에 취 업률도 상당히 높다. 실업자 

나 사회 인은 비 교적 쉽 게  직 업 대학에 입학할 수 있지 만 경 쟁률이 

평균 약 3배나 되 므로 희 망자 모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학비가 무료일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이나 저금리 대 

출도 받을 수 있다〔2010년 주당 보조금 674크로나(113 ,000원) , 대출 

1361크로나(227,000원) 〕 .  또 자녀가 있는 사회 인의 진학이 수월하도 

록 자녀수에 따라 보조금이 늘어난다(자녀 1 인당 127크로나, 2인 207 

크로나, 3인 249크로나) . 입학하기 전해까지 일정금액 이상의 근로소 

득이 있었다면 추가대출(419크로나)도 이용 가능하다. 

학습내용은 경 리  · 사무 · 마케팅 기 술, 제조업 관련 기술, 의료나 

복지관련 기술 등이 있다. 이 세 가지 기술에 관련된 과정을 배우는 

학생이 가장 많으며 그 외 에  호텔이나 요식 업 ,  관뺀1 관한 내용, 

건설업 관련 내용 등을 배운다. 

업 계가 요구하는 노동력을 배출하려면 학습과정도 산업 계와 밀 

접 하게 연관되어 야  하므로 커 리률럼의 4분의 1 에서 3분의 1 에  해 

당하는 시 간을 현장실습이나 기 업 의  인턴십 에 할애해서 졸업 후 바 

로 현조F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 려 하고 있다 현역에서 활약하는 인 

사를 강사로 초빙하거나 구인기 업 과  교류회를 여 는  등 다방면으로 

취직활동을 지 원한다. 그 덕분인지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이미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도 적 지  않다. 



직 업 대 학을 졸업한 학생의 취 업 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직 업 대  

학청은 2007년도 졸업 생의 일 년 뒤 상황을 추적 조사한 결과, 9할 

의 학생이 취 업하거나 자영 업을 시 작했다. 2008년도 졸업 생을 대 

상으로도 똑같은 추적조사를 실시 했는데 불황기 였던 2009년에도 

졸업생의 취 직률(자영 업 포함)은 8할로 높은 편 이 었다 특히 건설기 

술이나 의료 · 복지 ,  호텔 요식 · 관광, 경 리 · 사무 · 마케 팅  과정을 졸 

업한 학생들의 취 업률이 높았다. 또한 취 업자의 7할 가까이가 대학 

에서 배운 내용과 직결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흥미로운 코스로 2006년에 새롭게 설립된 바이오에너 지  기술자 

양성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전세 계적으로 바이오가스나 목재펠릿 

(pellet. 산이나 들에 버려진 숲 가꾸기 산물을 톱밥으로 만들어 고온압축 

해서 담배필터 모양으로 만든 것.  발열량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연기와 

재가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경 유의 12분의 1에 불과하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옮긴이) 같은 바이오에너지의 활용이 활발 

해지자, 지 역에너지 전환과 관련산업의 진흥에 힘을 쏟는 지 방자치 

연합회의 주도로 개설되 었다. 학생은 2년 동안 바이오에너지의 기 

술적 측면과 활용법 외 에  에너지절약 컨설턴트로서 실전과 기 업 경  

영의 노하우를 배운다, 지 역기 업 의  인 턴 십  활동도 포함되 어 있으며 

1 회  졸업 생이 이 미  지 역 의  환경관련 기 업 에서 활약하고 있다. 

때마침 스웨 멘에서는 수년 전부터 주택소유자가 에너지절약 정 

도를 계측해서 주택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 었는데 전문감정 

사가 부족했다 이 바이오에너지 기술자 %냉코스에서는 에너지 절 



약기술도 배우기 때문에 전문감정사로 취 업도 기능하다. 

일반대학 

스웨 멘 대학의 학부교육(석사 포함)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이 

다 학부교육의 대 부분은 직업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프 

로그램으로 분류되 며 여기서 수년 동안 배운 뒤 각각의 직 업 학위를 

취 득한다. 이 중에는 3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학사학위 과정과 그 

이상의 기 간이 필요한 석사학위 과정 이 있다. 직 업 학위는 전문기능 

마다 60개 이상의 다른 학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각종 교원과정 (3---4년)이나 법 률전문가(4년 반) , 이코노 

미 스트μ년) ,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심 리상담사 등의 의료계 (3∼4 

년) , 의사(5 .5년) , 사회복지사(3 .5년) , 각종 엔지니 어 (3∼5년) 등이 

직 업 학위의 대표 사례이다. 

이 러한 전문기능자격을 얻기 위 한  국가시험은 따로 없다. 규정 

프로그램을 수강해 단위률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자격을 얻는 

다. 한두 번의 시 험 에  합격하는 것보다 장기 간에 걸친 기능형 성 의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보통 대학교에 입 학하면 2년 동안은 교양과정을 배우지 만  스웨 

멘에서는 입학하자마자 전공과목을 수강한다. 교육과정 의 커 리률 

럼 은  기초부터 응용 · 발전까지 유기 적흐로 구성되 며  수업내용과 

교재 , 과제의 종류는 교무위원회나 여 러  명의 교사들이 논의 해서 

결정한다 학생의 의 견도 적 극적으로 반영해서 교원은 필요에 따라 



교육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직 업학위’ 와는 별도로 더욱 흐L술적 인 분야(특히 사회과학이나 인 

문)의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을 위 한  과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 경 

우는 ’일반학위’ 를 취득하게 된다 단 직 업 과  연계되기 어려운 분 

야이 기 때문에 정 원은 소수로 제 한되 며  인기도 높지 않다 
어느 특정학부에 입 학해서 졸업히는 것 이  아니라 스웨 벤의 대학 

교는 개별 프로그램 (과정)에 입 학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나의 프로그램은 통상, 복수의 학부에서 제공하는 각 

종 코스에 따라 구성된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 001:;,성과정 이라면 경 

제학부뿐 아니라 경영학부에서 부기나 마케팅 , 기 업분석 등의 실무 

적 지식을 배우거나, 법학부에서 상법 둥을 배운다. 

획 기 적 인  프로그램으로 예 테보리 대흑L에 수년 전에 신설된 자회 

과학 환경프로그램’ 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입 학  뒤 2년은 사 

회 과학계 및 자연과학계의 각 학부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기초이론 

을 배운 뒤 나머지 2년은 경 영 · 경제 · 정치 · 문화 · 지 리 학부에서 전 

공을 하나 선택해 심화학습을 한다. 또 기 업현장에서 연수하는 과 

정 까지 포함한 학제 적쩔際的 교육과정으로 기 업 이 나  행 정 기 관, 

NGO 등의 환경관련 엽무에 종사히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이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 해  학부를 신 

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부의 전문성을 유기적 으로 연계해서 새 

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점 이  다른 나라의 대학교와 크게 다른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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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도 직 업 대 학과 마찬가지로 재학 중에는 국가로부터 대 

학생 수당이나 저 금리 대출 같은 지 원을 받을 수 있다(최장 6년, 12  

학기) .  매학기 일정단위를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 는  지 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성 실하게 학업에 전념하는 것은 학생들에 게는 사 

활이 걸 린 문제이 다. 

스웨 덴에서 는  사회 인이나 실업자의 대학진학도 드물지 않다고 

설명 했지만 대학입 학은 입시가 아니라 고퉁학교 성적에 따라 결정 

되 기  때문에 따로 입시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최 근  대학수학능력 

시 험 과  유사한 통일시혐의 결과를 참고하는 대학도 늘었지 만 시 험  

은 문장독해력 이 나  수리 이해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수험공 

부는 필요하지 않다. 



성인고등학교 교육 

그렇다면 입 학조건인 고등학교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지 

않았거나 이수했지 만  성 적 이  나쁜 경우, 또 고등학교를 자퇴한 사 

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사회인을 위해 준비된 곳이 성 인고등학교이다, 이곳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만 공부하고 단위를 취 득할 수 있다. 직 장인을 

위 한  야간코스 외 에  면학을 위 해  이직하거 나  실업중인 사람을 위한 

주간코스도 준비되 어  있다. 성 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 

한 사람이 전체 대학입학자의 3할에 달하는 등 스워l 벤에서는 성 인  

고등학교가 인생의 재도전을 위 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5. 0 1론모델이 간과한 현실문제 

스웨 덴의 독자적 인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제도와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의 조합은 이론모델로서는 확실히 이상적 이다. 현실적 

으로도 1970년대 전반까지는 유효하게 기능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스웨 멘 경제가 다양한 시 련에 직 면하자 문제점 이  드러나기 시 

작했다 

t법정책의 중요성 

첫째는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 해  시 행되 는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이 다. 이 프로그램들은 어디까지나 실업자가 

기업과 산업 ,  직능의 경 계를 넘 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므로 그들을 받아줄 고용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실업자 

를 줄일 수 없다. 거시경제의 고성장이 멈 춘  국면에서 고용은 쉽게 

늘지 않기 때문에 리 먼 쇼크 후 몇  년이 지난 지 금도 스웨 덴의 실업 

률은 7%대의 높은 수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적 노동시 

장정 책과 함께 고용창출을 위 한 산업 정 책에도 힘 을  쏟아야 한다 

앞서 보았듯 경 쟁 력을 잃은 자동i댄엽은 구제하지 않는다는 산 

업 정 책에 따라 남아도는 노동력을 어 떤  분야로 흡수시 켜 야  할지가 

스웨 멘 정 부의 당면과제이다 자동i낸업을 대신할 차세대 신성장 

산업 으로 환경 - 에너지 산업 이나 의 약품, 의료품산업 등이 거론되 

고 있지 만 현실화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 간이 필요하다. 또한 

다국적 기업뿐 아니라 H없4이나 이 케아 같은 내수기 업 이  제조거 점 

을 세 계로 전개하는 과청에서 국내 고용을 어 떻 게  유지 할지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6년 가을 이후 스웨 덴은 서비스산업 의 중요성을 활발히 논의 

하고 있다. 치 열한 국제경 쟁  속에서 제조업은 더 는  고용을 늘릴 수 

없다. 국민 생활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물질적 풍요를 넘 어  이 제는 

여 가활동에서 더 큰 가치를 찾으려 할 것이다. 청 소나 세탁 같은 가 

사서 비스, 주거환경 횡노상을 위 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서 비스, 공 

적 인  재택장기요양 서 비스에 추가적으로 고령자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청소서 비스 등이 발전할 수 있다 이들 서 비 스산업은 많은 경 

험 이 나  전문적 능력 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저 기 능  실업자의 고용을 

해 결해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 비스업은 수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도 

수준의 의료를 정 비 해  외국 환자를 유치하거나 국내기술자가 외 국  

고객을 상대로 기술컨설턴트를 제공하는 형 태로 서비스업도 수출 

을 확대할 수 있다. 자동차 회사인 사브는 구식 조립라인을 중국에 

매각했지만 기술지도와 유지를 위해 앞으로 수년 동안 일정수의 고 

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처 럼  서 비스업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하이테크 부문과 가사서 비스와 같은 저기능 부문 OJ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스웨 댄 정부는 양쪽 모두를 발전시 켜  나갈 계 획 이 다. 

소극적으로 변화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둘째도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에 관련된 문제이다. 아무리 노동훈 

련이나 재도전 기 회를 제공해도 노동자가 의욕이 없으면 소용이 없 

다. 스웨 덴의 종래 경 제모댈은 생산성 낮은 산업은 도태되고 남은 

노동력 이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원활히 이동되도록, 적극적 노동시 

장정 책을 통해 직 업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능력을 호땅 

시키는 것 이 었다. 이 러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은 암묵적 으로 교육 

과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능력을 키워 생산성 이 높은 기 업 과  산업 

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하지 만 현실에서는 모든 사 

람이 능력 개발에 의욕적 이 지  않다. 고용지원 프로그램 수강자 중에 

는 애써 얻은 기 회를 활용하지 않고 수통적으로 수강만 하다가 실 

업수당이 중단되는 300일이 넘 어서까지 실업상태인 사람도 있다. 

일하고 싶지 않다면 최 저 한의 급부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스웨 멘의 보장제도는 개인이 스스로 일하고 자신이 키운 능력을 

사회 속에서 활용하려는 의욕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의욕장실을 방치하면 사회 양극화는 심 화되 어  이 상적 인  ’스웨 멘형 

복지사회’ 도 무너지 고  만다 

높은 능력 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직 업을 원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앞서 예로 든 서비스업도 그 중 하나이며 ,  건설업 퉁도 비 

교적 단기훈련만 거치면 취직할 수 있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경 

기 회 복  국면을 맞아 인력부족 사태가 심 각하다. 따라서 누구나 높 

은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기 대를 버 리 고  개별 실엽자의 의욕과 능 

력 을  살펴서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현 재  스웨 멘의 중도보수정권은 사회 민주당이 실 행 했던 직 업훈련 

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성금을 활용한 고용촉진이 나  인턴십 , 민간 

기 업 의  코칭서비스를 활용한 구직휠동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사회민주당은 모든 고교생의 대학진학을 권장하며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의 직 업 과를 경 시 했지 만  현 정 권은 직 업 과를 졸업 하면 취 

업 이  보장되도록 고교 교육과정 속에 기 업 현장의 견습생 제도를 도 

입 하겠다고 발표했다. 

저기능 · 청년노동력의 고비용 문제 

셋째는 연대임금제도에 따른 임금평준화가 초래하는 결과이다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른 급여 인상폭이 크지 않아 초임에 해당하는 

청 년층과 신입사원의 급여가 중장년층의 급여에 비 해  크게 낮지 않 



다 즉 청 년층은 노동생산성보다 급여수준이 더 높은 셈 이 다. 스웨 

멘의 학교교육이 아무리 실용적 이라고 해도 경험을 통해 개발되 는  

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고용주 입 조}에 서 는  기능도 충분치 않은데 

다 경험도 짧은 청년층과 신입사원을 고용하려면 위 험 부담이 크다. 

그런데다 급여까지 상대적 으로 높기 때문에 기 업 은  청 년층이나 

이 · 난민을 고용하길 꺼 리 며  결과적으로 실 업 률은 상승한다. 

높은 급여수준은 교육 프리미 엄도 떨어뜨린다.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대학으로 진학해서 높은 능력을 갖추어도 급여를 통한 보상을 

얻기 어 렵 고  공부하는 동안의 기회비용까지 부담하는 셈 이 기  때문 

이다. 그 결과 인적투지에 대 한  인센티브」가 떨어지자 1970∼1980년 

대까지 임 금  격차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고 교육 프리미 엄은 더욱 

하락했다 

저기능 노동력 의  높은 급여수준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도 장애 

물이다. 스웨 멘에서 가사서비스 산업 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높은 

인건비 때문이다. 잠재수요는 많지만 비 싼  가격 탓에 시 장이 형성 

되지 못했다. 일상생활에 쫓기는 맞벌이 부부는 가사노동의 일부를 

서 비 스로 구입하고 나머지 여유시간을 기족들과 단란하게 보내고 

싶지만, 가격 이 비싸서 결국 직 접  할 수밖에 없다. 주택관리조힐L에 

서도 공유공간이 나 정 원손질을 외부에 위 틱하고 싶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평 일엮f이나 주말을 이용해 주민들이 직 접  하는 곳도 많 

다. 때로는 불법으로 사람을 고용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저 렴 한  가격으로 구입하기도 한다-



이 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2007년부터 가사노동 서 비 스를 이 

용하면 요금의 절반을 세 액  공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되 었다(연간 상 

한액은 10만 크로나) . 즉 가사노동 서 비 스의 실질적 인 가격을 내 려  

수요를 칭출하려는 의도이다. 

청 년층의 높은 급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급여 자체를 인 

하하지 않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경 감하고 국7까 그 

금액을 보전함으로써 실질 노동비용을 인하하는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스혜 댄 정부는 이 제도 외에도 노동시장에 효율적으로 참여 

하지 못히는 사람들을 위한 시 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 이는 디음 장 

에서 살펴보자. 







S W E D I S H  P A R A D O X  

경쟁 결과의 영둥이 아닌, 강쟁 기회의 영용율 제공하는 것이 스웨덴의 사회보장01다 



스웨덴인의 가치관 

예I 

기회평등을 보증흔κ} 

스웨 멘형 복지국가가 오랜 세월 국민의 지 지를 받으며 발전한 배 

경 은 무엇일까? 이를 ’상부상조 정신’ 이나 기독교적 인 ‘자선’ 의 사  

고방식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런  요소는 

스웨 벤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상 

당히 모호하며 본질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 려 스웨 댄 사람의 국민성 이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누구나 자 

립해서 살아야 한다”는 철저 한 개인주의 사고방식 이 스웨 덴형 사회 

보장제도를 탄생시 켰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농돼를 경 험하 

지 않은 스혜 댄은 독립적인 자유농민이 많았기에 국민들은 일찍부 

터 개 인주의 사고방식을 습득했다. 여성의 자립도 이미 19세기부터 

활발하게 논의되 었다. 

스웨 벤은 엄 격 한  경 쟁사회 이 다. 개인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 일해 

서 소득을 얻고 자활해서 자아를 실현한다. 그 과정 에서 능력에 따 



라 소득이 결정되며 예외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 으로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아니다. 빈곤한 가정 에서 

태어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잠재능력 이 있는 

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공정한 기 회 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스웨 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영 향을  미 칠  수 없는 요인, 

즉 가정형편이나 성 별  때문에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 면  안 된다 

고 생각한다. 즉 ‘누구나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 을 기본으로 하는 

경 쟁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능력을 키우고 실제로 발휘할 수 있 

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 야  한다고 믿는다. 그 대전제가 보장되 

지 않는다면, 즉 가정환경 이 나  성 별  때문에 교육이나 고용에 불이 

익을 받는다면 개 인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 사회전체 

의 구조적 문제 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국 

민 개개인에게 기회의 평둥을 보장해주어 야 한다는 사고방식 이 뿌 

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개 인은 타인에 게 의존하면서 문제를 해결 

하고 경 제  · 사회 적으로 자립한 뒤, 개 인과 개 인이 상호연대하며 하 

나의 사회를 이룬다는 사고방식 이다. 

따라서 보육과 교육 및 의료비용은 지 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무상 

으로 제공한다 또 성 별에 관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 

고 가정 생활을 병 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 원 이  제공된다. 실업과 

질병과 같은 리스크도 개인의 책 임 이  아닌 경우가 잦기 때문에 사 

회 보험 의  형 태로 소득을 보장한다. 

기회의 평퉁이라는 점에서는 고령자복지도 마찬가지 이다. 가족 



의 간병에 매 달려 야  한다면 가족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고령자 

세대는 비 참한 노후를 보내야 한다. 따라서 고령자에 대 한  복지서 

비 스도 육아서 비스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책 임 지 고  제공한 

다. 가정장기요양의 경우 그 부담을 지 기  쉬운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 해서도 매우 합리 적 인  정 책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있다. 노력과 결과가 반드 

시 일치하지 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패해도 다시 경 쟁 할  수 있 

도록 도외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스웨 댄 사람들은 왜 고부담을 받아들일까?”라는 질 

문보다 오히 려 국민 개개인에 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나아가 인 

생의 재도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안정망을 충실히 정 비 하고 있으므 

로 높은 부담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경 쟁 한  결과 

의 평퉁이 아니라 경쟁의 무대가 되는 기회의 평동을 제공하는 것 

이 바로 스웨 덴의 사회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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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징써1 대 한  지출이 세계적으로 높은 스웨 멘이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거 시 적  측면과 미 시 적  측면을 살펴보자. 

1. 거시적 사회보장 급부수준의 국제비쿄 

사회 보장에 대 한  지 출을 GDP 대 비 로  비 교해보면 스웨 멘은 

29.4%(0ECD 평균은 20 .6%)로 18 .6%의 일본, 6 .9%의 한국과 비교 

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표 (5-1) 참조) . 유럽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사회보징L에 대한 지출이 큰 편이지만 스왜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세계 제1의 사회보장 대국이다 

지출 분야별로 보면 노령 연금이나 장기요양서 비스 퉁의 ‘고령’ 

그리고 현역층과 고령층이 함께 수혜를 입는 ‘의료’ 가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한다. 스웨 댄 사회보장의 특징은 질병 · 장애와 가족 · 육 

아애 대 한 보장 비중이 높다는 점 이다. 



톨홉톨l A백보장 급부비용의 국채비교(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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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시적 급부수준 

표 (5-2)는 세 대 별  수입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청 년독신세대는 

수입전체를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대학생 수당이 큰 반면, 자녀를 

가진 기흔 및 동거세대는 소득 자체가 늘어날 뿐 아니 라 아동수당 

이나 육아휴직수당처 럼 자녀로 인한 급부도 늘어난다. 모자세대의 

경우 근로소득은 줄지만 다OJ:한 수당으로 수입 이 늘어난다. 고령세 

대가 되면 연금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자, 배당 같은 자 

본소득의 비 율도 비교적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할 것은 마이너스 항목에 있는 세금이다‘ 스웨 

덴에서는 실업 · 질병 · 육아휴직 수당뿐 아니라 연금도 소득세 과 



l 근로소득 
口 자본소득 
口 연금 
口 £η|일영 수당 
디 실업수당 - 실영수당 육이흡직수당 
口 아동수당 · 대학생 수딩 
l 주핵수당 
l 생훨보호 
口 서담{시회보험료 미포횡) 

• 71타 

틀펠률l 째대롤 수입구성(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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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상이 되므로 고령세대도 연금의 급부액에 따라 지 방소득세를 

납부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 만 대부분의 국민이 평균 

31%의 지 방소득세를 정률숲휠로 납부하고 있다‘ 스웨 멘 국민들은 

이 세금을 생 애주기에 맞추어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서 비  

스에 대한 공평 한 대가로 생각한다. 



사회보장의 
기본적 사고방식 

+ 

t 충분한 사회보짙에| 사회부조는 아니다 

스혜 멘은 상대적 빈곤율이 상당히 낮은 국가이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 니  계수도 댄마크와 더불어 세 계에 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일본과 한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소득격차가 있 

는 나라들이다. 

스혜 댄의 소득격차가 낮은 이유를 저 소득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과 급부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 일반적 으로 복지나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저 소득층을 위 한  구빈책과 동일시하기 쉽다. 그러나 이 런  선 

업 견으로 스웨 멘의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스웨 멘의 

사회보장에서 생활보호 같은 사회부조(세재원에 의 해  일정한 소득수 

준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정 액 의  현금급여를 시 행하는 것)의 비중은 

극히 작기 때문이다 

앞서 스웨 댄의 사회보장제도를 정 책 영 역 별로 분류했는데 이제 

성 격 에  따라 분류해보자. 먼저 소득이 전과 현물급부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이 전은 직 접  현금으로 지 급하지만 현물급여는 서 비스 자 

체를 제공한다. 다음은 보장대상에 따라 니눌 수 있다. 모든 소득계 

층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산이나 소득조사를 통해 일부 저소 

득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분류할 수 있다. 또 급부가 정 액으로 

지불되는지 소득에 비 례해서 지 불되 는지 에  따라서도 구별이 가능 

하다 

이 상의 기 준을 정 리하면 스웨 덴의 사회보장제도는 표 (5-4)처 럼  

크게 네 항목으로 분류된다. 전체 사회보장지출에서 각항목이 차지 

하는 비율(2007년)을 괄호 안에 표시 했는데 생활보호를 비롯한 사 

회부조는 4%에 지 나지 않는다 스웨 덴의 사회보장은 오히 려 사회 

서 비스인 현물급부와 사회보험에 의 한  소득비 례 형 의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실 행된다. 이 런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 져  있지 않다. 

사회부조의 비 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자산이나 소득조사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호 하는 사회보장 정 책 이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들 

정책으로도 보호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진, 정 말  구제해야 할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지 원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사회서 비스의 현물급부 

는 주민 한 명 한 명 의  생 애주기 에 맞추어 육아나 학교교육, 의료나 

고령자복지 · 장애자복지서비스를 무료, 혹은 소액의 자기부담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회평동을 보장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정 액의 소 

득이 전을 통해 직 접 적 인  현금 지 급으로 보완한다 



률홉힐l 스쩨덴 사회보장지도의 떼 7홈 
(1) 사회보힘에 의한 소득비례형의 소득01전(36%) 

어떤 이유로 일할 수 없는 경우의 소득보장 일힐 때 소득에 비례(전 국민 대상) 

예; 실업보험*1, 질병보험, 육아휴직보힘, 소득비례연금 「 날빼 T 사회로형료 

(2) 사회서비스의 현물급부(55%) 

국민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무료 혹은 소액의 자기부담으로 제공해서 기회의 평등을 보 

징(전 국민 대상) 

예 보육 • 학교교육 · 의료 고령자복지 

(3) 정액의 소득이전(4%) 

X뼈부앙세대나 대학생과 같이 특정범주에 속하는A밤탤|게 일정액을 급부 사회서비스의 현 
물급부를 통해 기회평등의 보장을 보완(전 국민 대상) 

예· 아동수당, 앙육비 보전, 대학생수당 캘월 수 를갱 

(4) 사회부조에 의한 소득이전(4%) 

(주) 월호인의 슛자는 시회보장지홍 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1: 실업보험은 임의가입이며 실업보험기금은 노동조합이 관리하지만 재원의 대부문온 사회보험료로 보전된다 

•2: 대학교육온 간호사교육 둥율 제외하언 국가의 관힐Of며 국세가 재원이다 

•3: 생활보호는 지방세, 최저보장연금과 추택수당은 국세에 측한다 

한편 사회보험에 의 한  소득이 전은 소득이 높으면 급부도 높아지 

는 소득비 례 형 이다. 실업이나 질병 때문에 소득이 갑자기 줄어도 

기존 생활수준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 한  배 려 인  것이 

다. 소득비 례 형 이므로 소득이 낮으면 급부액도 줄어든다 가능한 

소득이 높은 직 종에 취직하는 것이 높은 급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산층 



과 고소득층의 지지도 유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 리 하면 스웨 덴의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저 

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흘적 시 책 이  아니 라 모든 국민에 게 기 

회 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 한  보편적 정 책 이다. 대부분의 소득이 전 

(현금급부) 시 책 이  소득이 높을수록 이 익을 보는 소득비 례형이라는 

점도 큰 특정 이다. 

2. 일하지 않는 자, 부자 될 수 없다 

소득이 전 전체의 8할이 소득비 례형 사회보험급부다 이는 실업 

수당, 질병수당, 육아휴직수당, 산재수당, 공적 연금의 소득비 례부 

분과 유족연금으로 구성된다, 이 재 원은 사회보험료인데 다음 장에 

서 자세히 설명하겠지 만,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피고용자에 게  지 

불하는 임금에 비 례해서 국7}에 납부하며 요율은 31 .42%(2010년) 

의 정률 부담이다. 자영 업자는 사업 이 익  중에서 자신의 임금으로 

산출한 금액의 28 .97%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 모든 소득계층에 

거 의  같은 요율이 적용되 는 평 등한 부담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 

보험료로 납부히는 금액도 커 진다 따라서 실업 이 나  질병 혹은 상 

해를 입 었을 때 ,  혹은 노후에 종전급여 에 따라 급부를 받을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다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일하지 못하게 되 거 나 급여가 없어 

지면 그때까지 높은 임금에 걸맞은 생 활수준을 유지하던 사람은 급 

격 한  생활조건의 변화를 겪 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결여된 소 



득 보전’ 을 원칙으로 하고 종전급여에 비 례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동시 에 이는 일하지 않거 나 급여가 적은 사람은 최 저 한의 급부수 

준에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 미 한다. 노력하지 않거나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스웨 덴 정부는 그들만을 대상으로 한 중점적 인  사회 

부조를 시 행함으로써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경 

쟁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저소득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 같은 

사회부조 정 책은 근로 인센티브를 떨어뜨릴 위 험 이  있다. 일례로 

소득이 월 100만 원 미 만인 사람에 게 생활보호로 100만 원이 안 되 

는 부분을 국가가 보전하면, 월 50만 원을 버 는  사람은 소득을 10만 

원 늘려도 생활보호 급부만 10만 원 감액될 뿐 아무 이득이 없다 

즉 추가소득인 10만 원을 전액 세금으로 내는 셈 이다. 

이 러 한 문제점 때문에 스웨 덴 정부는 사회부조보다는 소득비 례형 

의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실업이나 질병 , 노후 동의 리스크에 

대처하려 한다. 하지만 그러려 면  가능한 많은 시람들이 노동시징에 

참가해서 소득을 얻고 자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실업률을 

낮추고 취 업 률을  올려 전업주부나 장애인과 같은 취업 취 약계층을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수용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지 금까지 사회보험급부는 종전 소득에 비 례 한다고 설 명 했지 만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비 례는 아니다. 급부액에 상한이 있 기  때문 

에 소득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 급부액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런 



데도 급여에 비 례 한  금액을 사회보험료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고소득자들에 게는 사회보험료의 일부가 사실상 세금인 셈 이 다. 하 

지 만 사회보험 제도에도 소득계층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필요하다 

는 인식 이 국민 사이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 고소득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보험료에 비 례해 혜택을 받지 못해도 정률로 사회보험료 

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는 급부액의 상한선이 평 균  임금인상율을 따라가지 

못해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상한선의 제 한에 걸려 소득에 비 

례 한  급부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문제가 되 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은 소득비 례’ 라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다. 이 때문 

에 상한선을 어 느 수준까지 인상하느냐가 선거 때마다 쟁 점 으로 떠 

오른다. 몇 년 전 상한선 자체를 폐지하고 제한 없이 급부하자는 여 

론이 있었는데 그 정 책을 주장한 사람이 다름 아닌 사회 민주당의 

전직 사회보험장관이 었다니 , 흥미로운 이야기 다. 

3. 소득비례 사회보장제도 

그러면 소득에 비 례해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 무엇이 있을 

까? 대표적 사회보장급부인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질병수당, 산 

재수당을 살펴보자. 

-"!어A다 2 닙一「。 

실업수당은 실직한 후 200일 동안은 종전급여의 80%가 지불되 



고 이후 100일까지는 70%로 감액된다. 통상은 300일 만에 급부가 

끝나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150일 동안 급부 

가 연장된다(급부액은 종전급여의 70%) . 단 모든 경우 급부액에 상한 

선이 있으므로 전부가 80% 휴은 70%의 금액을 받지는 못한다 급 

부액의 상한은 일당 680크로나(월 금액 14 ,960크로나)이다. 앞서 설 

명 했듯이 이 상한선이 자주 개정되지 않아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점 이  문제가 되 었고 2010년 9월 총선거 에서 많은 정 당이 상한선 인 

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최저보;�급부액도 정해져 있어서 , 종전소득이 적은 실업자 

도 일당 320크로나(월 금액 7040크로나)의 급부를 받을 수 있다. 실 

업 수당의 급여 자격은 실업까지 121R월간 중 6개월에 월당 최 저  80 

시 간  큰무, 혹은 연속되는 6개월 동안 월당 최 저  50시간, 합계 480 

시간 근무이다. 단 실직할 때까지 최 소한 121R월 전일제로 일한 경 

우이며 121H월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전일제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비율에 따라 최 저 급부액 이 감액된다.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은 480일 (휴일에도 급부가 있으므로 총 16개월) , 즉 1 

년 4개월이다. 이중 최초 14개월은 종전 급여의 77 .6%가 급부된다.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있어서 일 당  914크로나, 월 금액으로 27,419 

크로나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전의 급여가 낮거나 일하 

지 않았던 경우에는 최 저 보장 급부액이 일당 180크로나, 월 금액으 



로는 5400크로나를 받는다. 그리고 남은 3개월의 급부액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게 일당 180크로나의 일정 액 이  지불된다. 

전체 i61TI 월  급부기간 중 2개월은 부부 사이 에 수급권을 자유롭 

게 양도할 수 없어 모친 혹은 부친이 육아휴직을 받지 않으면 급부 

도 받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더 많은 아버지 들에 게  육아휴직을 받 

게 하기 위 한  기간배당 제도이므로 아버지 쿼터’ 로 불린다. 단 이 

제도의 문제점 은  i61TI월의 급여 기간 중 나머지 3개월은 소득에 상 

관없이 일률적으로 일당 180크로나밖에 지불되 지  않으므로 2개월 

분의 수급권을 포기하는 아버지 가  많다는 것 이 다. 

따라서 마지 막 3개월도 소득에 비 례해서 급부액을 적용하든지 , 

i61R월의 급부기간을 OJ:분해서 부친과 모친에 게 할당해야 한다는 

의 견이 있다. 현재 중도보수정권은 그와는 별도로 2008년부터 ‘평 

등보너스제도’ 를 도입 했다. 육아휴직의 취득일수를 부부가 함께 

할수록 보너스가 지 불되는 구조이다. 소득비 례 형 의  급부가 실시되 

는 1 31TI월 동안 남성 이 아버지 쿼 터 인  2개월에 1 개월씩 추가로 육 

아휴직을 할 때마다 3000크로나의 세 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가 각각 6개월 반씩 취득했을 때 최 대  13,500크로나가 공제액이다. 

앞서 설명 했듯 스웨 벤의 사회보험급부는 소득비 례 형 이 므로 급부 

액을 늘리기 위 해  일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는 인센티브가 작 

용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 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취 업 해서 급여 

소득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해도 최저보장액 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정규직에 취 직 해서 어 느  정도 수입 이 안정될 때까지 출산을 미루려 



는 부부가 늘어났다. 스웨 벤의 출산율은 현재 1 .9를 넘었지 만  경 제  

위 기 가  닥친 1990년대에는 1 .5까지 떨어졌다. 당시 청년층 고용상 

황이 악화되어 2 세  계획을 미룬 부부가 많았기 때문이 다. 

질병수당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직 장에 나가지 못하면 결근 다음날부터 질 

병수당이 지불된다(첫날은 무급) 이틀부터 14일째까지는 고용주의 

부담이고 급여 액은 급료의 80%, 보름 이후는 사회보험사무소가 인 

계하는데 이 경 우  급료의 77 %의 급부를 받는다. 사회보험청 에서 

지불하는 최 대 급부액은 일당 685크로나(114,000원) , 월 20,564크로 

나(344만 원)이 다-

실업자나 자영 업자, 육아휴직수당이 나 임신수당의 수급자는 고 

용주가 없기 때 문에 이틀째부터 사회보험소가 급부를 실시 한다. 

의사의 진단서 제출은 8일째 이 후부터 필요하며 고용주나 사회보 

험사무소는 이 진단서를 바탕으로 8일째 이후의 병 결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질병수당의 급부를 실시 한다- 병 결이 4주 이상 계속되면 

고용주와 본인이 협 의 해서 재 활계 획 을  세우고 직 장복귀를 위해 노 

력한다. 

최 대급부기간은 364일이지만 상태에 따라 그때까지 복귀 가 어 려  

울 수도 있다. 만일 그 시 점 에  입 원중이거나 집중치 료를 받고 있다 

면 질병수당은 최 대  550 일 (약 1년  반)까지 연장된다. 급부액은 과거 

급여의 72 .8%로 감액된다. 치료 후 집에서 요양할 때는 장기질병수 



당(최퇴직수당이라고 불리기도 했다)이 지 급된다. 급부액은 사회보 

험 청 이  산출한 예"J-급여 액 (아프지 않고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액) 

의 64%로 결정된다- 과거에 일한 적이 없거나 급여 가 적 었다면 최 

저 보장급부액인 월금액 8480크로나(142만 원)가 지 급된다. 

산재수당 

근무 중 사고나 노동환경 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한 질 병 ,  외상 등으 

로 인해 업무 능력 이 저하되고 소득이 감소된 경우, 산재보험 수당 

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노동재해가 없었을 경 우  예상되는 급여와 

현 재  급여 의 차액으로 지급액의 상한은 연간 318,000크로나(약 

5500만 원)이 다. 

공적연금 

공적노령 연금은 소득비 례연금과 최 저보장연금으로 이루어진다 

스웨 댄의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이후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유족연금 

한 가정의 생 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사%렉면 피 부양자는 유족연 

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경 제환경 변 

화에 대응하기 위 한  유족연금, 배우자에 대 한  유족연금 등 세 종류 

가 있다 

우선 자녀에 대 한  유족연금은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의 생활 



을 보장하기 위 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 급된다. 18세가 

되어도 의 무교육이나 고교교육을 받고 있다면 최장 20세까지 수급 

할 수 있다. 지급액은 사망한 부모가 그때까지 저축한 공적연금의 

연금권(65세 이 전에 사망했다면 65세까지 저축했을 예측 연금권)을 바 

탕으로 결정한다. 사망자의 종전소득에 따라 급부액이 달라지는 것 

이다. 일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낮았다면 자녀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하기 위 해  최 저보징ι금액인 월 1413크로나(236,000원)가 지 급된다.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족연금은 사후 121R월간 배우 

째게 지급된다. 세 대주 사망으로 소득이 없어져 발생하는 가계위 

기 에  대처하기 위 한  연금이다 지급액은 자녀유족연금과 마찬가지 

로 사망한 사람의 연금권(및 그 예측)에 따라 결정되며 최 저 보징L금 

액은 월 7526크로나(126만 원)다. 

마지 막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은 여성이 남편의 소득에만 

의존하던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로 여성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 

성 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과세나 연금이 부부단위에서 개 인단 

위 로  바뀌자 필요성 이 사라져 1990년 폐지되 었다 현재도 1989년 

말 이전에 결혼한 부부의 아내에 게는 수급권이 있지만 아내 본인이 

취 업해서 공적 연금의 연금권을 저축한 경우 본인의 연금 급부액에 

따라 유측연금의 급부액이 감액된다. 

노사협g때| 바탕을 둔 부기적보험 

지금까지는 정부가 관리 하는 공적사회보험제도를 살펴보았지만 



스웨 멘에는 이와 별도로 단체협 약에 의 해  고용주가 부가적보험제 

도에 가입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피 고용자의 8∼9할이 부가적보험 

의 혜택을 받고 있다. 

부가적보험의 규정은 업종이나 직 능별로 체결된 단체협 약에 따 

라 다르다. 공적 사회보험에서 규정된 상한을 넘어도 급여에 비 례  

해 급부를 받는 보험 이나, 종전급여의 8할로 규정된 급부를 9할로 

인상하는 보험도 있다. 일례로 공적 육아휴직수당은 급여의 77 .6% 

를 지급하지만 급부액 상한이 있어 고임금 노동자의 경우 급여에 

비 례한 급부액을 전부 받지는 못한다. 그때 부가적보험을 통해 상 

한선을 넘어도 일정한도 내에서 급여에 비 례한 수당을 받을 수 있 

다. 공적 실업수당은 종전급여 의 80%를 최 초  200일 동안 지급하지 

만, 부가적보험을 통해 급여의 10%를 추가로 지 급받을 수 있다. 

4. 최저보장수준으로 한정하는 복지제도 

대부분의 소득이 전은 종전급여에 따른 소득비 례형의 사회보장급 

부에 속한다. 그렇다면 급여가 낮거나 일하지 못해 아예 급여가 없 

는 사람들은 어 떻 게  할까?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사회부조이다 앞서 설명한 실업수당이나 육아휴직수당, 장기 

질병수당에도 이 런  이들을 위 한  최 저 보장급부액 이 있다. 그 밖에 

주택수당과 생활보호가 있다 고령자를 위 한  사회부조는 연금항목 

에 서 자세히 살펴보자, 

주택수당과 생활보호는 소득비 례 형 의  사회보험급부를 수급할 자 



격 이  없거나, 자격은 있지만 소액밖에 받지 못해 생활이 어 려운 저 

소득층을 지 원하기 위 한  것이다. 주택수당은 주거비 의  일부를 국가 

가 대신 부담하는 항구적 지 원이며 생활보호는 주거비를 제외한 생 

활비 일부를 자치단체인 코윈이 부담하는 일시적 지 원이다. 

주택수당 

소득수준이 낮아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 려 운  사람이 가장 먼저 신 

청 하는  것 이  주택수당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임 대료 등의 주거 

비 지불 보조가 목적 인 제도이다. 자녀가 없는 청년(18세 이상 28세 

야하)을 대상으로 한 주택수당과, 18세 미 만의 자녀를 가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수당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주거의 크기 , 소득, 

자녀수에 따라 수당이 지불된다 

일례로 자녀가 없는 청년이 월임대료 3600크로나(60만 원)인 연 

립주택에 사는 경우, 자본소득을 포함한 연수입 이 40, 100크로나 이 

하라면 청 년대상 주택수당의 최 대급부액인 월 1 100크로나(184 ,000 

원)가 지 급된다. 연수입 이 3600크로나씩 늘어날 때마다 주택수당 

은 100크로나씩 감액되 어  연수입 77 ,000크로나(약 1300만 원)를 넘 

으면 주택수당 수급자격 이 없어진다. 부부나 동거세 대 의  경우 둘 

의 합계소득이 94 ,000크로나(1570만 원)를 념으면 수급자격을 상실 

한다 

임대료에 따라서도 급부액이 다르지 만 월 3600크로나를 초과하 

는 금액은 지 급액 산출시 고려하지 않는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세대가 월 임대료 5000크로나(84만 원)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부부나 동거자 각각의 소득(모자 및 부자가정은 

본인 소득)이 연 58 ,500크로나(970만 원)를 념을 경우, 둘의 소득합 

계 (모자 및 부자가정은 본인 소득)가 117 ,000크로나 미 만(약 2000만 

원)이면 월 2800크로나(47만 원)를 지급하지 만 그 이상이면 6000크 

로나가 늘 때마다 100크로니찍 감액되 며  연수가 279 ,000크로나(약 

4700만 원)를 넘기면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자녀가 있는 세대의 경우도 청 년세대와 마찬가지로 임 대료 금액 

에 상한이 있다. 자녀가 둘일 때 월 5900크로나까지 급부액이 비 

례 해서 늘어 나지만 임대료가 그 이상이 라도 급부액은 늘지 않는 

다. 또 한부모세대나 부부세대나 관계 없이 세 대 의  연수입 에 따라 

급부액이 정해지므로 자연스럽 게 한부모세대가 더 많은 급부를 받 

게 된다. 

2009년 지급실적을 보면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 중 주택수당을 

받는 사람은 39,000세대이며 지 급액 평균은 월 730크로나였다(수 

급자의 임대료 평균은 3470크로나) , 자녀가 있는 세 대  중 144 ,000세대 

가 주택수당을 받았으며 지 급액 평균은 월 1880크로나였다(임 대료 

평균은 5360크로나) 이 중 85 ,000세대는 모자가정 , 7500세대가 부 

자가정 이기 때문에 주택수당은 소득이 낮은 모자 및 부자가정에 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스워l 덴의 

18세 이상 65세 미 만의 세 대수는 약 300만이므로 주택수당의 수급 

률은 약 6J%이다. 



생활보호 

주택수당이 저소득층에 대한 호다적 지 원 인  데 반해 생 활보호는 

어 디까지나 일시적인 지 원이므로 정 부는 장기간의 급부를 피하고 

취 엽 이 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가시켜 가능한 빨리 자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생활보호를 신청하려면 우선 신청자가 자활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일할 수 있다면 공공직 업 안정소에 동록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사회보험급부나 수딩에 대 한  신청 

자격 (질병급부, 주택수당, 아동수당 둥) 이 있다면 우선 그것들을 신청 

하고 자활을 시 도해야만 한다. 이 처 럼  생활보호의 급부에는 다양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생활보호의 목적은 모든 국민에 게  적 정  생활수준’ 을 보;핸}는 

것이다 사회 청 이  매년 ‘적정 생활수준’ 의 기준을 제시하면,  각 코 

윈은 그를 바탕으로 독자적 인 수준을 규정해 주택수당을 제외한 각 

종수당이나 소득의 합계가 그에 미 치 지  못하는 세 대 에 게  부족분을 

생 활보호수당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스웨 멘에서 일 년 이상 거주하 

고 있는 18∼64세의 사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보호는 차 

후 설명 하겠다. 

’적 정 생활수준’ 의 기준은 개인 생활비’ 와 ‘세대 전체 생활비’ 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생활비’ 에는 식 비 ,  피복비 , 취 미 생활 동이 포함 

된다- 한편 ‘세대전체의 생활바’ 에는 난방비나 주거유지 비 ,  신문 · 

전화 ·TV 수신료 등이 포함되어 세 대  구성원수에 따라 계산된다. 사 



회 청 에서 제시하는 기 준에 따르면 무자녀 독신세대는 월액 3680크 

로나(61만 원) , 부부나 동거로 유아(7세) 한 명 의  자녀가 있는 세대는 

8180크로나(137만 원) , 유아와 아동(10세) 두 자녀가 있는 세대는 

10 ,460크로나(175만 원) ,  모자 · 부자가정에서 유아가 한 명 인  경우 

는 5670크로나(95만 원) ,  유아와 아동 두 자녀가 있는 경우는 8330 

크로나가 ‘적정 생활수준’ 을 위 한  생활비로 인정하고 있다. 

임 대료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임 대료는 주택수당으로 지 원하지 만 임 대료 전액을 지 원하지는 않 

으므로 부족분은 생활보호수당에 추가하게 된다. 전기료나 통근비 , 

화재보험이나 실업보험 의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뭔은 실비를 생활보호수당에 추가하고 있다, 

2008년 중 적 어 도  한 달 이상 생활보호수당을 수급한 적이 있는 

세대는 182 ,200세대로 전체 세대의 6 .1%에 해 당한다. 평균 수급기 

간은 6 . 1개월이며 수급 1세대당 월평균 수급액은 7200크로나였다. 

수급자 연령을 살펴보면 19--30세가 전체 수급자의 39%를 차지하 

는 등 청년세대의 수급자 비율이 높다. 모자가정은 전 수급세대 의  

16%로 5 세 대  중 1 세 대가 생활보호급부를 받고 있다 



스웨 덴의 연금제도 

+ 

소득비 례형의 사회보험급부에서 가장 큰 지출규모를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공적연금제도이다. 스웨 덴의 연금제도는 우리 에 게  시 

사히는 닙까 매우 크다. 

1. 수입이 많을수록 수말섹이 늘어나는 소득비례연금 

스웨 덴의 연금제도도 옛날에는 일본처 럼 급부수준이 미 리  정해 

진 확정급부형이었지 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재정의 유지에 

불안이 커졌다. 결국 1990년대 근본적인 연금제도개혁을 위 한  논 

의 가  시 작되 었다 그 결과 몇 번의 의 회 결정을 거 쳐  대 담한 개정이 

이루어 졌고 10년 가끼운 세월이 흐른 1999년 마침내 신연금제도가 

출발했다. 

신제도의 공적 연금은 현역시절의 급여소득 합계에 비 례해 급부 

액이 정해지는 소득비 례 연금ink。mstpensi。n과, 소득에 비 례 할  뿐 아니 

라 스스로 선택한 운용 실적에 따라 급부액이 정해지는 적 립연금 



premiepensi。씌로 나누어 진다. 연금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 

소득자를 위 해서 는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최 저 보험 연금garantipens1。n 

제도가 마련되 었다. 

소득비 례연금과 적 립연금은 급여소득에 따라 국7까 징수히는 

연금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보험요율은 급여의 18 .5%에 해 당하 

는 금액으로 이 중  16%는 소득비 례연금의 기금으로 활용되며 국가 

가 부과眼課방식으로 운영한다. 남은 2 .5%는 개 인마다 적 립되 어  스 

스로 운용히는 적 립연금이 된다 국가는 과세율을 18 .5%로 고정하 

고 더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국민에 게 약속했다. 따라서 앞으로 자 

신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얼마인지 정 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정 

기 여 형  연금제도로 불린다. 

하지만 보험요율을 고정하면 운용실 적 이 나  경제성장, 나-<'>}가 인 

구증감이나 고령화의 진행속도에 따라 퇴직 후의 급부액이 변화할 

리스크가 동반된다. 

공적 연금기금은 제1기금, 제2기금, 제3기금, 제4기금, 제6기 금이 

있고 정부가 정 한  운용목표 아래 각각 독립해서 운용된다. 제1기금 

부터 4기금까지는 국내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데 반해 , 제6 

기 금은 성장이 기 대되는 중소기업 에  투자하기 때문에 벤처 캐피털 

의 역 할도 하고 있다 공적 연금기금이 운용하는 소득비 례 연금은 부 

과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그해 징수한 보험료는 그해 지불할 연 

금에 충당된다. 약 4년 치 연금액에 상딩하는 적 립금 완충기금이 

준비되어 있다. 다른 한편 보험료를 납부핸 개인별로 개념상의 



연금구좌가 마련되어 보험료의 지 불에 따라 연금권(연금 포인트)이 

저축된다. 어 느  세대가 연금수급 연 령 에  달하면 국가가 그 연금권 

에 비 례하는 형 태로 연금급부액을 결정 한다. ‘명목확정 기여방식 

N。n。띠l Defined c。ntributi。n System, NDC’ 이 라고 불리는 방식 이다. 

보험료가 급여소득에 비 례하므로 수령 연금액도 현역시절 급여 

에 비 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불황이 장기화하거나 고령화 진행속 

도가 뻗 경우에는 기금에 매년 수납되는 보험료와 지불되는 연금 

액의 균형 이 무너진다 이런 경우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 

동적으로 제동이 걸려 연금액이 감액된다 바로 ‘급부 자동조정장 

치Automatic Balance Mechanism’ 이라는 구조이다. 

이 장치 덕분에 연금재정 자체는 절대로 파탄할 수 없게끔 설계 

되 었다. 신연금제도가 시 행된 뒤 스워l 멘 경 제는 순조롭게 성장했고 

출생률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 고  있으므로 현재 신연금제도에 대 

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두럽다. 그러나 2008년 금융대불황£로 주 

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연금재정 의  균형 이 깨졌고 2010년부터 수년 

간은 ‘급부 자동조정장치’ 가 작용해서 연금액이 감액되었다. 스웨 

멘 정부는 연금수급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 해  감세조치로 대응할 

수빽l 없는 처 지 이 다. 경제성장과 고령화의 속도가 변화핸 와중 

에 스혜 멘 정부가 공적 연금에 대 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보험료 중 적 립연금에 충당되는 나머지 2 .5%는 소득비 례연금과 

는 별도로 마련된 각개인의 연금구좌에 저축되 고  스스로 운용처를 



선택할 수 있다. 운용처는 연금청의 인가를 받은 투자신탁펀드(대 

부분은 민간금융기관이 관리 )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펀드 수는 

2009년 말 시 점 으로 777종류나 된다. 국채처 럼  리 스크가 적 은 지산 

에 투자하는 펀드부터 국내 및 외국 여 러  업종의 주식 에 투자하는 

펀드까지 다Ocf하므로, 기 대수익과 리 스크의 균형을 맞추면서 스스 

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지산이 증감하며 연금 

수급이 시 작되 면  소득비 례형 연금(앞서 말한 16%의 부분)과 합산해 

서 지급된다. 

스스로 선택하기 어 려 운 사람들을 위 해  국가에 적 립연금의 운용 

도 맡기는 기 본선택사항도 준비되 어  있다는 시실은 상당히 흥미롭 

다. 그럴 경우 소득비 례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기금(제1 ∼제4기금 , 제6 

기금)과는 별도로 제77]금이 실행된다 스스로 펀드를 선택하지 않 

고 국가에 운용을 맡기는 사람은 현역세대의 4할에 달한다. 이 부 

분의 연금은 지 금까지는 세 대를 불문하고 하나의 기 금으로 통합 운 

용되 었다. 기 금에서 차지하는 주식비율은 82%이 지 만  2010년 5월 

부터 는 세 대 별로 구분해서 55세 미만 세대에는 주식 100%에 의 한  

고수익 · 고위 험으로 운용하고, 55∼75세가 될 때까지 주식 비율을 

매 년  약 3%씩 줄여가서 75세가 된 시 점 에서 주식과 채 권  비율이 반 

반이 되는 식 으로 세 대마다 다른 운용법을 적용하게 되 었다. 

이 처 럼  소득비 례연금도 적 립연금도 경제나 인구동태 , 나아가 운 

용질적에 따라 급부액 이  크게 변동할 기능성은 있지만, 장래 어 느  

정도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해서 연금수급권을 가진 18세 



이상의 전 국민에 게 우편으로 통지된다. 봉투가 오렌지 색이어서 

‘오렌지 레터’  라고 불린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1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스웨 덴의 공적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을 지 

정하지 않는 ‘에 이지프리 age free 연금’ 으로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 

려는 의도로 제도가 설계되 었다. 

실제 국민들이 받는 연금액은 어 느  정도일까? 현역시절의 급여 

소득 합계에 따라 다르지 만 기준 사례를 살펴보자. 2009년 65세가 

되어 연금수급을 개시한 사람의 평 균수급액은 월 10,199크로나(170 

만 원)다. 현세대의 피 고용자 평 균  월수입 인 24,000크로나(400만 

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금액에는 소득비 례형 연금과 적 

립연금, 최 저보장연금까지 포함되 지 만  전체연금수급액 중에서 최 

저보장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 미 만이 다. 

2. 저소득층의 안전망인 최저보ε뻗금 

스웨 벤의 연금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현역시절의 소득이 적 었  

기 때문에 소득비 례연금이나 적 립연금의 수급액이 적은 사람을 지 

원하는 최 저보장연금이 다. 소득비 례연금과 적 립 연금의 수급액 이  

일정수준에 미 치 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보충해준다. 그 최 저 보장수 

준은 독신자는 7526크로나(126만 원) , 부부 및 동거세대는 1 인당 

6713크로나(1 12만 원)로 규정되 어  있다. 재원은 연금보험료가 아닌 

국세로 충당한다, 

소득비 례 연금은 61세 이상이 면  수급개시연령을 선택할 수 있지 



만 최저보장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또 16세 이상 64세까지 

40년 동안 스웨 덴에 거주한 사람에 게만 전체금액 이  지급된다- 단 

1976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25세부터 64세까지 40년간이다. 

현역 시 절에 외국에서 살거나 이 민  혹은 난민드로 스웨 멘에 이주 

해 거주기 간이 30년밖에 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 금액의 4분의 3이 

지 급된다. 단 최 저  3년은 스웨 멘에서 거주해 야  최 저보장연금을 받 

을 수 있다.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모국의 거주 기간 중 일부가 

가산되 기도 한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 최 저보장연금을 받는 

비 율은 현재 43%에 달한다. 최 저 보장연금은 소득비 례연금과 적 립  

연금의 부족부분을 메우기 위 한  것이므로 대부분 소득비 례연금 · 

적 립연금과 함께 급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도 문제 점이 있다 소득비 례 연금의 급부액은 현 

역세대의 평균임금 신장률에 따라 조정되는 ‘임금연동제’ 이지만 최 

저 보장연금은 물가의 신장률에 따라 조정되 는  ‘물가연동제’ 를 따 

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승하므로 임금 신장률은 물 

가 신장률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즉 세월이 흐를수록 최 저  

보장연금이 보장하는 급부액은 소득비 례 연금의 일 반  급부액과 격 

차가 벌어져 언젠가는 현역세대의 급여수준이 나 소득비 례 연금의 

평균적 인  급부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만 보장받게 된다. 그래도 

물가상승에 따라 최 저보장금액은 인상되므로 현시 점 의  소비수준을 

유지 할 수는 있지만, 연금제도가 횡택 소득격차를 확대시 킨다는 문 



률홉련l 스해렌의 연금지묘 

1 0,847크로나 

9611크로나 

7526크로나 

6713크로나 

부부 · 동거(1인당) 
최저보징연금 

매월급부액 4028크로나 4452크로나 9611크로나 1 0,847.크로나 

(주) 표때서 알 수  있돗이 최저보징수준은 항상 일징하지는 않고4,000크로나톨 넘는부근에서 약간 상융한다 이는 구 
연금쩨도와의 정합성(훌合함}율 유지하거나 근로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도륙 하기 위해서다 

제에 스왜 멘 정 부가 어 떻 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결국 이 최 저보장 

연금의 제도설계에도 ‘빌하지 않는 자는 풍족해질 수 없다” 는 이념 

이 관철되 고  있는 것이다-

3. 보험료 미납이 없는 통산연금 

스웨 멘에서는 연금보험료의 미납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금 

권은 급여소득에 따라 가산되고 연금보험료도 급여소득에 비 례한 

금액을 국가가 징 수한다(급여의 18 .5%) . 급여 에서 원천징수되므로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급여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금권이 가산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도 없으므로 미납문제 

도 없다- 국가가 일원적으로 관리하므로 이 직 할  때 연금의 연결통 



산 문제가 생길 걱 정도 없다. 

이 전의 연금제도에서는 현역시절에 30년 일하면 전액의 수급자 

격 을  얻고 그 수급액은 소득이 가장 높았던 15년간의 소득에 기반 

해서 계산된다. 그 때문에 그 15년간 이외에 얻은 급료는 연금의 

급부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소득이 높은 해가 이 미  15년 있으면 

31년 이상을 일해도 급부액에 영향을 미 치 지  않았다. 반면 신제도 

에서는 현역시절의 급여소득이 1크로나까지 모두 계산되 어  연금권 

이 가산되기 때문에 근로로 얻을 수 있는 이 점 이  구제도보다 현저 

히 커졌다(단 급여소득 중 일정액을 넘는 부분은 연금권을 산출할 때 고 

려되지 않는다 2010년은 이 금액이 연 383 ,250크로나〔6400만 원〕로 설정 

되었다), 

스웨 덴의 연금제도는 청년기에는 강제로 구입해 야  하지 만 노년 

기 에는 해지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상품이며 유리 한 저축수단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많은 금액을 적 립하기 위해 자 

신의 소득을 높여서 신고하는 경 향까지 있다고 한다 자영 업자도 

자신이 신고한 소득에 따라 연금권이 가산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 

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도 낳고 있다. 

또 순수 급여소득뿐 아니라 질병수당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 

보험급부도 연금권 산정의 기초가 된다 나ο}가 육아휴직 중인 사 

람, 특히 여성을 배려한 조치 가 마련되 어  있다. 육아휴직수당은 최 

대라도 종전급여의 77 .6%밖에 급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금액 

을 연금권 산정의 기초로 하면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사람(대부분 



남성)과 비 교해서 ‘ 연금권이 줄어든다. 그 때문에 육아휴직 중이 면 

종전급여의 100%를 연금권 산정의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 대학생수당 지-체가 소액이므로 그 138%가 

연금권 산정의 기초가 된다. 이들 사회보험급부나 대 학생수당에 대 

해서는 수급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펼요가 없으므로 사실상 국 

7까 보험 료를 보전하는 셈이다. 

4. 페이지프리’ 연금제도와 고령자의 취업촉진 

다음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에 이지 프리 의 측면을 살펴보자 구 

제 도에서는 수급개시 연 령 이  65세 이 었지 만  신제도에서는 61세가 

지 나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65세 이 전에 수급을 개시하면 매월 

수급액이 감액되 고  뒤 로  연기할수록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단 증액 조치는 70세까지 이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 급여소득에 따라 고용주가 연금보험 

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연금권이 65세를 넘어도 계속 증가하고 그만 

큼 장래 연금수급액에 깎1된다. 일하는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 

는데 , 이때는 전액의 2분의 1 ,  4분의 1처 럼  수급액을 결정할 수 있 

다 반면 일하는 동안은 연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일히는 동안 수급액을 감액하거나 수급을 중지하면 그만큼 장래 

수급액이 늘어난다. 70세까지 일한 다음 연금수급을 개시하면 연기 

한 만큼 수급액이 늘어나는데다 65 ∼70세까지 고용주가 납부한 연 

금보험료에 따라 연금권이 늘어났으무로 매월 수급액이 다시 추가 



되 어  이중으로 이득이다. 이 러 한  장치는 더 오래 일하는 인센티브 

가 연금제도 속에 포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시 행하는 고령자의 취업촉진책은 그뿐만이 아니다. 고용 

주에게도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이 점 을  제공한다. 65세 

이상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전액이 아니라 약 3분의 

1 ,  즉 사회보험료 중 연금보험료 해당분만 납부하면 되 기  때문이 

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종업원의 실질 인건비가 낮아져 고용주측 

이 그들을 채용하기 쉬워진다. 65세 이상의 자영 업자에 게도 동일한 

조치가 있으므로 고령자의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반면 일본이나 한국은 재직자노령 연금 제도가 있어 근로로 인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이  감액되는 구조이므로, 스웨 멘 

같은 에 이지프리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5. 전체상을 파악하는 ‘나의 연금’ 서비스 

공적연금과는 별도로 노사 간 단체교섭 에 의 해  마련되는 협 약연 

금도 있다 고용주가 연금보험료를 지 불하고 민간 혹은 노사가 공 

동으로 설립한 관리 기 업 이  운용한다 업 계나 직능에 따라 조건은 

다르지 만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을 중심드로 대부분의 피고용자가 

가입하고 있다. 공적 연금의 보험료가 급여의 18 .5%인데 반해 협 약  

연금의 보험료는 급여 의 4 .5%이 므로  단순계산하면 협 약연금에 가 

입 한 사람은 연금수급액 이 2할 정도 추가된다- 한편 개 인연금도 점 

점 보편화되어 200만 여 명 이  개 인연금 서 비 스를 제공하는 보험회 



률뭘톨1 4흥 구철l 언금채도 

·-7H인연금(임의) 

--적립연금 

-- 최저보E뻔급 

사 및 연금기관과 임의로 계 약을 맺고 연금을 적 립하고 있다. 

이 처 럼  공적 연금뿐 아니라 협 약연금이나 개 인연금 같은 보완적 

연금도 있으므로 자신의 연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 렵다. 게 

다가 업종이나 직능을 전환해서 이 직 한  경우는 적 용되는 단체협 약  

이 바뀌어 복수의 협 약연금 기 금과 연금계 약을 맺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개 인연금도 여 러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계 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노후가 되면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스웨 

덴 연금청은 자신의 연금 전체상을 쉽 게  파악할 수 있는 ‘나의 연 

금’ 이 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 비스에서는 협 약  

연금이나 개인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과 협 력 해서 공 적  - 협 약  

개 인연금 전체를 일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6. 고령자 대상의 사회부조 

공적 연금제도에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한  최 저보장연 

금 제도가 있지만 이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 우도 있다 따라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부조로서 현역세대와 마찬가지 주택수 

당과 생활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고렁자 대상의 주택수당 

최저보장연금은 주로 임 대료를 제외 한 생활비 보장이 목적 이므 

로 임대료를 지불할 여 력 이  없는 저소득층 고령자를 지 원하는 것 이  

고령자 대상의 주택수당이다. 단 현 역 세대와는 급부조건이 다르다 

고령자 대상의 주택수당은 연금을 포함한 총소득 중 최 저 보장연 

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주거 Bl (5000크로나가 상한)에서 차감한 뒤 그 

금액에 93%를 곱한 금액이다. 즉 소득이 최 저보장연금뿐인 고령자 

는 주거비가 5000크로나를 넘지 않는 한 주거비 의  대부분을 이 수 

당으로 충당할 수 있다. 

2009년 이 주택수당을 지급받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체 인 

구의 15%에 해 당한다. 앞서 공적연금제도가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 

하는 구조라고 설명 했는데 이 주택수당도 그런 면이 고려되 었다 

저 소득자 중에서 는  65세 이후에도 일해서 생활수준을 조금이 라도 

향상시키려는 사람도 있지만 근로소득 때문에 주택수당이 줄어든 

다면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그 때문에 연금을 포함한 총소득 

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절반만 포함시켜 근로수입의 절반은 수중 



에 남도록 설계했다. 

고령자 대상의 생활보호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된 수입원은 최 저 보장연금이지 만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스워1 댄에서 40년 동안 거주한 사람이다. 일례 

로 45세에 이민 혹은 난민으로 스워l 덴에 이 주한 경우 최 저 보장연금 

의 절반밖에 받을 수 없다. 앞에서 설명한 주택수당 덕분에 주거 비 

는 해결할 수 있지만 기타 생활비 가  부족해진다. 

그 때문에 국가는 ‘적정 생활수준’ 을 위 한  생활비를 독신자의 경 

우는 월 4886크로나, 부부 - 동거 의 경 우는 1 인당 4044크로나로 정 

하고 주거 비를 지불한 뒤 손에 남는 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생활보호금으로 지 불한다. 2009년 시 점 에서 고령자 대상 

의 생활보호 급부를 받은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0 .8%이다. 

고령자 이외 세대의 생활보호수당은 각 코뭔이 관할하며 주택수 

당은 사회보험 청 의  관할인데 반해 고령자 대상의 생활보호와 주택 

수당은 2010년 1 월부터 국가 행 정 기 관인 연금청 이 관할한다. 



의료· 장기요양제도의 
실태 

+ 

지금까지 다양한 소득이전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스워l 댄 

의 사회보장제도의 또 하나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서 비스의 현물급 

부를 살펴보자. 단 보육서비스나 학교교육, 대학교육과 성 인고등교 

육은 앞에서 이 미  설명 했으므로 여 기서는 의 료서 비 스와 고령자 장 

기요양서 비 스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1. 란드스팅에 의한 의료서비스 

일본에서는 의 료비용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충당되 지 만  스웨 

멘에서는 보험방식 이  아니라 란드스팅 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 이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도 란드스팅 이므로 재원 

주체와 운영주체가 일치 하는 셈이다. 

의료기관은 몇 단계로 나누어지며 역 할은 명확히 구별된다. 우선 

1차의료를 담당하는 지 구의 료센터가 있고 란드스팅 내 일부지 역을 

관할하는 지 역 병 원 ,  란드스팅 전체를 관할하는 병 원 ,  고도선진의료 



를 제공하는 광역 병원이 있다. 병 이  나면 우선 지구의료센터나 지 

역의 웅급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그곳의 의사가 증상에 따라 상위의 

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진찰료나 약제비의 자기부담은 상당히 낮다. 스톡홀름의 경우 초 

기의료의 외 래진료비는 1회당 150크로나, 전문의 에 게  진찰을 받으 

면 3203-로나, 입 원  1 일당 8크로나이다. 통원이 잦은 환자는 부담 

이 쌓이게 되는데 연간 자기부담액이 지 나치 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 해  연간 상한액을 모아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X까 부 

담하지 않아도 된다. 외 래진료비는 9000크로나(150만 원) , 의 약품 

의 자기부담은 1800크로나(30만 원)가 연간 상한선이다. 18세 이하 

의 자녀 병원비는 전액 무료이다. 

스웨 벤의 의 료제도는 기본적으로 란드스팅 이 지 방세수와 이용자 

의 자기부담을 재원으로 해서 주민에 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 

는 민간 의료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기도 하지만 운영비는 란 

드스팅 이 지 방세수로 충당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자기부담에 의 해  비용이 충당되고 민간의료기관이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 료기관의 이용방식이나 사고방식 이 

상당히 다르다 

감기에 걸리거나 목이 아프면 곧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 

을 처방 받는다는 사고방식은 스웨 멘에서 통하지 않는다. 가벼운 

증상이 라면 먼저 집에서 요OJ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하면 란드스팅 

이 제공히는 의 료상담 전화칭구에 연락해 간호사와 상담하는 시스 



뱀 이 다. 간호사가 증상을 자세히 듣고 진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면 그때 비로소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 

이 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예산이 한정되 어  있기 

때문이다. 즉 배급제로 의료서비6.7} 제공된다. 란드스팅은 매 년  

지 방세수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 료서 비스를 효율적으 

로 제 공하는 방법을 고민한다 세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공하는 

서 비 스도 우선순위를 매겨 어떤 분야에 어느 만큼의 예산을 할당하 

고 몇 명의 의시-나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긴급하지 않은 증상에 대 한  치료 우선순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벼운 증상이라면 자택에서 요양하거나 약국에서 처 

방전이 필요 없는 약을 구입해 스스로 치료한다. 스웨 멘에서는 아 

이가 갑자기 열이 나도 곧장 병원에 가서 진찰받지 않는다 전화창 

구에 상담해도 지 병 이  있거나 심각한 증상이 아니면 의사를 연결해 

주지 않는다. 당장 의사의 진찰을 받고 싶다면 구급병 원에 갈 수 있 

지 만 대기시간이 길다. 

그 때문에 언제든지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의료제도 

에 익 숙한 사람은 스웨 벤의 의료제도가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어 

느 쪽이 좋은지 단순비교는 어 렵 다. 우리의 경우 발생하기 쉬운 과 

잉진료 문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국이 나  일본의 경 우  의사는 의 료보험조합이나 환자의 자기부 

담금액에서 보수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치 료  



나 각종 검사, 투약 등이 과잉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 이 있다. 필요 

없는 의 료서 비 스이 지 만  그저 안심하기 위 해  진찰을 받는 경 우도 

있다 

반면 스웨 멘에서는 란드스팅 이 재원과 의 료서 비 스의 관리 · 운영 

의 책임을 지 고  있으므로 의료행위나 투약을 실 행하는 만큼 경비가 

늘어난다. 경 비 가  그해 예산을 초과하면 지 방세율 인상까지 고려해 

야 한다. 따라서 의료서 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고 필 

요성 이 높은 의 료행위나 투약만 시 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은 취급하지 않지 만 결과적으로 의 료비의 팽 

창을 억제할 수 있다.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까지 는  좁은 문이지 만  일단 진찰을 받게 

되면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나。}가 의 료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환자가 이의를 신청 

하면 수속도 빨라진다. 

이 처 럼  우리와는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 렵 지  

만 치료나 수술 종류에 따라서는 스웨 멘에서도 오랜 대기시간이 문 

제점으로 지 적 되 었고 일부에서는 사회문제로도 비화되 었다. 그렇 

기 때문에 정 치 권에서 다양한 개선책을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정 부가 실시하는 케어 보증 이라는 제도는 @ 당일 안에 

의료기관과 연결될 것 ,  @ 일주일 안에 일반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  

®90일 이내에 전문의 진찰을 받을 것 ,  ©90일 이내에 치료와 수술 

을 받을 것이라는 'o-7-90-90 규칙’ 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일부에 



서 시 험적으로 도입되 었다가 2010년부터 모든 란드스팅 에서 실시 

하도록 법제화되 었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지구의료센터의 참가를 촉진하고 국민이 지 

역의료센터를 자유롭게 단골로 선택할 수 있는 ‘가정의 제도’ 가 도 

입 되 었다 

이 러한 시 도  덕분에 대기시간은 약간 줄어들었다. 특히 가정의 제  

도에 의해 초진까지 대기시간이 지 역 에  따라 크게 단축되 었다는 평 

기를 받고 있다. 한편 스워l 벤의 주요일간지들은 초진 대 기 시 간  단 

축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면 고도의 의 료서 비 스  예산에 영향 

이 미칠 것을 염려해,  전화서 비스에 의 한  선별이 필요하다는 내용 

을 발표했다. 빠른 진찰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스웨 벤의 사고방 

식 을 상징하는 듯하다. 

치 과  의료도 살펴보자, 치과 의료는 다론 의 료서 비 스와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 율이 상당히 높다. 일본에서는 치과치 

료에도 의 료보험 이 적용되지만 스웨 멘에서는 공적 비 용의 투입비 

율이 낮다. 

자기부담액은 란드스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초진에 만  

500크로나(84,000원) , 충치 하나 치 료하면 추가로 500크로나, 발치 

는 개당 800크로나(134 ,000원) 둥이다. 단 연간 자기부담액이 3000 

크로나(50만 원)를 넘 으면 초과금액의 절반을, 15 ,000크로나(250만 

원)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85%를 사회보험 청 이  부담한다. 

일반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8세 이 하  자녀의 치료비는 전액 



무료이 다. 일부 란드스팅은 22세 미 만까지 무료로 치 료해준다. 무 

료 치료에는 치 열교정도 포함되므로 교정을 희 %닝}는  아이는 19세 

전에 마치는 경 우가 많다. 

성 인은 30∼75세까지는 연간 150크로나, 그 외 연령은 연간 300 

크로나의 치 과보조금이 지급되며 자기부담에서 공제된다. 경 제사 

정 때문에 치 과진료를 회피하는 가정 이 없도록 하기 위 한  제도이 

다. 란드스팅 이 제공하는 임의보험에 가입 할 수도 있다. 매월 보험 

료는 자동차보험 처 럼  과거 의 치료이 력 에  따라 달라진다 치과진료 

를 덜 받을수록 보험료가 저 렴해지는 구조이므로 치아보호에 대 한  

인센티브가 작용하는 점 이  홍미롭다. 또 고 액 의  치과치료를 받고도 

지불하기 어 려 운 가정 의  경우 분할 지불도 가능하다. 

2. 코뭔에 의한 고렁자복지와 장기요앙 서비스 

스웨 멘은 선진국 중에서도 일찍부터 고령화가 진행되 었다. 제2 

차 세계대전에 불참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청년들의 손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은 1950년 10%에서 

1985년 18%에 달했다 이후 조금 떨어져서 2007년에는 17 .5%이 

다. 반면 일본의 고령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1950년 5%였던 고 

령자 비 율이 2000년에 스웨 덴을 앞질러 2009년에는 22 .7%가 되 었  

다 .  2050년까지 40%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스웨 덴은 고령자가 앞으로 약간씩 더 증가해서 2050년에는 

24%에 달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세계적인 장수국 



으로 평균수명 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 우  심각한 저출 

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현역세대의 부담 

이 급증하는 것은 피 할 수 없다. 

고령화가 일찍부터 진행된 스워l 멘에서 는  고령자를 위 한  복지가 

발달했지만 수많은 우여콕절과 시 행착오를 거 치 면서 지 금에 이르 

렀다 
고령자복지는 재택장기요양 서 비 스와 장기요양시설 입주자에 대 

한 서 비스, 단기 체재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실 행되는 제도는 

1992년 실시된 ‘에 델 개혁’ 을 바탕으로 한다. 고령지에 대한 장기 

요양서비스와 초기의료를 통합한 뒤 각 시 가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개혁이 었다. 개 혁  이 전에는 장기요양 같은 복지서비스보다 병 

원의료에 고령자복지의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 적 입원의 증가 

와 의료비의 급등을 불러왔다. 그래서 이 개혁은 복지서비스에 더 

욱 큰 힘을 쏟아 의 료기관에 대 한  의존을 줄이고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의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나이가 들어 신체기능의 저 하와 함께 장기요양 서 비 스가 펼요해 

지 면  거주하는 코윈에 신청한다. 코윈은 판정원을 파견해 그 사람 

이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서 비 스를 판단한 뒤 제공할 서 비스 내용 

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재가상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 

려 한다. 익숙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를 위해 

서 이 기도 하고, 시설보다 상대적 으로 경비가 적게 들어 코뭔 재정 

의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에  장기요양시설의 입주는 신체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 렵거나 중증 치 매를 앓는 경 우로 한정된다. 2006년 

65세 이상의 약 6%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자가 자택에서 계속 생활할 경우 주택 개보수 서 비 스를 코뭔에 

신청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을 위 한  전국공통의 기준이 있는 데 반 

해 스웨 덴에서 는  판정기준과 방법 이 코뭔마다 다르다. 따라서 같은 

정도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라도 거주하는 코윈이 다르면 제 

공 서 비 스가 달라진다. 다른 사회서 비 스와 마찬가지로 재원은 코뭔 

의 세수이므로 각 코뭔은 주민에 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 스의 양 

이나 질에 따라 세율과 자기부담액을 결정한다- 지방자치의 관점에 

서는 바람직하지 만  거주하는 지 역 에  따라 서 비 스의 격i까 생기는 

문제도 있다-

킥종 장기요양서 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부담액도 각 코뭔이 독자 

적 으로 결정하므로 전국적으로 차이가 난다. 부담액은 장기요양의 

필요정도나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일례로 예 테보리 시 라면 

재택장기요양 서비스가 시간당 85크로나, 안전알람의 이용이 월 85 

크로나, 장기요양시설 이용이 1696크로나이다. 단 2002년부터는 

코뭔이 징수할 수 있는 자기부담액의 상한선을 국기에서 규정 했으 

며 2010년 현재 월 1696크로나이다. 

주거 비나 장기요양서 비 스  이용료를 지불한 뒤 수중에 남는 금액 

이 독신자라면 적어도 4787크로나, 부부 및 동거 인이라면 1 인당 적 



어 도  4045크로나 미 만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부담액을 결정하도 

록 했다. 식비나 의 복비 ,  일용품, 신문 · 텔레비전 수신료, 취 미  등 

의 생활비를 고려 한 것이다. 이 상한선이 도입된 덕분에 코윈 간의 

자기부담액 격차는 축소되 었다. 

이 용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료 외 에  시 설에 입주했을 경우 

임대료와 식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 택고령자도 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태보리의 경우 식비는 재 택 의  경우 1식당 48크 

로나, 시설은 월 2622크로나가 된다- 임대료는 면적이나 건물의 종 

류에 따라 3500--4500크로나이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앞서 소개한 

고령자 대상의 주택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도 민간 서비스 제공주체와 경합 

스웨 멘에서 보육, 학교교육, 의료, 고령자복지 같은 사회서비스 

는 란드스팅 , 그 밖의 서비스는 코뭔이 관리한다. 서 비스를 제공하 

는 주체도 대부분 란드스팅과 코뭔이지 만  경 쟁원리를 도입해 서비 

스의 질을 "8"J=상시키기 위 해  민간주체에 서 비 스  제공을 위탁하는 경 

우도 늘고 있다. 

의 료나 고령자복지의 분야뿐 아니라 보육이나 학교교육도 마찬 

가지다 특히 의료분야는 대기시간 해소를 위 해  효율성을 호방시 킬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쟁이나 민간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단 민간위탁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는 지 방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이므로 지 역마다 다르다. 



서비스를 민간주체에 위 빡도 운영 비 는  대부분 지 방세를 재원 

으로 충당되므로 이용자의 자기부담액도 코뭔과 란드스팅 이  결정 

한다. 

민간위탁의 형 태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보육 및 교육에 

서는 부모는 코뭔이 설립한 공립이나 사립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선택한 이용자, 즉 아이의 수에 따라 공립 

과 사립 각각의 보육소 · 학교에 운영 비 가  배분된다 시 각을 바꾸면 

코뭔이 아이들에 게 각각 교육서비 스를 이 용할 수 있는 쿠폰, 즉 바 

우처voucher를 배부하고 아이는 그 바우처를 들고 보육소나 학교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구입하는 셈이다. 

시설측은 공립과 사립에 관계없이 코뭔에서 배분받은 예산을 바 

탕으로 운영 한다. 코뭔이 규정한 사항 외 의  비용을 이용자에 게 요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을 올리 려 변  경 비절감을 위 해  노력하는 

동시에 서 비스의 질 향상에 힘을 쏟아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해야 한 

다. 공립의 경우 수익을 올려협}는 것은 아니지 만  서비스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학생모집 이 되 지  않고 결과적으로 코뭔에서 운영 비 

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공립과 사립학교가 공적 재 원  아래 같은 조건 

에서 경 쟁하는 것이다, 

초기 진료를 담당하는 지 구의료센터도 란드스팅 이 설립한 공립 

과 민간 센터가 있어 주민은 그 중에서 자신의 가정주치의를 선택 

해 등록할 수 있다. 센터측은 등록한 주민수나 실행한 의료행위의 

점 수에 따라 란드스팅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시 설을 운영한다, 자기 



부담의 수준도 란드스팅 이 결정하므로 공립과 민간이 같은 조건 아 

래서 경합하게 된다 

한편 대 형 병 원이 나  고령자 대상의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일부 혹 

은 전체운영을 입찰에 부쳐 민간주체에 위 탁하기도 한다. 대부분 

란드스팅과 코뭔도 입찰에 참가해서 민간주체와 함께 서 비스품질 

이나 운영경 비  등의 분야에서 경 쟁하며 , 입 찰을  따낸 주체가 계약 

에 의해 란드스팅과 코윈으로부터 운영비를 받는다. 

지금까지 사립 혹은 민간주체라고 표현한 대상은 주식회사나 재 

단법 인, 직 원협 동조합 등이다. 주식 회사라면 이윤을 주식 배당으로 

돌릴 수 있지 만, 운영 비는 원래 지 방자치단체의 세수이므로 경 비 절  

감을 통해 그 일부를 이윤으로 바꾸어 주주에 게 배I당하는 것에 대 

해 사민당 같은 좌파정 당은 반발하고 있다. 한편 주식회사의 경우 

국내 벤처자본 외에 외국자본도 관심을 보여 특히 스웨 벤의 학교교 

육 서비스 시 장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공립보육소나 학교, 지 구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보육사나 교원, 

의사나 간호사 등이 직업협동조합이나 기업을 설 립 한  뒤 ,  코뭔과 

란드스탱 이 그들에 게 해당시 설을 통째로 매각히는 경 우도 있다. 최 

근 일부시설을 지 나치 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바람에 시설을 매 

수한 기 업 이  첫 해부터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날썩져 문제로 대 

두되 었다. 

민간주체에 서 비쇄공을 위 탁하는 움직 임은 1990년대 이후 서 

서 히  시 작되 었으며 그 정 당성을 두고 의 견이 엇갈리고 있다‘ 효율 



성 -B-J상의 측면에서 긍정적 인  효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입 

찰에서 품질의 확보보다 경비의 저 렴함이 중시되 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 지  않다. 의료기관 중에는 허 

위로 의료서 비스 점수를 부풀려 청 구동}는 경 우도 발각되어 감사기 

능의 강화 퉁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경 우  공립과 사립을 경 

합시키는 바우처 제도는 영국을 비 롯해서 다른 유럽 국가도 주목하 

고 자국 민간위탁 모벨로 삼겠다고 밝혔다. 

마지 막으로 공영과 민영의 비용을 살펴보자. 일본의 경우, 공무 

원의 임금은 연공서열제가 비교적 철저히 적용되므로 사회서비스 

와 같은 현장업무의 직 원  인건비는 민간기 업보다 상대적 으로 비싸 

다.  그 때문에 공립보육소 동의 서 비 스도 민간보다도 비싸질 수밖 

에 없다. 비용삭감을 위해 민영화 추진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일반 

적으로 정부가 클수록 비용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에 

서는 세출억 제를 위해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식 의  논의가 

되 기 쉽다. 

반면 스웨 멘에서는 공적주체의 서 비 스  제공자도 기본적 으로 민 

간과 같은 조건 아래서 경 쟁 한다. 민간과 비교해 공무원의 임금은 

오히 려 너무 낮다는 지 적 이  많으묘로 일본처 럼 “공무원이라 상대적 

으로 비싸다”는 의 견도 없다. 스웨 멘에서는 오히 려 남녀 임금격차 

의 시정이라는 관점에서 여성노동력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의 현장부문 종사자의 임 금을 인.AJ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OECD의 비교에 따르면 공무원 임 금의 민간급여에 대한 비율은 



일본이 2 .4배인데 스웨 멘은 0 .97배이다. 대부분 란드스팅 직원인 

의사의 급여도 스웨 멘에서는 노동자 전체 평균소득의 2 .3배로 같은 

유럽 국가인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와 비교해도 절반밖에 되 지  않는 

다 스웨 벤의 교사는 대부분 코윈의 직 원으로 연공서 열형의 일본과 

비교하면 초임은 높지만 그 뒤로는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퇴 직  

전에는 일본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장기요양 단가가 규정된 장기요양현징F에서 

일하는 직원은 연공서 열제를 적용을 받기 어 려 우므로 스웨 멘과 유 

사하지 만, 임금수준이 다른 직종에 비 해  상대적 으로  낮기 때문에 

새 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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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소외증을 
위한 정책 

+ 

스웨 벤의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 으로 실업 이나 질 병 , 노후 둥 인  

생의 다양한 리 스크에 대한 대응은 보편적 즉 소득심사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비 례 형 의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현물급부 

에 의 해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게 최 저 생활수준을 보장히는 구흘적 

시 책은 적 극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비 례형의 사회보험을 적용받으려 면  근로소득이 있어 

야 하므로 199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 이후처 럼 실업자나 질병으로 

휴직하는 사람, 나。까 전업주부처 럼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늘 

변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스혜 멘 

정부의 당면과제는 빈곤층을 형성히는 아웃사이더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 취 업률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2006년 가을 총선거에서는 좌파 · 우파 진영 모두 ‘고 

용창출을 통한 사회통합’ , 근로생활에서 소외해소’ 라는 표현을 정 

책논의 중에서 몇 번이나 사용했다. 취 업률이 낮은 사람은 주로 25 



세 이하의 청 년이 나 스웨 덴에서 의  체 재 경 험 이  짧은 야 · 난민과 그 

자녀들이다.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단순 일자리밖에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교육을 통해 직업능력을 익혀도 경 험 이  없기 때문에 

기 업 이 고용하길 꺼 린다 

만일 그들의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낮다면 기 업 이  위 험부담을 안 

고라도 고용할지 모르지 만 스웨 멘에서는 대부분 직종의 임 금곡선 

이 평 평하며 연 령 이 나  근속연수에 따른 /않폭이 크지 않다. 다시 

말해 청년층이나 미 숙련자의 급여수준이 상대 적으로 높다는 뜻이 

다. 외국과 비 교해도 초임 이나 최 저 임 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이 높 

은 편이므로 청 년층이나 이 · 난민의 고용이 쉽 게  늘지 않는다 
그렇다면 스웨 멘 정 부는 어 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까? 현재까지 도입된 몇몇 정책을 살펴보자 

1 . 근깊{|액 공제 

근로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일부를 세 액공제해서 감세해주는 

정책이다. 스웨 멘에서 는  연금이나 실업수당, 질병수당, 육아휴직수 

당과 같은 사회보험급부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근로세액공제 

는 이들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급부에 의존하기보다 근로 

를 통한 이득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어 ,  급부생활에 젖은 사람 

들에 게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해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이 이 

제 도의 목적 이 다. 감세혜택은 저소득층일수록 커지도록 설계되었기 

때 문에 ,  저소득층의 한계세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비취업자나 파 



트타임 근무자가 더 오래 일하게 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 

2. 가사 노동서비스의 소득공제 

청년이나 교육 · 직 업 경 험 이  짧은 이 · 난민이 쉽게 취 업하도록 하 

려면 저 기 능  노동력 이 필요한 일자리를 늘려 야 한다. 청소나 세탁, 

정원 손질 같은 7}사노동 서비스가 해 당된다 하지 만 최 저 임금 수 

준이 높아 가격 이 비싸지 는  경 향이 있었다. 그 때문에 중도보수정 

권은 7씨노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의 절반을 세 액으로 공제하 

는 제도를 2007년에 도입 했다 즉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격을 실질 

적으로 인하한 셈 이다. 가격 이 낮아지면 그만큼 구입자가 늘어 수 

요가 증가하고 고용이 창출된다. 

이 제도에 대한 평가는 현재 논의 중이지 만  실제로 이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났고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보고도 있다. 여성을 중심으 

로 한 7싸노동 서 비스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이 늘어나 여성창업을 

활성화시 킨 효과도 있다. 지 금까지 암시조벼1서 구입하던 서비스를 

합법적 으로 살 수 있게 되 었으므로 제대로 세금을 걷게 된 부차적 

인 효과도 있다고 한다. 스워l 멘에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핀란드에 

서도 저 기 능  노동자의 실업률 저 하, 가사부담 경감, 가사서비스업 

의 암시장 감소 같은 긍정적 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3. 청년의 사회보험료 반액 

기 업 이  청 년  혹은 장기실업자를 채용하면 해 당기 업 에  조성금을 



지 급하거나 사회보험료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실질적 인 인건비를 

낮추어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있다 

우선 사회보험료 감액에 대해 살펴보자. 26세 이 하의 청 년을 고 

용한 경우, 사회보험료 전체로 보면 절반만 국가에 납부하면 된다. 

이 러 한  감면조치는 26세 이하의 자영 업자에 게도 적 용된다. 고용주 

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 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 년층이 누릴 수 

있는 사회보험급부가 다른 연령층에 뒤 떨어지지는 않는다. 고용주 

가 면제받은 부분은 국고에서 메워주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이라 

고 할 수 있다. 

4. 장기실업자 • 청년실업자의 인건비 보조 

실 업기간이나 질병급부의 수급기간이 일 년을 넘 긴  사람을 고용 

한 기 업은 그 피 고용자에 게 부과된 사회보험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즉 급여의 62 .84%)을 조성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실업기 

간이나 질병급부 수급기간과 동일하며 최 장  5년으로 정해져 있다. 

55세 이상이 변 실업기간이나 질병급부 수급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 간에 조성을 받을 수 있다. 실 업 기 간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청 년  

(20 ∼25세)을 고용했을 경 우  사회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 (급여의 

31 값%)의 조성금이 기 업 에 게  지 급된다. 조성 기간은 최 대  일 년까 

지 이다 

위 의  제도 중 (1 )은 노동지측에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 . (3) '  



(4)는 기 업 이 나  이용자측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 이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피 고용자의 급여 자체를 인하 

하거나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건비를 인하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보조하거나, 감세 혹은 

조성금을 지불해서 실질적인 인건비를 인하한다는 점 이 다  

어느 나라든 실업문제를 논의할 때는 딜레마에 빠지 기 마련이다. 

미 국의 경 우, 노동자 보호를 완화하거나 임금수준을 낮추면 저기능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실업률 상숭을 멈출 수 있다. 하지 만 저 

기능과 고기능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임금에 격차가 벌어 져 ,  저 임금 

탓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험도 적용 

받지 못하는 일하는 빈곤층, 즉 워 킹푸어를 양산할 위 험 이  있다. 반 

면 노통자 보호의 사고방식 이 강한 유럽은 최 저 임 금의 수준을 높게 

설정해 워 킹푸어가 발생할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고용감소와 실업률의 /양이 지속되 어  사회통합에 어 려움을 

겪 고 있다. 

나라마다 겪는 딜레마를 고려하면 스웨멘의 정 책은 상당히 흥미롭 

다. 노사 간의 단체협정으로 노동조건이나 임금수준을 정 해온 스웨 

멘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낮추 

어 즉 근로자의 소득격차를 확대해서 저기능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 

하지는 않는다. 대신 (2) ∼ (4)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조성금 

이나 감세를 시 행해서 실질적 인건비를 낮추어 고용을 확보하고 나 

아가 창출하며 , 격차확대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사회보장도 
급빽캄 대상 

+ 

급부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스웨 덴의 사회보장시 스템이지만 국가 

나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삭감되기 도  한다. 특히 1990 

년 대  초반 거품경제 붕괴에 이은 대불황기에는 재정적자가 대폭 확 

대되었고, 경기가 바닥을 친 1994년에는 중앙정부의 채무 잔고가 

GDP 대비 80%를 넘 어  증세와 세출삭감을 통한 재 정 재건이 급선 

무가 되 었다. 

그해 가을 총선거에서는 1991년부터 집권했던 보수당(온건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보수정권을 대신해 사회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 

했다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의 역할을 캉조해온 사회민주당이었지 

만 불안한 재 정상태가 언젠가 장기금리의 상승을 초래하고 안정적 

인 경제성장을 기 대 할  수 없게 된 상횡을 판단하고 솔선해서 재정 

재 건에 칙수했다. 

당시 재무장관이 2년 뒤 수상에 임 명 된  예 란  페르손이다. “빚진 

사람에게 자유는 없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그는 당내 반발을 물 



리 치 고  재 정 재건의 필요성을 여론에 호소했다.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 한  국세와 소득세 증세 뿐 아니라, 아동수당의 삭감, 실업수당과 

질 병 수당의 급부수준을 낮추어 세출을 억 제 했다. 

만일 이 세출삭감을 회피하려면 고소득층 외에 더 폭넓은 소득계 

층에 대 해  증세를 실시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GDP 대 비  국민부담 

률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 경 제 에  미 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도저 

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다 당시 상황을 대디수 국민들도 충분히 

이 해하고 있었으므로 그야말로 고통을 수반한 재 정 재건을 국가 

전체가 감수한 결과, 스웨 벤의 재정은 서서히 회 복되 어  1998년부 

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도 빚더미 에  오른 처지 

였으므로 고령자복지 같은 사회서 비스도 대폭 삭감하지 않을 수 없 

었다. 

2000년부터 정부재정을 GDP 대비 2% 흑자로 전환하는 목표를 

도입 했고 이후 그 약속이 지 켜 졌다. 공공재정 의  정 의 가  변경됨에 

따라 2007년부터는 1%가 되 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질병수당의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정 부의 사회보험 재정을 압박했다 

이 문제에 근본적 인 대 책을 내놓지 못한 사회민주당은 2006년 

선거에서 패 했고, 승리한 중도보수정권은 급부수준을 삭감하고 조 

건을 엄 격 히  규정하면서 질 병 보험 의  개혁을 실시 했다. 여론은 격 렬  

히 반발했지만 개 혁 은  효괴를 거두었고 질병수당 수급자와 비용도 

점 차  감소하면서 사회보험료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채무잔고도 2008년에는 GDP 대비 35%로 떨어져 서유럽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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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채무가 가장 적 은  나라 중 하나가 되 었다. 그 뒤 금융위기 의  격 

랑에 휩쓸린 선진각국이 대규모 재 정 적자와 급증하는 채무잔고에 

골치를 썩이는 동안 스웨 덴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건전 

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 렇듯 스웨 덴 재 정 정 책이 성공한 배경 

에는 이른 단계부터 재정위기를 인식하고 펼요한 대 책을 실시 한 정 

치 리 더 십 이  존재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정치적 리 더 십  

아래 성역으로 여 겨 지 던  사회보장정 책도 경제상황에 따라 적 정수 

준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납득한 것이다 



• 

질병보혐의 모럴해저드 

스웨덴 질병보험제도에서 특이한 점은 신체질병만이 아니라 우울증이 

나 탈죠퉁후군burnout syndrome 같은 정신질환으로 직장을 쉬어도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직장과 가 정생활을 무리하지 않고 앙 
립할 수 있는 점에서는 노동자를 배려한 저|도이지만 신체질병에 비해 객 

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거짓 병가 같은 문제가 많았다. 

실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5년에 걸쳐 질병수당의 수급지수가 계속 

상승해 재정을 압박했다 수당의 최대급부기간인 364일이 지나도 직장 

으로 복귀할 수 없다며 장기수당으로 전환시켜 수S뻐|만 의존해서 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2007년 1월에는 급부상한액을 낮추고 무급부 기긴(현재는 

하루)을 조정해 거짓 병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사회보험사무소 

는 증S빠다 급부일수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수도 단 

축시켰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질병수당과 장기질병수당의 수급자는 감소경흔떨 보 

이고 있지만 2009년 현 정권은 더욱 근본적인 개혁을 실행했다. 그때까 

지 사실상 무제효버 |었던 장기질병수닮조기퇴직수당) 제도를 펴|지하고 최 

장 364일(연장이 인정되면 최장 550웰의 질병수당 급부기간이 지나면 직 

장복귀를 위한 구직활동을 강제한 것이다 

급부기ζ떼 끊긴 수급자는 공공직업안정소의 협력 아래 3개월간의 직 

장복귀 오리엔테이션과 심사를 받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실 

업자와 똑같이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효H각. 



이 개혁은 2008년 7월부터 실시되어 그때까지 장기질병수당을 받던 

사람은 즉시 일반질병수당으로 전환되어 많은 시람들이 최대 550일의 

연장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2이0년 1월 그 기효ID I 찾아왔다. 

이때 스웨덴 의회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정치논쟁이 벌어졌고 

사회민주당 같은 좌파정당은 수급자 중에는 암 등의 중병으로 구직활동 

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인도적인 개혁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취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이후에도 기존 

의 장기질병수당과 비슷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그 

심사기준도 상E념| 엄격해졌다. 

이 개혁의 중요한 접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 개인의 수급상황을 점 

검하기 위해 급부기ξ뻐| 제한을 두고 l도덕적 해이’ 를 방지하려는 것이 

다 사회보험은 본래 리스크 대비가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의존하연서 

수급 필요성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 악순환을 끊고 사회보장과 근로의 

연결점을 다시 확립시켜 근로인센티브를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8일째부터 필요한 의사의 진단서를 초기 단계부터 요구해야 효H각 

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의사의 잡무가 늘고 가벼운 질병이라 

도 의사의 진찰 이 필요하게 되며 경비가 지출되므로 균형을 잡기가 어려 

운 실정이다. 







S W E D I S H  P A R A D O X  

국민에게 있어 사회보장과복자는부담인 동시에수익이 된다 



앞장에서는 스웨 덴의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에 게 주는 다양한 혜 

택을 살펴보았다. 스혜 덴 국민들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높은 수준 

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눈 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부담을 납득 

하고 김수함으로써 튼튼한 재 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부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합의가 없었 

다면 지금 같은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증세는 오랫동안 정 치 적 인  터부였 

다. 그래서 부담의 인상은 늘 나중으로 미루어졌다. 저출산 고령화 

의 급속한 진행으로 장기고용관행이 무너지고 전체 국민이 급부에 

걸맞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 할 수 없게 된 

지금에야 비로소 국민부담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되 었다. 하지 만 낙  

하산 인사나 연금기록 문제 둥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 

에 떨어졌고 개혁은 다시 미루어 질  태세이다 

‘스워l 덴형 복지사회’ 를 유지하기 위 해  스웨 덴 국민은 자신들이 



지불하는 높은 부담을 어 떻 게  생 각하고 어 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 

하고 있을까? 또 고복지 고부담을 국민에 게  납득시 키기 위해 스 

웨 댄 정부는 어 떤  정 책을 고안하고 있을까? 이 장에서는 세금과 사 

회 보장을 포함한 수익과 부담의 관계에 대 해  다양한 각도로 관찰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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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복지를 지 탱하는 
고부담의 구조 

예I 

1.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 

국민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어 느  정도 부담하는지 국민부담률 

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부담률은 국세와 지 방세 같은 세금과 연금 

을 비 롯한 사회보험료의 합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며 국민 

이 강제적으료 징 수딩하는 경제적 부담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 때  

국민이 란  가계와 기 업 을  합한 개념 이다. 

2007년 스웨 멘의 국민부담률은 48 .6%로 GDP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스웨 멘은 사회보장부담률의 

경 우  일본과 별차이가 없지만 조세부담률이 상당히 높다 일본의 

주민세에 해 당하는  지 방소득세가 평균 31 .4%, 국세인 소득세를 더 

하면 최고세율은 56%에 달한다- 부가가치세율도 25%로 유럽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다-



2. 평등한 부담 -사회보장은 리스크의 공동부담 

스웨 덴은 소득의 재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소득층은 세율이 낮고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 

아지는 누진성 이 강한 세제가 아닐까?’ 혹은 ‘기 업에 대 한  법 인세 

도 상당히 무겁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다. 사회보험제 

도의 주요 재원도 사회보험료 외 에  고소득자에 게 높은 누진율로 부 

과되는 소득세나 기 업  법 인세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고 생각할지 모 

른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잘못된 인식 이다- 의외로 스워l 덴의 조세 

부담이나 사회보장부담의 대부분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정률부담이다. 

정률부담은 지 방소득세 , 사회보험료, 소비세 (부가가치세)로 나뀐 

다. 지 방소득세 중에 란드스팅세 는  란드스팅의 세수가 되어 의료나 

공공교통 서비스에 사용된다. 코뭔세는 코뭔의 세수로 보육, 학교 

교육, 고령자복지 , 장애자복지 등의 사회서비스의 현물급부나 생활 

보호에 이용된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들 서비스는 각주민 

이 소득에 대해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연금이나 실업수당, 질병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회보험제도 

도 마찬가지 이다. 이들의 재 원은 사회보험료로 급여소득에 대해 가 

계가 7%(연금보험료) , 기 업 이  31 .4%(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는 28.97% 

로 약간 낮다)를 부담한다 

또 하나의 정 률부담인 소비세 는  국세이며 정부의 일반회 계로 이 

용된다. 지 방소득세 , 사회보험료, 소비세의 3가지 정 률부담을 모두 



합하면 국가와 지 방의 세수 · 사회보험료 수입 합계의 83% 가까이 

를 차지 한다. 

한편 스웨 벤의 소득세에는 정률인 지 방소득세뿐 아니 라 국세인 

소득세도 있다 고소득자만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개 인  소득에 따라 

세율이 20%, 25%의 2단계로 나뉘는 누진과세이 다. 그러나 소득세 

가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겨 우  3%에 지 나지 않는다. 기타 

국세를 보면 법 인세가 차지하는 비 율도 상당히 낮다. 스웨 덴의 법 

인세율이 26 .3%로 일본보다도 훨씬 낮으며 OECD 국가 중 평균에 

속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 리 하면 스웨 벤의 조세 - 사회보험료 부담의 기 

본은 정률부담이며 법 인세나 누진과세인 국세 및 소득세가 세수입 

에 서  차지하는 비 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을 
지탱하는 재원 

예h 

앞서 설명한 다양한 조세부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국민 전원이 부듭f하는 지방소득세 

스웨 덴의 지 방자치는 란드스팅과 코뭔에 의 해  집 행 된다. 이 둘은 

상하관계가 아니 라 관할하는 행 정 영 역 이  구별되는 대등한 관계 이 

다. 란드스팅은 사회서 비 스  중 의 료를 관할하며 문화활동, 지 역 의  

공공교통도 담당한다. 반면 코뭔은 보육 ‘ 학교교육 · 고령자복지 · 장  

애자복지 등의 사회서 비 스  외 에  생활보호의 급부나 도시 계 획 ,  폐기 

물 처리 및 재활용 등의 광범위 한 업무를 관할한다. 

2010년 현재 란드스팅은 2 1 7l 코뭔은 2907� 이다- 란드스팅 의 

크기는 다양해서 큰 곳은 스톡홀름(202만 명 ) , 베스트라 예탈란드 

(Vastra Gotalands . 157만 명 )  등이 있다 반면 작은 곳은 엠틀란드 

(Jamtland , 13만 명 ) ,  고틀란드(G。tland, 6만 명)으로 그 차이가 상당 

히 크다 



코윈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다OJ=하다. 제 일  큰 것은 스톡홀름(83 

만 명) ,  예테보리 (51 만  명) ,  제 일  작은 곳은 소르셀레 (Sorsele , 2743 

명 ) ,  별홀름(Bjurholms. 2500명)이다(2009년 말 인구 기준) 

스워l 덴의 지 방자치 단위는 란드스팅과 코뭔이지만 이와는 별도 

로 국가의 지 방출장소 역 할을 하는 렌lan도 존재한다. 렌은 킥종 인 

가수속이나 지 역 경 제진흥과 지 역 발전계 획 ,  임 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란드스팅에 대신해 레기온regi。n이 라는  자치단체를 설치 

하려는 움직 임도 있다. 기본적£로는 란드스팅과 동일하지 만  통상 

의 란드스팅 업무에 더해 본래는 랜이 담당하는 지 역 경 제진흥 · 지 

역 발전계획 의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1997년부터 시 행되 어  현재는 

스코네Region Sk�ne와 베스트라 예탈란드 두 곳이 란드스팅 이 아닌 

레 기 온으로 불린다. 

스웨 벤의 중앙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중앙정부는 외교 

사법 , 방위 , 경찰 등의 순수한 공공재 의  제공에 더 해 ,  산업 · 노동정 

책 동의 경 제 정 책  전반, 대학교육 · 과학연구지 원 등을 관할한다. 사 

회 보장 중에서 는  연금,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질병수당 동의 현 

금에 의 한  사회보험급부나 아동수당 · 대학생 수당과 같은 정 액의 

소득이전, 저 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주택수당 동의 사회부조를 담 

당한다 또한 란드스팅과 코뭔의 행정활동에 관한 규정 이나 체계,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자치단체가 목표에 따른 행정활동을 하는 

지 감독하고, 대학, 병원 동의 개별시설 활동을 감독하는 역 할도 수 

행 한다. 



지방소득서}는 지방재정의 기둥 

이 처 럼  스혜 덴에서는 정부와 란드스팅 , 코윈의 역 할분담이 명확 

하다. 란드스팅과 코뭔은 행정활동에 필요한 재 원을 각각 란드스팅 

세와 코뭔세라는 지방소득세로 조달하며 그 세율도 자유롭게 변경 

할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 만 

란드스팅과 코윈의 수입 중 지 방소득세가 7할 전후를 차지하고 나 

머지가 서 비 스  이용료 즉 이용자의 자기부담이나 정부에서 내 려오 

는 지 방교부금 및 보조금이다. 지 방교부금의 배분방법도 자치단체 

의 평균소득이나 인구밀도, 고령화율, 어 린이비율 등의 객관적 인 

지표에 근거를 두도록 정함으로써 자의 적 인  배분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스웨 댄처 럼 지 방세의 세목은 지 방세법으로 정해지고 

개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주민의 요구 

에 따라 세율을 변경하고 지 방의회에서 인상과 인하를 논의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대로 시 행되지 않고 있다‘ 스웨 멘에 

서도 지자체가 관할하는 것은 지 방소득세뿐 기타 지 방세를 신설하 

지는 못한다. 

누구나 자불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각 자치단체가 결정하므로 균일하지 않다. 

2009년 평 균세율은 란드스팅세가 10 .8%, 코뭔세가 20 .7%였지만 

이 양자를 합친 지 방소득세의 세율은 가장 낮은 코뭔에서 28.89%, 



가장 높은 코뭔에서 34.17%로 거의 5% 이상 차이가 난다. 

한편 지 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상당히 넓다. 급여소득만이 아니 

라 연금, 실업수당, 질병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회보험급부도 

과세대상이 된다. 비 과세는 아동수당이나 대학생 수당 같은 정 액 의  

소득이 전과 생 활보호나 주택수당 등의 사회부조이다. 

또한 납세 액 이  발생핸 소득수준, 즉 과세최 저 한의 기 준이 상당 

히 낮아서 연수입 이 18 ,200크로나(300만 원)만 넘 어 도  지 방소득세 

가 부과된다 단 저소득층은 기초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 

부담율은 약간 낮아진다. 18 ,200 ∼55,400크로나라변 한계세율은 

7%이지만 그 다음 1 16,400크로나까지는 약 24%의 한계세율이 부 

과되며 ,  그것을 넘 기 면  란드스팅세와 코뭔세를 합친 지 방세율이 거 

의 전액 부과된다. 단 2007년 도입된 근로소득세 액 공제는 순수근 

로에 의 한  급여소득에 만 적용되 기  때문에 연금이나 각종 수당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한계세율은 이 미  연수입 23,000크로나 정도부터 

지 방세율이 거 의  전 액  부과된다. 일본에서는 연수입 1700만 엔 정 

도의 고소득층이 평 균세율 20%를 적 용받지만, 스웨 멘에서 는  그 10 

분의 1을 받는 저소득층도 그만큼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급여소득뿐 아니 라 연금이나 사회보험급부에도 지 방소득세가 부 

과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급부가 실질적으로 무겁게 과 

세되는 점은 상당히 의 외 일  수 있다 일본에서도 연금소득은 소득 

세의 부과대상이지 만  공적 연금 공제에 의 해  상당한 액수가 공제되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 과세가 되 는  고령자가 많다. 최 근에는 



이 공제금액 자체가 축소되는 경 향이 다. 

일본의 과세최 저 한  기준도 다른 나라와 비 교해보면 결코 높지 않 

지 만, 스웨 덴의 과세최저한 기 준은 극히 낮다. 게다가 부부나 세대 

가 아닌 개 인을 표준으로 과세하므로 배우자나 자녀부양에 관한 공 

제가 없다 이로 인해 근로 인센티브를 손상시키지 않고 여성의 높 

은 노동참가율을 달성하게 되 었다.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지공제가 없으므로 급여소득이나 사회보험 

급부가 있으면 지 방소득세를 납세할 의 무가 있다. 스웨 멘은 이전부 

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을 활발히 수용해왔고 인도적 정 책  

으로 난민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2009년 시 점 에서 국외에서 태 

어 난  주민(제1세대 이민)의 비 율은 전인구의 14%를 차지하며 본인 

은 스웨 멘 출생이지만 부모가 외국에서 태 어 난  제2세대의 이민은 

더 많다. 이들 또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지 방소득세의 납세자가 

된다. 

스웨 덴은 많은 수의 이 ·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상대적 으로 

국민의 반감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스웨 덴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이 

민과 난민을 받아들이는 멘마크나 노르웨 이에서도 배타적 인 극우 

정 당의 출현이 엿보이지만, 스웨 벤의 극우정당 지지율은 5% 정도 

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경제난민 - 전쟁난민의 수용은 국제 

적 인  책무라는 사고방식 이 국민 사이 에 널리 정착되어 있을 뿐 아 

니라, 이 민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지 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스웨 

멘의 경제발전에 공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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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내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스웨 멘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지 방소득세 

의 납세자가 된다. 2007년 시점에서 지 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비율은 6.6%에 지나지 않았다, 

고소득자만 내는 국세소득세 

소득세는 지 방소득세 외에 국세소득세가 있다- 지 방소득세와 달 

리 일정 수준이상의 급여소득 및 연금, 사회보험급부가 있는 사람 

만을 과세대상으로 히는 세금이다. 세율은 20%와 25%의 2단계로 

연간소득이 384 ,600크로나(6500만 원) 이하면 비과세지만, 이 수준 

을 념으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20%의 국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09년) . 또 소득이 545,200크로나를 넘 으면 초과분에 대해 다시 

5%의 국세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들은 지 방소득세도 납부하므로 평 



균 31 .4%의 지 방소득세와 합하면 최 고세율은 56 .4%가 된다 

단 이 국세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비 율은 상당히 낮다. 지 

방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중 세율 20%의 국세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은 19 .3%였다. 또 소득이 높아 추가세율인 5%의 국세소득세를 납 

부한 사람은 5 .5%에 지나지 않는다(2009년) . 국세소득세의 세수를 

보면 소득세 수 전체의 8%에 미치지 못한다- 즉 누진과세인 국세소 

득세의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누진성 이 강하다 는 일반적 인 이 미  

지와 달 리  스워l 멘의 세 제 는  국민 대부분을 과세대상i로 하는 정률 

성이 강한 평등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란드스팅의 재정 

란드스팅 수입 중 란드스팅세가 차지하는 비 율은 70%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중앙정부의 지 방교부금(의 약품 급부에 대한 교부금도 포 

함)의 비율은 16%이다. 의 료서 비스와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면 

서 얻는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부담도 수입의 일부가 된다. 

란드스팅세의 지출내역을 보면 의 료서비스가 9할 이상을 차지하 

고 나머지 대부분이 지 방교통과 인프라 정 비 에  충당되고 있다. 

코윈의 재정 

코뭔의 수입도 코뭔세에 의 한  비율이 66%로 높은 편이다. 란드 

스팅에 비 해  이용자부담의 비 율이 조금 높은 것 이  특징 이다 코뭔 

세의 지출내 역은 역 시  코윈의 주요 업무인 보육, 학교교육, 고령자 



복지 , 장애자복지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 

일본과 스웨덴의 재정구조의 비교 

스웨 벤의 행 정 단위는 중앙정부(국가) , 란드스팅 (주) , 코윈(시 )로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란드스팅은 중간 지 방자치단체가 아닌 코 

윈과 대퉁한 관계 이며 서로 관할하는 정 책영 역도 병 확히 구분된다. 

또 각각의 행정활동은 주로 지 방소득세와 서 비스 이용자의 자기부 

담에 의 한 지주재원으로 운영된다. 재정수지 의  균형 이 무너지 면  각 

지 자체의 판단으로 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 재 정적자가 발생 했을 

률뭘를 쿄윈의 수입 ; 총액 4,756억 크로나 (2007년)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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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년 내에 재정을 건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란드스팅과 코 

윈이 제공하는 의료 , 복지 · 교육 같은 사회서 비 스가 오로지 지 방소 

득세를 재 원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 방소득세는 일종 

의 사회보장목적세라고 할 수 있다. 

스웨 댄처 럼 국7까 사회보험제 도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 

민생활에 밀착된 서비스는 지자체가 책 임 을  진다는 원칙에 따른다 

면 재원을 지자체로 옮긴 뒤 인구 구성 이나 경 제 력 ,  재정 력 이  디론 

지자체 사이에 재원을 조정하고 공평성을 유지할 방볍을 강구해야 

한다 

2. 기업의 사회보험료와 세금 

고용주 부듬어| 큰 사회보험료 

스웨 멘에서 소득비 례형의 공적 연금에 더 해  질병보험 이 나 실업보 

험, 육아휴직보험 등 사회보험급부의 재원이 되 는  것은 사회보험료 

이 다. 반면 일본에서는 보험방식 으로 운영되 는  의료나 활동보조서 

비스 급부가 스웨 멘에서 는 세재원으로 충당된다. 

일본의 사회보험 제도에서는 월급생활자나 자영 업자, 파트타임 

종업원 등 일하는 방식 에 따라 각각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 한다 일 

례로 연금의 경 우  자영 업지는 국민연금, 월급생활자는 후생연금에 

가입 한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기업마다 다른 보험조합이 있다 반 

면 스웨 벤의 사회보험제도는 피 고용자도 자영업자도 국가가 관리 

하는 동일한 제 도에 가입하며 보험요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되 



어 있다 

2010년 7월 이후의 보험요율은 피 고용자(사업주)가 31 .42% , 자 

영 업자가 28.97%이다. 즉 급여의 일정 비율을 피 고용자라면 개 인부 

담분도 포함해서 고용주가 납부하고 자영 업 자라면 모두 본인이 국 

7에 납부하는 것 이 다. 아래 표에서 그 내 역 을  볼 수 있듯이 , 징수 

된 사회보험료는 각각 사회보험 이나 연금제도에 분배된다. 

사회보험료 중에 노동시장 과징금이 란 실업보험 의  재원을 국가 

가 보충하기 위 한  재원이다 사실 스웨 댄의 실업보험조합은 노동조 

합이 업종과 직 능별로 관리하므로 가입은 강제가 아니라 임의로 할 

수 있다 가입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매 월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그 

보험료만으로는 실 업보혐 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의 보전 

을 필요로 한다. 그 보전을 위 한  요소가 바로 노동시장 과징금이다. 

한편 일반급여 세는 특정 사회보험 제도를 위 한  것이 아니라 일반세 

로 취급하는 세금이다 

이들 사회보험료는 고용주, 혹은 자영 업자 본인이 부담하지만 이 

와는 별도로 피고용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7%의 연금보험료도 존재 

한다- 자영 업자라면 앞서 28 .97%와 이 7%를 힐L해서 부담해야 한 

다. 이것은 연금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전액이 소득세에서 세 액공제 

되 기  때문에 사실상 개 인부담은 제로가 된다. 원래 연금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했기 때문에 개 인부담분이 점 점  인상되 어 정 치  

적 반발이 컸다‘ 그 결과 7%로 고정되 었고 게다가 전액이 소득세에 

서 공제되 었다. 



률홉링l 스해댄의 사회보험료 부담 
사업자 부담분 

l 힐명보험 
| 륙아戰혐 
l 용쩍연급 
| 유촉얀곱 

노톨시§따징금 

션체보험 
일E뭘여빼 

| 합째 
개인 부담분 

공쩍연급 
휠체 

(추) 딘 개인부담문은 전액 세액공쩌| 

피고용자 

피고용자 

5.95 

2.20 

10.21 

1 .70 

4.65 

0.68 

6.03 

31.42 

7.00 

7.00 

자엉업자 

지영업자 

(%) 

6.04 

2.20 

10.21 

1 .70 

2.11 

0.68 

6.03 

28.9 

(%) 

7.00 

7.00 

한국은 임금노동자의 경우 보험료를 노사절반씩 부담하는데 반 

해 스웨 멘에서는 사실상 고용주(자영업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앞서 설 명 했듯이 풀타임 , 파트타임 혹은 유기고용, 무기고용처 럼 

고용형 태에 관계없이 고용주는 직원에 게 지불하는 급여에 비 례해 

사회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또 공적 사회보험제도의 보험 료 외 에  4장에서 언급한 노사 간의 

단체협 빽l 따라 고용주가 부가적보험 에 의무적 으로  가입하는 경 



우도 많다. 고용주는 블루칼라 노동X에 게 지불하는 급여의 약 5%,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경우 약 9%(2008년)에 해 당하는 금액을 부가 

적보험을 관리하는 보험회사에 납부하게 된다. 

반면 기업의 세부담은 가볍다 

이 처 럼  고용주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부담을 강요 

당한다. 하지 만 법 인세가 26 .3%로 상당히 낮은 편이므로 부담이 줄 

어 든다. 스웨 댄도 1980년대는 법 인세가 50%를 넘 기 도  했지만 1991 

년의 세제개혁에 따라 30%로 대폭 인하되 었고 2009년부터 더욱 경 

감되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0%로 인하된 당시는 선진국 중에서도 법 인세가 낮은 나라에 속 

했다 그 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잇달아 법 인세를 인하해서 현단계 

에서는 OECD 국가 평균과 거의 일치한다. 참고로 이자, 배당, 자 

본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법 인세가 이자소 

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낮은 셈이다. 

법 인세만이 아니라 기 업 의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다른 조치도 마 

련되어 있다‘ 그룹내 배당금에 대 한  과세공제나 세분배준비금 제도 

에 의한 과세공제 , 주식 배당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공제 등 지주 

사 설립에 대한 다양한 우대세제도 그 하나이 다, 이들 조치는 세계 

화 속에서 유통하는 자본을 국내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 었지 

만, 결과적으로는 무거 운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보상히는 역할을 하 

고 있다 



3. 25%으| 부가가치세는 일반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인식 

스웨 벤의 세수 중에서 지 방소득세와 사회보험료에 이어 큰 역할 

을 담당하는 것이 부7까치 셰 이 다. 우리의 소비세에 해당하는 이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25%로 멘마크와 나란히 세계에서 가장 높다 

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 만 멘마크와는 달리 재화와 서비스 

의 종류에 따라서는 경감세율도 마련되 어  있다. 식료품에는 1 2%, 

공공교통이나 인쇄출판물, 스포츠 ·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6%가 적 

용된다. 의료, 복지 , 교육 등 공공서 비 스는 비과세로 취 급한다. 

부7}가치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이지만 사회 

보험료를 제외 한 국세만 놓고 보면 그 44%를 부가가치세가 충당한 

다 부가가치 세 같은 간접세는 소득세나 법 인세에 비 해  경 기동향에 

쉽 게  좌우되지 않는 성질이 있다. 이 때문에 간접세 중심으로 유지 

되 는  스웨 멘의 국세는 불황일 때 도  비교적 안정된 세수를 전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 했듯이 사회보험료는 연금이나 실업 · 질병 · 육아 

휴직수당 등의 재원이 되는데 반해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외교나 

국방, 사법 , 사회 인프라 정비에 사용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법 

인세나 자본소득과세 이상으로 일반 행정서비스의 재원을 떠 받치 

는 대들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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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 덴 국민은 왜 
고부담을 받아들이나 

+ 

일반적 인  이미지와는 달리 스웨 벤의 조세 · 사회보장부담의 대부 

분은 정률부담이라는 시질을 알 수 있었다 확실히 소득세는 누진 

세율이 부과되는 국세소득세도 있고 세율 그 자체도 높지만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에 지 나지 않고 법 인세의 비율도 7% 

로 낮은 편이다. 

‘정률부담’ 은 ‘역진적뾰進的’ 이 라는 뜻으로 이해되기 쉽다 역진 

적 이 란  누진적과는 반대의미로 소득전체에 대한 부담의 비율이 저 

소득층일수록 커진다는 뜻이다. 소비세를 예로 들면 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소비성 향) 이  커지므로 소비세의 

부담비율이 커진다. 반대로 소득이 많은 가계일수록 소비세의 부담 

비 율이 직아지 기 때문에 역진적 인  성 격을 띠 게  된다 

같은 세율이라도 저소득층이 세금부담 능력 이 높은 고소득층과 

같은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불공평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작 스웨 멘에서 는  정 률부담이 안고 있는 역진성 문 



제를 지 적하는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이 유는 무엇일까? 

1. 역진성의 논의룰 볼 수 없는 이유 

격차 시 정을 위 해  필요한 수단은 누진성 높은 세제가 아니 다  

첫 째 ,  스웨 멘 λ}회에서 문제가 되 는  것 은  급여나 수입의 격 차가 

아니다 취 업 해서 정 기 적 인  수입 이 있는 사람과 일하지 않고 실업 

보험 이나 질병보험 의  급부 혹은 사회부조에 의 지 해  생 계를 유지하 

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이 다. 앞서 1990년대 초반 금융위 

기 이후 실업률 싱승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 화되 었다는 사실을 지 적  

했다 

즉 스웨 댄 사회 에서 양극화의 주된 문제는 노동시장의 인사이더 

와 아웃사이더 (스웨 멘에서는 자주 ’소외된 자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의 격 

차라고 생각한다 그 격차를 시 정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빈곤 

층을 형성하는 실업자를 노동시장흐로 포섭’ 히는 방법의 문제이 

다 이를 위 해서 는  고용의 기 회 ,  즉 일자리를 늘려야 승}는데 구체적 

인 정 책으로는 적 극적 노동시장정 책을 강화하거나, 실업자에 게  재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 혹은 특정산업 에 대 한 세금이나 사회보 

험 료를 경 감해 기 업 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창업을 장려하며 지원 

하는 방법 이 강구되 고 있다. 

물론 실업수당 같은 사회보험급부의 수준을 인상해서 노동시장 

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 견도 있다. 하지 

만 그 때문에 저 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나 소비세 ,  사회보험료 



의 세율을 인하해서 과세의 누진성 을  강화하자는, 즉 저 소득층의 

역 진성을 해소해야한다는 논의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물론 2007년 이후 근로세액공제가 도입된 덕 분에 저소득층의 한 

계세율이 조금 낮아졌다. 하지 만 이 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 나  사 

회보장급부에 의지한 저 소득층과 파트노동자의 근로 인센티브를 

높여서 노동시장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였지 역 진성 시정을 위 한  것 

은 아니다. 

보편적 사회보장과 무관한 역진성 논의 

스웨 댄의 네 가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 

지 하는 것은 소득비 례형의 사회보험급부와 사회서비스의 현물급부 

이다 이 제도들은 소득심사를 하지 않고 급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보장이라는 점 이  특징 이다 그 때문 

에 스웨 멘에서는 소득의 재분배를 생각할 때 부담면 즉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에서 누진성 혹은 역진성 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 려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익 면에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 

는지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정률부담의 공평성을 생각할 때 놓쳐서 는  안 되는 것이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하는 절대금액도 커 진다는 점 이 다. 반면 수익면은 어 

떨까? 보육 - 학교교육 · 의료 · 고령자복지 같은 사회서비스는 인 

생의 각 시기마다 필요하며 고소득자이든 저 소득자이든 관계없이 

요구는 대부분 일정하다. 소득비 례 형 의  사회보험급부도 소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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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웨덴통계국 〈소득재배분 조사〉 

라 급부액은 오르지만 상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률부담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행한다. 표 

(6-5)는 소득수준에 따라 스웨 멘 국민을 10계층으로 나누고 각계 

층이 얼마만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 

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얻는지를 분석한 것 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소득이전(사회보험급부 · 연금 · 정 액급부 - 사회부조) 뿐이며 지 

방자치단체에 의 한 사회서비스의 현물급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표를 보면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소득에 비 례해 늘어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금과 각종급부 같은 소득이 전은 저 중 

소득층에서 크고 기타계층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다. 여 기 에  만일 



사회서 비스의 현물급부를 더하면 어 떻 게  될까? 모든 계층의 수익 

그래프가 일정하게 올라갈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은 저소득 

층이든 고소득자이 든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저 소득층 

은 연금수급자가 많고 더 많은 의 료  · 장기요양서 비 스를 요하기 때 

문에 막대그래프의 신장폭도 저소득층이 더 클지도 모른다. 결국 

정률부담으로 인해 고소득자에 게서 저소득자로 소득재배분이 시 행  

되 고 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부담의 존재방식 이 누진적 인가 역진적 인가?’ 

가 아니다. 그 부담이 어 떻 게  사용되느냐이다. 스웨 멘처 럼 학교교 

육 · 대학교육 · 재도전 등의 서비스가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게 보장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직 업을 선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의사를 꿈꿀 수 있고 대 

학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스웨 벤의 사회통합 - 양성평등 장관인 남코 사브니 Nyamk。 Sabuni라 

는 여성정치가는 아프리카인인 부모와 함께 열두 살에 난민 신분으 

로 스웨 덴에 왔다. 그녀는 열심 히 법률공부를 해서 정치가의 길에 

들어섰고 성공을 거두었다. 스웨 덴의 사회보장제도가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웨 멘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세대 간 계층이동이 비교적 큰 편이 

다 가난한 부모에 게서 태어난 아이도 유복해질 수 있고 그 반대의 

경 우도 적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자녀의 소득과 부모소득의 상관 

관계가 높지 않다는 뜻이다. 자신은 비록 가난하지 만 다음 세대인 



자녀는 유복해질 가능성 이 높다 이 런  기 회 의  평퉁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며 계층의 유동성 이 높다는 사실도 역진적 인 부담에 대 한 불 

만이 생기기 어 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역진성 논의의 배경에 있는 Q,t:A�.의 논리 

반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소비 세에 관한 논의 때마다 역진성이 

문제로 대두된다. 그 이유는 사회보장의 수익자를 ‘모든 국민’ 이 

아니라 일부 ‘약자(빈곤층)’ 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원래 일본의 사회보장이 본격 적 으로 실행된 것은 제2차 세계대 

전 이후이다. 이 전에도 제 한적 으로 시 행되 었지 만  일반적 으로 가족 

이나 지 역 의  상부장조 속에서 이루어 졌다 본격 적 인  사회보장은 전 

후 부홍의 움직 임 속에서 전장에서 돌아온 사람이나 실업자와 같은 

생활빈곤자를 위 한  생활보호대책으로 시 작되 었다. 

그 뒤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연금과 의료 등 사회 보험제 

도 기반이 정 비 되 었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국민개皆보험 - 연금의 기 

초가 만들어졌다. 하지 만 당시 일본의 재정지출은 경제성장을 떠받 

치는 국토정비나 생산체제 정비 등에 우선적 으로 배분되었으므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소규모 지 출을 전제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 

다. 한편 지속적 인  경제성장 덕 분에 세대주는 정년까지 안정적 인  

고용을 보장받았고 가족도 그 혜택을 누렸으므로 사회보장제도에 

대 한  국민의 요구는 별로 높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스웨 댄처 럼 모든 국민에 게  급 

부를 시 행하고 부담을 요구하는 형 태가 아니 라 세 대 와  소득상황 퉁 

다양한 요건에 비추어 보장이 필요한 사람에 게 ‘선택 적’ 으로 급부 

하고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 려운 사람은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 

행되었다. 

일 례로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는 보험급부를 하지 않는 소득제한 

을 두었고 보험료를 내 기  어 려운 저 소득층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 

감해준 것 이 다. 자녀수당이 신설되자 폐 지 된  아동수당도 그 중 하 

나다 

이 기본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한 덕 분에 일본은 외국에 비해 

‘작은 정부. 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소득격차를 벌리지 않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기 업 이  장기고용관행을 유지해준 것도 

큰 도움이 되 었다. 

그런 제도 아래서는 신체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세대는 사 

회 보장제도의 혜 택을 느끼기 어 렵 다  연금은 65세를 지 나서 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70세 이후부터 급증하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 庫 

生쨌動省은 국민 한 사람이 평 생  지불하는 의료비가 2200만 엔(2억9 

천만 원)에 달한다고 추측했지만 그중 절반은 70세 이후부터 지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야 승}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 한  저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우선은 세출의 낭비를 재확인 

하고 작은 정부로 만들어야 한다든지 세 입의 불공평을 시정해서 

내 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식의 논의로 흐르기 십상이다‘ 한편 사회 



보장제도의 혜 택을 누리던 ‘약자 는 새로운 부담에 대 한  반대론이 

역진성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행으로 사회보장비용은 필연적으로 급증하게 

되고 그 부담도 더욱 무거워 질  것이다, 정부와 국민은 기 업 에 게  지 

속적 인 고용창출과 유지를 요구하지만 극심 한 세계경쟁 속에서 기 

업이 종래의 고용관행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 렵 다-

한편 사회보험료의 부담경감제도나 과세최 저 한의 설정£로 인해 

저소득지는 부담하지 않는 대신 중산층인 현역세대가 그 부담까지 

떠 안고 있는 실정 이다. 

하지 만 지 금까지 대 기 업 이  담당한 복리후생을 정 부가 사회보장 

정 책으로 인계해야 한다면, 나。}가 저출산 대책 같은 광범위 한  사 

회보장을 시 행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승}는가? 이제 

는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다- 그 논의에서 우리가 기 

억해야 할 점은, 사회보장제도가 소득계층간의 재분배만을 위 한  것 

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회보장제도는 한 사람의 일생 속에서도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부담에 대해서 는  과감히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 

2.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높은 신뢰 

일본이나 한국에서 는  소비세 인상 같은 이야기 가  나올 때마다 반 

대여론이 빗발치 지 만, 스웨 덴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높은 부담을 

납득하고 현제도를 유지해 왔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 한  신뢰도 



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스워l 멘 국민들은 어 떻 게  정 치 권을 깊이 

신뢰 할 수  있게 되 었을까? 간단히 답하기는 어 렵지 만 생각할 수 있 

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친숙한 정치 

먼저 지방정치를 살펴보7l 스웨 벤의 란드스팅 의회와 코뭔 의회 

의 의 원은 대부분 본업 이 있으면서 지 방정 치 에  종사승}는 겸직의원 

이다 그 때문에 의 원직을 통해 세비를 받는 것 이  아니라 본회의나 

위 원회 회의에 출석 한 시간에 따라 시 급만 받는다. 

의 원은 회사원이나 의사, 간호사, 대 학교원, 학교교원, 건축사, 

회 계사, 농업 등 보통 직업을 가진 일반인이다. 보통 때는 시직원으 

로 시 행정에 종사하다가 겸 업으로 시 의 회  의 원을 하는 사람도 있 

다, 다양한 직 업을 가진 의 원들은 제각기 일상적 인 관점에서 시 정  

을 운영하고, 일 반  주민들도 의 원과 의원이라는 직업을 낯설어하지 

않는다. 의 원직을 본업으로 하는 의 원은 집 행 위 원회 위원을 맡은 

소수에 불과하다. 의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본업을 마친 의 원들 

이 오후 5시 경에 모여 21�22시 무렵까지 회의를 한다. 위 원회도 밤 

에 개최된다. 

관점에 따라서는 전문 정 치 인이 아나라 아마추어 정치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스웨 멘에서 는  국정과 마찬가지로 지 방정치도 정 당  

마다 활동하고 비 례대표제에 의 해  각 당에 의 석 을  배분한다. 그러 

므로 정당내부에서 정치를 위 한  실무훈련을 할 수 있고 정당마다 



모여 정 책을 심도 있게 논의 할 수 있다. 

스웨 벤의 지방자치는 일본과 같은 수장(행정)과 지 방의회 (입법) 

의 이 원적 구조가 아니 라 의원내각제이므로 실질적 인 수장에 상당 

하는 코뭔 집 행위 원회 의장이 나  란드스팅 집 행위 원회 의장은 다수 

당에서 선출된다. 

다음으로 국가의 정치를 살펴보자. 국민의 입 장에서는 지방정치 

에 비 해  거 리 감은 있지만 뉴스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압도적으로 

국정문제이다 정부에 책 임을 묻는 문제가 발생하면 정 치 인이 미디 

어를 통해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이다 하지만 

우리와 많이 다른 점은 정 치 인  외에도 해당 부처의 장차관, 행정기 

관의 상급직원들이 정부와 행 정 기관의 견해를 분명 히 밝힐 뿐 아니 

라 라디오나 텔레비전 뉴스에 일상적으로 출연해 야당과 이 익단체 , 

노동조합, NGO · NPO 등과 토론하고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질 

문에 답변한다.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정 책담당자로서 성실히 답변하며 설 

명 하는  모습에서 정부가 미 디 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약속을 지 

키고 국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느낄 수 있다‘ 또 여 - 야당의 정치 

7까 리더십을 발휘해 사회 의 나。}7싸 할 방횡t을 제시하는 형 태로 

토론하므로 국민들은 정치가 확실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정치를 친숙하게 느끼고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 

실은 투표율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스워l 벤의 투표율은 국제적으 



로도 상당히 높아 2006년 총선거 (국정 · 지 방  통시)에서는 국정선거 

에서 82%, 지 방선거 인 란드스팅 의 회 선거와 코뭔 의 회 선거 모두 

79%에 달했다. 

반면 스웨 덴 사람에 게는 먼 존재이며 어 떤  일이 논의되 는지 미 디  

어 에서도 잘 소개되지 않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정치도 있다. 바 

로 유럽연합 즉 EU를 무대로 하는 정치 이다. EU의회 인  유럽의 회  

선거에서 스웨 멘 사람의 투표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런  

사실에서도 국민의 정 치 에  대 한  친숙함과 국민과 정 치 를  이어주는 

미 디 어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효율적인 중S뺑정 

국정 이 야기 가  나왔으니 중앙행정 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일반적 

으로 스웨 멘은 큰 정 부이 므로 행정효율이 나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행정효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각종 국가경 쟁 력 의  

순위 에서도 정 부의 정 책 입 안  투명성과 정부의 효율성 이 높은 평가 

를 받고 있다. 이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공헌하는 것이 바로 스웨 덴 

의 행정 제도이다. 

‘에 이 전시 제도’ 로 불리는 스웨 벤의 행정제도에서는 정부· 부처 

와 행 정 집 행기관인 청 이  조직과 인사를 포함해 완전히 독립해 있 

다. 부처는 의 회 가  제 정 한  법에 따라 관할청 에 달성 임무와 행정목 

표 및 예산을 부여한다. 각 청은 조직구성과 목표달성의 수단에 관 

해 완벽하게 권한을 부여 받고 행정을 집 행한다 즉 청은 목표와 예 



산 아래 행정을 운영 할 자치권을 가지므로 각 부처와 청은 상명하 

달 관계가 아니 다. 청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노력하는 한, 

각 부처 나 장관이 청의 행정활동에 간섭하면 크게 문제 삼는다, 행 

정기관의 독립성이 스웨 멘 행정제도의 특징 이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환경보호청과 주택 청 ,  화흐L물질 감독청 등을 

관할하는데 구체적 인  행정집행은 모두 각종 청에 일임하고 환경부 

스스로 행정을 집 행하지는 않는다. 직 원  수도 부처의 경우 100명 

정도 밖에 안 되 지 만  각 청 은  전문분야에 정통한 300→00명의 직 

원을 거느린다 청의 직 원은 전문분야와 직능별로 채용되고 이후에 

도 정 기 적 인  로테이션과 같이 분야와 직능이 다른 부서로 배치되 

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탱되 기  쉽다. 

또한 현장직 원의 의 견을 적 극적으로 반영하므로 현장의 살아 있는 

제안이 청의 행정집 행에 활용된다. 부처 나 정 부에 대해서도 전문 

가의 시점에서 정 책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행정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세 시스템 

스웨 댄에서 는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국세청 으로부터 10자리 의 

ID 번호를 부여받는다 외국인도 일 년 이상 체재하는 경우 이 번호 

를 받게 된다. 이 번호는 납세자번호와 사회보장번호로 이용되 기  

때문에 국세청은 각종 소득원과 세 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재 화  · 서 

비스 구입의 정보, 징세에 관련된 다OJ한 정 보를 일원적으로 파악 



할 수 있어 연 말정산이나 확정신고수속이 용이 해진다. 또 정 확한 

소득포착이 가능해지므로 징세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공헌하고 

있다. 우리 처 럼  월급생활자와 자영 업자, 농업소득자 사이 에서 발생 

하는 소득파악의 차이 같은 문제는 거 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보혐의 급부상황과 소득정보를 연계시 킬 수 있으드로, 

급여소득이 있으면서도 질병수당 급부를 받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 

를 적발할 수 있다. 사회보정급부는 사회보험사무소, 연금관리는 

연금청 이 시 행하지 만 사회보험료는 국세청 이  징수한다. 

이 ID 번호는 징수업무 외에도 주민등록이나 사회보험 , 의 료, 교 

육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되 며 은행업무나 부동산 

매 매 ,  신용카드, 인터 넷 상의 통신판매 풍 경제거 래에서도 이용된 

다. 한 사람이 평생 고유한 번호를 가지는 편리 성  때문에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다. 

3.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명확한 지방분권 시스템 

스웨 멘 국민이 높은 부담을 수용하는 더 근본적 인 이유가 있다 

국민들이 비 싼  사회보험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익 

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보험에서 부담과 수익 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사회보험 

의 재 원은 급여소득에 비 례해서 정수되 는  사회보험료(31 .4%)이지 

만 받게 되 는  각종수당이나 연금도 소득에 비 례한다 사회보험료 

의 부담이 클수록 그에 따라 수익도 커 지 는  관계가 성 립히는 것이 



다, 물론 수당이나 연금권에 상한이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경우 

부담과 수익의 관계가 반드시 비 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주의해 야  

한다. 

그렇다면 지 방자치단체가 제 공하는 사회서 비 스의 현물급부는 

어 떨까? 이들 서 비스의 제공은 코뭔과 란드스팅 이 지 방소득세를 

재원으로 실행하는데 , 각 자치 단체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 

서 지 역주민의 요구와 제 공하는 서 비 스  품질에 따라 세율을 변경 

할 수 있다. 만일 어느 지자체가 서 비 스의 질이 다소 낮아도(일례로 

아동 수당 교원 수를 줄인다든지) 세율을 낮추고 싶다면 그렇게 결정 

할 수 있으며 , 반대로 세율을 올려 서 비 스  품질을 높일 수도 있다‘ 

이 처 럼  부담과 수익 의 관계는 지 방자치의 현장에서 더욱 명 확하게 

드러난다 

예테보리 시 의 회 에서 실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해보자. 예테보리 

시 정은 1994년 이후 사회민주당 · 환경 당 · 좌당(구 공산당) 이 연립여 

당을 구성 했는데 2008년 예산편성 에서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당 

시 안정적 인  경제성장이 지속되 고  세수에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회 민주당과 환경당은 코뭔세를 0 .25% 인하해서 21 .30%로 하자 

고 제안했다. 반면 좌파정 당(구 공산당)은 세율유지를 주장하면서 

재정에 여유가 있다변 시 민에 게  제공하는 육아 · 교육 · 고령자복지 

같은 서 비 스의 품질 향상이나 시 영의 노선전칠과 버스를 충실히 운 

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의회는 한 달이 넘도록 심의를 계속했다. 각 당 의 원들도 지 역  



신문에 토론기사를 게재하고 자신의 주장을 공개하며 시 민들의 이 

해를 구했다. 하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해 최 종적 으로  감세가 

실행되었고 좌당은 연립여당에서 탈퇴 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 

착한 사회보장 서 비 스를 지 방소득세가 충당하고, 시의회가 그 세율 

을 직 접  관리하므로 이 러 한  논의가 가능했던 것 이 다  

이 처 럼  부담과 수익의 관계를 국민들이 명 확히 파악하는 일은 납 

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결정 적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국정과 지 방정치 모두 해당되지만, 어 느  정 당이 감세를 주장하 

려 면  줄어드는 세수를 어 떻 게  보전할 것인지 , 어 느  세출항목을 삭 

감할지 명 확히 제시할 수 없다면 유권지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2002년의 총선거에서는 보수당(온건당)이 대규모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지 만  감세가 사회보장 삭감드로 이 어 질  것이라는 유권자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탓에 크게 패하고 말았던 전례가 있다. 

사회보장은 유권자에 게는 부담인 동시에 수익 이기도 하다. 그리 

고 그 수익변에서 만족할 때 보장의 삭감은 기 득권익의 폐지를 의 

미 하므로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반발하게 된다. 



• 

2006년 가률, 정권올 획득한 중도보수정권의 정책 

2006년 9월의 총선거에서는 고용ε출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 2003년 

부터 2006년까지 경제는 크게 성ε했지만 실업률과 질병수당의 수급자 

가 줄어들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당시 사회민주 

당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놀기는커녕 “고용은 점차 나 

아진다’ 며 낙관적인 견해만 표방했다. 또 10년간이나 당수와 수상을 역 

임해온 예란 퍼|르손은 당내 구심력은 있었지만 거만한 태도에 독단적인 

행보로 유권지들의 반감을 샀다. 

반면 보수댐온건당은 2002년 총선거에서 대폭적인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대때하자 당내 쇄신에 돌입했다. 그때 앞장 선 사람이 2004 

년 당수로 취임한 프러|드리크 라인펠트이다. 그는 감세를 해도 사회보장 

을 대폭 삭죠h하는 일은 없다고 믿딱하며, 당시 조금씩 나아지던 고용사 

정과 사회보장의 연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실업보험개혁과 질병보험개혁 

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게다가 자신의 정당을 ‘사회민주당을 대신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당’ 이라고 징했다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한 라인펠트의 보수당은 선거 2년 전부터 

연립정당을 익박했던 중앙당, 자유당 기독교 민주당과 함께 중도보수정 

권을 수립, 약속한 개혁을 차례로 실행했다 

이 책에서도 옆 번이나 언급한 근로세액공제는 2007년부터 도입된 뒤 

2008년, 2009년, 2010년으로 공제액을 잇달아 확대한 결과 저소득층에 

서 실질소득세율이 6∼89"。포인트나 감소되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히는 연금수급자는 크게 반발하면서 ‘연금은 수렁을 연기한 근로소득‘ 



이므로 자신들에게도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주E했다. 하지만 정권측 

은 2009년과 2010년에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약간의 기초공제를 확대했 

을 뿐이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감서l도 정권 초기부터 실시되었다. 개인자산 총 

액이 150만 크로나, 부부의 경우 합계 300만 크로나를 넘으면 초과금액 
에 대해 1.5%의 세율을 부과하는 부유세는 2007년부터 폐지되었다. 자 

본의 국외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농업건조물 등 특정자f뻐| 

대한 과세면제가 있었으므로 조세회피가 용이하고 불공평한 과서|라는 점 

때문이었다. 

주택과 부지 평가액에 정률로 과세되는 주택세도 2008년부터 펴|지되 

었다. 대신 평가액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과서|하는 정액주택세를 도입했 

다 보수당은 정액주택세를 찬성하지 않았지만 자의적인 평가로 인해 불 

공펑한 주택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기독교민주당에게 밀려 도 

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로 원래 평가액이 높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중도보수정권의 지지율을 대폭 떨어뜨린 요인은 실업보험 개혁이었다 

실업보힘은 공적 사회보험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임의가입 제도로、 노 

동조합 이 업종 · 직능별로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한다. 보험가입자는 자신 

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그 보험료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으므로 사회보험료의 일부인 노동시장 괴징금을 재원으로 대규모 보전 

이 이루어졌다, 보수당은 이 보전 금액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그 결과 

각기금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실업보험요율을 인�f지 않을 수 없었 

다 또 지금까지 과세대S뻐|서 공제할 수 있었던 실업보힘료나 노동조합 

비를 공제할 수 없어진데다 파트타임 노동자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되자 실업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비써| 닝져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7년 개혁이 실시된 이후 실업보험조효뻐|서 잇달아 탈퇴하는 A때가 

벌어졌다 



실업보힘 개혁의 목적은 세출삭감과 함께 각 업종별로 운영되는 실업 

보험이 재원을 스스로 확보해서 보힘저l도의 본래 모습을 찾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실업률이 높은 업종의 실업보험기금은 수당을 지불하려 

면 보험료를 인ε빼야 한다는 의미이다 왜 그런 개혁이 사회적으로 바 

람직할까? 

그 0 1유는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 압력이 완화되고 노동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느 업종의 노조가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연 그 결과 해S업종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수당의 지불이 늘 

어난다. 그러면 실업보힘료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보수당은 이러한 과정을 노조가 이해하면 무리한 임금 

인상이 줄어들리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리먼 사태에 이은 금융위기가 덮쳤 
고 스웨덴의 실업률은 급등했다 해고자 중에는 실업보험개혁 때문에 보 

험에서 탈퇴한 사림도 많았 기 때문에 최저 수당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예S닷| 못한 사태에 당황한 중도보수정권은 국고에서 보전을 

늘리고 실업보험기금에 보험료의 인하를 요구해서 탈토|자들이 다시 가입 

하리라고 기대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개혁으로 인해 생활보호나 주택 

수당 수급자도 늘어나 격차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부정 

할 수 없다 

교육연에서도 개혁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는 의무교육의 마지막 연도 

인 9학년이 되어야 성적을 평가했지만 6학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었다 아이들의 능력이 성적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되면 능력향상의 동 

기가 부여되고 학습능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이른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당의 생ζW I었다. 또 고등학교의 직업과를 중시하고 실 

제 현ε뻐|서 견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육아연에서는 각 코뭔의 재료때| 따라 육아휴직보험과는 별도로 자녀가 

3∼4서|가 될 때까지 부모가 가 점에서 돌보먼, 월 3000크로나가 지급되 



는 재택육아수당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후퇴시키 

는 조치라고 큰 비판을 맡랬지만 가정에 육아선택으| 자유를 주어야 효빠 
고 생ζ넘는 기독교민주당이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수당이 극히 소액이 

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가정은 많지 않다. 보수당은 육아휴직의 취득 

일수가 부부죠뻐| 더 공평해지도록 ‘평등보너스 제도’ 도 적극적으로 도입 

했지만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의료면에서는 진료와 수술 대기시E떨 단축하기 위한 ’0-7-90-90 

규칙’ 이나 단골 자구의료센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정의 제도’ 가 

신설되었다. 이 저|도는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었던 

듯하다 
한편 연립정권을 구성한 중앙당은 'Last in, first out’ 으로 상징되는 

해고규칙의 완화나 절떼를 주장했지만 보수당은 현재 실행 예정이 없다. 

보수당은 실업보힘개혁에서는 크게 실때했지만 노사 간 지주교섭으로 성 

립한 스웨덴형의 노동시장 모델을 변화시킬 생각은 없기 때문이다. 또 

자유당에서는 실업보험의 강제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것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권익침해로 은H〕틸여 노동조합이나 사 

회민주당의 지지자를 적으로 돌릴 위힘이 있기 때문이다. 

2이0년 9월의 총선거 결과는 여야당이 백중세를 보였지만 여S벤 보 

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우파연합 이 승리했고 정권을 지켰다 현재 중도 

보수정권은 앞으로도 저중소득층을 대상으로 다S받 정책을 전개하면서 

스웨덴형의 사회보장저l도에 점진적인 개혁을 시행하리라 생각된다. 



에필로그 

국민을 위 한 집짓기 

“고복지 · 고부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 제성 장과 국제경쟁력을 

항상 유지해옴 스웨 덴. 스워l 덴 패 러 독스라고도 할 만한 그 수수께 

끼를 풀어보자” 

이것이 이 책의 주제였다 이 책을 읽 고  난 뒤 스웨 벤의 이미지가 

크게 바뀌 었을 것이다.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는 결코 스웨 댄처 럼 

될 수는 없겠다 고 느낀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확실히 스웨 댄 모델이라는 독자적 인 경 제  · 사회 시스템은 하루아 

침 에  쌓아올려진 것은 아니다. 전쟁 전까지 스워l 멘은 가난한 나라 

였다. 많은 국민들이 미 국으로 이 주하기 위 해  떠났고, 알콜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었던 나라였다, 그랬던 나라가 1930년대 

이후 80년에 걸친 오랜 세월을 거 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야말로 

스웨 덴은 하루아침 에 이 루어 지 지  않았다. 게다가 다Ocf한 우여곡절 

을 겪 으며 그때그때 시대의 변화나 글로벌화 등의 환경 변화에 유연 

하게 적응하고 훌륭하게 진화를 계속해왔다. 앞으로도 더욱 진화해 

갈 것이다. 오히 려 스돼 멘 모델은 변화에 대해 항상 유연하게 적응 



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수속이 용이해 진다. 또 정 확한 

소득포착이 가능해지므로 징세의 공정성 을  유지히는데도 공헌하고 

있다 우리처 럼  월급생활자와 자영 업 자, 농업소득자 사이에서 발생 

하는 소득파악의 차이 같은 문제는 거 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보험의 급부상황과 소득정보를 연계시 킬 수 있으므로, 

급여소득이 있으면서도 질병수당 급부를 받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 

를 적 발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부는 사회보험사무소, 연금관리는 

연금청 이 시 행하지 만 사회보험료는 국세청 이  징 수한다. 

이 ID 번호는 징수업무 외에도 주민둥록이나 사회 보험 ,  의료, 교 

육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사용되며 은행업무나 부동산 

매 매 ,  신용카드, 인터넷 상의 통신판매 등 경제거 래에서도 이용된 

다. 한 사람이 평 생  고유한 번호를 가지는 편리성 때문에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다. 

3.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명확한 지방분권 시스템 

스웨 멘 국민이 높은 부담을 수용히는 더 근본적 인 이유가 있다. 

국민들이 비 싼  사회보험 비용을 부담히는 만큼 그에 상응히는 수익 

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사회보험 에서 부담과 수익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사회보험 

의 재 원은 급여소득에 비 례해서 징 수되 는  사회보험료β1 .4%) 이지 

만 받게 되 는  각종수당이나 연금도 소득에 비 례 한다. 사회보험료 

의 부담이 클수록 그에 따라 수익도 커 지 는  관계가 성 립하는 것이 



다. 물론 수당이나 연금권에 상한이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경우 

부담과 수익의 관계가 반드시 비 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주의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 방자치 단체가 제 공하는 사회서 비 스의 현물급부는 

어 떨까? 이 들  서 비스의 제공은 코뭔과 란드스팅 이 지 방소득세를 

재원으로 실 행하는데 , 각 자치단체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 

서 지 역주민의 요구와 제공하는 서 비 스  품질에 따라 세율을 변경 

할 수 있다. 만일 어느 지자체가 서 비스의 질이 다소 낮아도(일례로 

아동 수당 교원 수를 줄인다든지 ) 세율을 낮추고 싶다면 그렇게 결정 

할 수 있으며 , 반대로 세율을 올려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도 있다. 

이 처 럼  부담과 수익의 관계는 지 방자치의 현;�에서 더욱 명 확하게 

드러난다. 

예테보리 시의회에서 실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해보자. 예 테보리 

시정은 1994년 이후 사회민주당 · 환경 당 · 좌당(구 공산당) 이 연립여 

당을 구성 했는데 2008년 예산편성에서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당 

시 안정 적 인  경제성장이 지속되 고  세수에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회민주당과 환경당은 코뭔세를 0 .25% 인하해서 2 1 .30%로 하자 

고 제안했다. 반면 좌파정당(구 공산당)은 세율유지를 주장하면서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시민에게 제공하는 육아 · 교육 · 고령자복지 

같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나 시 영의 노선전철과 버스를 충실히 운 

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의회는 한 달이 넘도록 심의를 계속했다. 각 당 의 원들도 지 역  



신문에 토론기사를 게재하고 자신의 주장을 공개하며 시 민들의 이 

해를 구했다‘ 하지만 결국 타협 점을 찾지 못해 최 종적으로 감세가 

실행되었고 좌당은 연립여당에서 탈퇴 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 

착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지방소득세가 충당하고, 시의회가 그 세율 

을 직접 관리하므로 이 러 한  논의가 가능했던 것 이 다. 

이 처 럼  부담과 수익의 관계를 국민들이 명 확히 파악하는 일은 납 

세에 대 한  국민의 이 해를 구하는 데 결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국정과 지 방정치 모두 해당되 지 만, 어 느  정 당이 감세를 주장하 

려면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보전할 것 인지 , 어 느  세출항목을 삭 

감할지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면 유권지등을을 납득시 킬 수 없다. 

2002년의 총선거에서는 보수당(온건당)이 대규모 감세를 공약으로 

내 세웠지만 감세가 사회보장 삭캄으로 이 어 질  것 이 라는 유권자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탓에 크게 패 하고 말았던 전례가 있다. 

사회보장은 유권자에 게는 부담인 동시에 수익 이기도 하다. 그리 

고 그 수익면에서 만족할 때 보장의 삭감은 기 득권 익 의  폐지를 의 

미하므로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반발하게 된다. 



• 

2006년 가을, 정권을 획득한 중도보수정켠의 정책 

2006년 9월의 총선거에서는 고용칭출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 2003년 

부터 2006년까지 경제는 크게 성ε했지만 실업률과 질병수당의 수급자 

가 줄어들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당시 사회민주 

당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놀기는커녕 “고용은 점차 나 

아 진다” 며 낙관적인 견해만 표방했다. 또 10년ζ버 |나 당수와 수상을 역 

임해온 예란 페르손은 당내 구심력은 있었지만 거만한 태도에 독단적인 

행보로 유권자들의 반감을 샀다. 

반면 보수댐온건당띈 2002년 총선거에서 대폭적인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대때하자 당내 쇄신에 돌입했다. 그때 앞장 선 사람이 2004 

년 당수로 취임한 프레드리크 라인멜트이다 그는 감세를 해도 사회보장 

을 대폭 삭김하는 일은 없다고 믿복하며, 당시 조금씩 나아지던 고용사 

정과 사회보장의 연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실업보험개혁과 질병보험개혁 

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게다가 자신의 정당을 ’사회민주당을 대신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당’ 이라고 칭했다.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한 라인펠트의 보수당은 선거 2년 전부터 

연립정당을 약속했던 중앙당, 자유당, 기독교 민주당과 함께 중도보수정 

권을 수립, 약속한 개혁을 차례로 실행했다, 

이 책에서도 몇 번이나 언급한 근로세액공제는 2007년부터 도입된 뒤 
2008년, 2009년, 2010년으로 공제액을 잇달아 확대한 결과 저소득층에 

서 실질소득세율이 6∼8%포인트나 감소되었다 반면 세액공저}를 받지 

못하는 연금수급자는 크게 반빌팅}면서 ‘연금은 수렁을 언기한 근로소득’ 



이므로 자신들에게도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주g했다. 하지만 정권측 

은 2009년과 2이0년에 고렁지만을 대상으로 약간의 기초공제를 확대했 

을 뿐이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감서l도 정권 초기부터 실시되었다. 개인자산 총 

액이 150만 크로q, 부부의 경우 할계 300만 크로나를 넘으면 초과금액 

에 대해 1.5%의 세율을 부과하는 부유세는 2007년부터 폐지되었다. 자 

본의 국외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농업건조물 등 특정자t뻐| 

대한 과세먼제가 있었으므로 조세회피가 용이하고 불공평한 과세라는 점 

때문이었다. 

주택과 부지 평가액에 정률로 과세되는 주택세도 2008년부터 폐지되 

었다 대신 평가액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과세하는 정액주택세를 도입했 

다. 보수당은 정액주택세를 찬성하지 않았지만 자의적인 평가로 인해 불 

공평한 주택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기독교민주S때|게 밀려 도 

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로 원래 평가액이 높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큰 혜택을 맡댔다 

중도보수정권의 지지율을 대폭 떨어뜨린 요인은 실업보험 개혁이었다 

실업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 임의가입 저|도로, 노 

동조합이 업종 · 직능별로 기금을 마 련해서 운영한다 보험가입자는 자신 

의 급여에서 보힘료를 납부효κt 하지만 그 보험료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으므로 사회보험료의 일부인 노동시장 과징금을 재원으로 대규모 보전 

이 이루어졌다. 보수당은 이 보전 금액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그 결과 

각기금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실업보험요율을 인εra�xl 않을 수 없었 

다 또 지금까지 과세대S뻐|서 공제할 수 있었던 실업보힘료나 노동조합 

비를 공제할 수 없어진데다 파트타임 노동자도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게 

되자 실업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느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7년 개혁이 실시된 이후 실업보험조홀에서 잇달아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업보험 개혁의 목적은 서훌삭감과 함께 각 업종별로 운영되는 실업 

보힘이 재원을 스스로 확보해서 보험저l도의 본래 모습을 찾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실업률이 높은 업종의 실업보험기금은 수당을 지불하려 

면 보험료를 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왜 그런 개혁이 사회적으로 바 

람직할까? 

그 이유는 임금교섭에서 임금인상 압력이 완화되고 노동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느 업종의 노조가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그 결과 해S업종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수당의 지불이 늘 

어난다, 그러먼 실업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노동지어|게 

피해가 돌아온다. 보수당은 이러한 과정을 노조가 이해하면 무리한 임금 

인상이 줄어들리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리먼 사태에 이은 금융위기가 덮쳤 
고 스웨덴의 실업률은 급등했다 해고자 중에는 실업보험개혁 때문에 보 

럼에서 탈퇴한 사림도 잃댔기 때문에 최저 수당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예S탓| 못한 사태에 당황한 중도보수정권은 국고에서 보전을 

늘리고 실업보험기금에 보험료의 인하를 요구해서 탈퇴자들이 다시 가입 

하리라고 기대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개혁으로 인해 생활보호나 주택 

수당 수급자도 늘어나 격차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부정 

할 수 없다 

교육면에서도 개혁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자는 의무교육의 마지막 연도 

인 9학년이 되어야 성적을 평가했지만 6학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었다. 이 이들의 능력이 성적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되면 능력향상의 동 

기가 부여되고 학습능력에 문제가 있는 Of-0 I는 이른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당의 생ζH〕 |었다. 또 고등학교의 직업과를 중시하고 실 

제 현E뻐|서 견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육아언에서는 각 코뭔의 재료뻐| 따라 육아휴직보험과는 별도로 자녀가 

3∼4Ail가 될 [대까지 부모가 가정에서 돌보면, 월 3000크로나가 지급되 



는 재택육아수당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후퇴시키 

는 조치라고 큰 비판을 료댔지만 가정에 육아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효H각 
고 생ζ팅f는 기독교민주당이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수당이 극히 소액이 

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가정은 많지 않다. 보수당은 육아휴직의 취득 

일수가 부부죠뻐| 더 공평해지도록 ‘펑등보너스 저|도’ 도 적극적으로 도입 

했지만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e없t다. 

의료면에서는 진료와 수술 대기시ζ를 단축하기 위한 ‘0--7냉θ용O 

규칙’ 0 1나 단골 지구의료센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정의 제도’ 가 

신설되었다. 이 저|도는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었던 

듯하다. 

한펀 연립정권을 구성한 중앙당은 ‘벼st in, first out’ 으로 상징되는 

해고규칙의 완화나 철폐를 주장했지만 보수당은 현재 실행 예정이 없다 

보수당은 실업보험개혁에서는 크게 실패했지만 노사 간 자주교섭으로 성 

립한 스웨덴형의 노동시장 모델을 변화시킬 생각은 없기 때문이다- 또 
자유당에서는 실업보험의 강제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것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권익침해로 받아들여 노동조합이나 사 

회 민주당의 지지자를 적으로 돌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9월의 총선거 결과는 여야당이 백중세를 보였지만 여E벤 보 

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우파연합이 승리했고 정권을 지켰다 현재 중도 

보수정권은 앞으로도 저중소득층을 대상으로 다g변f 정책을 전개하먼서 

스웨댄형의 사회보장제도에 접진적인 개혁을 시행하리라 생각된다 



에필로그 

국민을 위 한 집짓기 

“고복지 · 고부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과 국제경쟁력을 

항상 유지해온 스웨 멘 스워l 멘 패 러독스라고도 할 만한 그 수수께 

끼를 풀어보자” 

이것이 이 책의 주제였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스웨 덴의 이미지가 

크게 비뀌 었을 것이다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는 결코 스웨 덴처 럼 

될 수는 없겠다’ 고 느낀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확실히 스웨 댄 모넬이 라는 독자적인 경 제 · 사회 시스템은 하루아 

침에 쌓아올려진 것은 아니다 전쟁 전까지 스웨 멘은 가난한 나라 

였다 많은 국민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 해  떠 났고, 알콜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었던 나라였다. 그랬던 나라가 1930년대 

이후 80년에 걸친 오랜 세월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야말로 

스웨 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다양한 우여곡절 

을 겪 으며 그때그때 시 대의 변화나 글로벌화 등의 환경 변화에 유연 

하게 적응하고 훌륭하게 진화를 계속해왔다. 앞으로도 더욱 진화해 

갈 것이다. 오히 려 스웨 멘 모델은 변화에 대해 항상 유연하게 적응 



해가는 경 제사회의 동학적動짧的 프로세스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책을 집 필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스웨 벤의 국민성 과 

인생을 사는 방법 그 자체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스스 

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자기 노력에 따라 인생은 어 떤  방식으로든 

충실하고 풍요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자립한 개 인의 적 극적 자 

유를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노력 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행 

운과 불행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럴 때 사회 적 인  연대가 

필요하다, 국가논 국민에게 집 그 자체이며 커 다란 의지처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와 정부, 그리고 스웨 덴 국민 사이에는 절대 

적 인 신뢰관계가 있다. 

이 러 한 신뢰관계의 구축이 야말로 지 금  우리 에 게  무엇보다 필요 

하다. 정치나 정 부에는 아무것도 기 대 할  수 없다는 냉소적 인  감각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디플레이션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하지만 

밝은 미 래를 열어나가는 것은 정 치 가도 정 부의 정 책도 아니다. 앞 

으로 우리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젊은이와 미 래의 아이들 자신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성 장해 자립을 위 해  노력할 수 있도 

록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이 내일에 대 한  희 망을 

품고, 우리나라라는 국가가 다시 활력을 되 찾기 위 해서 정치가 해 

야 할 일은 어 떤  정권이든 누가 대통령 이 되 던  단 한 가지 이다. 지 

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엄 청 난  고 

통을 수반하는 개 혁 이 라도 국민에 게 열과 성 을  다해 그 필요성을 

설 명 한 뒤 단호한 결의로 실행할 수 있는 굳건한 의 지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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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있게 기다려주셨다 이 모든 분의 도움으로 이 책은 세상의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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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토 겐지 · 사토 요시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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